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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오늘의 한국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로 사회변동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다양한 가치와 행위규범이 병존하고, 집단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크고 작은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이 폭넓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변동기의 특징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갈등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정한 수준에서의 갈등은 사회의 주요가치를 확인시켜주거나 사회의 응

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변동기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다양

한 의견의 개진과 합의도출을 위한 갈등이 필요 불가불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장

기화되지 않고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기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한 여성의식과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 및 여성

가족부의 출범으로 가족․젠더관계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

련되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성의 제도와 관행에 익숙해진 특정 집단이나 세대와

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족․젠더 갈등은 사회구성원의 기본 가치와 일상

적인 삶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갈등의 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으며, 갈등해결과정에서 수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적응의 문제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수정해야 하

는 정서적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

족․젠더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것의 합리적인 해결방안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젠더질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여성을 위시한 모든 개인의 시민권과 자

율권 보장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가족․젠더 갈등을 부정시하기 보다는 가

족․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합리적인 의사소통기제의 마련을 통해 새로

운 가족․젠더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가족․

젠더 갈등의 성격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기제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원, 자문위원, 논

평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서  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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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족․젠더 이슈 중 군가산점제, 성매매, 호주제, 이혼 등을 중

심으로, 첫째, 법․제도의 제정 및 시행에 있어서 나타난 갈등의 양상을 종

단적, 횡단적 분석틀에 의거해 갈등처리 과정을 밝히고, 둘째, 장차 이와 유

사한 갈등의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셋째, 갈등해결

방식과 조정(mediation)기제에 관해서는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사회

의 가족․젠더 이슈의 갈등에 적합한 해결기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가족․젠더이슈의 갈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공

공 및 집단적 수준에 포함되는지, 개인적 수준의 갈등에 포함되는지의 기준

에 의거하여 구분하였음.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 이슈 : 군가산점제, 성매매, 호주제

  개인적 수준의 갈등 이슈 : 이혼

․총 4가지 갈등이슈의 과정을 횡단적, 종단적으로 분석

- 횡단적 분석 : 권력, 문화, 정체성, 젠더, 권리 등의 갈등요인 분석

- 종단적 분석 : 갈등 이전기, 충돌기, 위험기, 산출기, 갈등 이후기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각국의 갈등관리체계 조사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 개인적 수준의 갈등에 대한 갈등관리체계

의 정책적 제언

3. 연구방법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해외 사례 벤치마킹(연구진들 직접 방문) 

연구요약



ii

Ⅱ. 연구결과 
1. 군가산점제 

1) 횡단적 분석

군가산점제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반영한 평등은 

가능한 것인가, 나아가 여성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혹은 남성간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범주를 구성하는 것인가와 같은 젠더 정

체성의 규정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논쟁임. 이런 점에서 군가산점제를 둘러

싼 갈등은 일반 남성과 여성이 갈등 주체자이자 이해 당사자가 됨. 

물론 남성 집단 내부에서도 대다수 남성들과 군 입대에서 배제된 일부 남

성의 이해관계가 상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아래 갈등당사자를 엄밀하게 

구분해보면 일반여성 및 군 입대에서 배제된 일부남성과 제대군인의 자격이 

있는 대다수의 남성 집단이 갈등의 주체이며, 이들은 신체적․성별차이에 

근거한 차별적 지위와 권리보장의 차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견을 분출

한 것임.

2) 종단적 분석

가.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과정

갈등단계 군가산점 제도 갈등과정

갈등

이전기

○ 1961년 7월 군가산점제도 시행(5퍼센트 의무고용할당)

○ 1969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취업시험 특전 조문 신설

○ 1991년 남녀분리채용시험 폐지→남녀간의 직접 경쟁시작

○ 여성공무원비율의 급증과 장애물로서의 군가산점제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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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단계 군가산점 제도 갈등과정

충돌기

○ 1994년 이화여대교수와 학생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서 제출

○ 여성단체들의 건의서 제출

○ 행정쇄신위원회 가산점 3%하향조정 시도→관계부처 반발로 

보류(1996년)

○ 군가산점제와 여성채용목표제의 형평성 문제 

제기(문제확대)→5급까지 가산점 부여 고려→당시 총무처의 

반대로 무산(1995년)

○ 1997년 대통령선거 시점에서 군가산점 적용범위 확대시도→ 

여성계 반발로 유보

위험기
○ 1998년 10월 19일에 이화여대 학생과 장애 학생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산출기

○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의 위헌결정을 내림

○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결성(99년11월, www. 

anticonscript.org-2002년 5월부터 ‘모추연’, 모병제추진국민 

연대로 개명)

갈등

이후기

○ 표면적인 갈등은 감소하였지만 갈등이 해소 되었다기 

보다는 잠복기로 접어듬

○ 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중 58.6%가 여전히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찬성함

○ 2005년 주성영 의원이 제대군인에 대한 3% 가산점을 주는 

개정안 국회에 제출

○ 이에 대하여 여성부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위헌요소가 있음을 제기

○ 최근 군부대 총기난사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사병월급인 

상건과 함께 군가산점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 6월27일) → 결국 

갈등의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다시 갈등이전기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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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모형

Pre-Conflict

Confrontation

Crisis

Outcome

Post-Conflict갈등해결실패

시간의 경과

갈
등
의

정
도

1961 1991 1994 1998 1999 2005

군가산점제도시행

남녀분리시험폐지

총기난사사고
군대성희롱 및 폭력문제

군가산점제폐지청원서

부처간 갈등
정부와 여성계간 갈등

군가산점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재산소의 위헌결정

국민의식의 불변과 국회와 정부의
군가산점 개정 재검토 움직임

2. 성매매 방지법
1) 횡단적 분석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갈등 과정의 횡단적 분석에 의하면, 크게 가부장

적 권력과 성문화라는 요인과, 성매매 여성의 정체성과 노동권 요인으로 나

눠짐. 

즉,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에는 적어도 표면화되지 않고는 

있으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남성들의 보이지 않는 일상

적, 잠재적 저항도 주요한 갈등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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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적 분석

가.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단계별 과정

갈등단계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과정

갈등

이전기

○ 1980년대 이래 확산되어온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옴 

○ 90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여성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서 

양성 평등한 여성의 공식적 지위가 확보되면서 여성을 

성적대상화로 전락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매매하는 성산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고조됨

○ 잠재되어 있던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로 성매매여성의 참혹한 실상이 밝혀지면서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급속도로 대중화됨

○ 2004년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 

○ 동년 3월 31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 발표

○ 동년 9월 23일 성매매관련 특별법 시행

충돌기

○ 2004년 10월 성매매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미아리 

택사스, 영등포, 평택 성매매여성 시위를 기점으로 제 1, 2차 

전국시위 발생

○ 2004년 10월 21 성매매여성자살기도. 10월 25일미아리 

성매매 여성 생활고 비판 자살 

○ 2004년 11월 성매매여성 단식농성시작 

○ 11월 성매매, 주변상인 2000여명 집회

○ 2004년 11.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비상설) 설치․운영 

○ 2005년 3월 27일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발생

○ 2005년 5월 3일 성노동자 집회를 통해 ‘성매매특별법의 

철회를 주장함.

○ 2005년 6월 29일 성매매여성들 5,000명 ‘성노동자’ 

전국조직결성

○ 9월에는 경기도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80여명의 성매매업주로 구성된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법외 노동조합 결성.

○ 10월 26일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자활상담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회원에 대한 집단구타사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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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단계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과정

위험기

  향후 사건의 전개과정을 통해 추후 분석이 가능함산출기

갈등이후기

나. 성매매의 갈등단계별 모형

Pre-Conflict

Confrontation

Crisis

Outcome

Post-Conflict

갈
등
의

정
도

군산시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성매매 방지법 제정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일부 성매매 여성과 업주의 시위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회 결성

3. 호주제
1) 횡단적 분석

호주제를 둘러싼 갈등은 양성 불평등한 관계형성이라는 젠더 권력의 차원 

과 전통적 가족가치와 가부장적 성문화, 여성을 전통적이고 위계적인 위치

에 배치시키는 성 정체성과 이에 기반하여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리 

차원을 둘러싼 갈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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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적 분석

가. 호주제폐지의 갈등단계별 과정

갈등단계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갈등과정

갈등

이전기

○ 1954년 민법초안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갖고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신)주도로 가족법 

개정운동전개

○ 1962년 제1차 개정을 통해 개정가족법 공표

갈등

이전기 

○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범여성회)결성. 선언문과 

가족법 개정 10대 요강 발표 

○ 개정반대론자들의 거센 대응. 1974년 유도회의 가족 

법개정반대 투표 개정을 반대하는 34000명의 서명여부 국회 

사무국 제출

○ 찬반양론의 뜨거운 논쟁발생. 1974년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에 관한 거론이 본격적으로 시작 

○ 1977년이 범여성회 수정안과 반대파 의견절충으로 1979년 

가족법 개정 법률 시행

○ 여성계는 조직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후원단체의 결성에 

총력을 기울이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개정의 마지막 

단계도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

○ 호주제폐지 반대를 위한 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의 

반대발생 ‘가족법개정 결사반대시위’ 는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 해산

충돌기

○ 1989년 개정가족법 통과되면서 1990년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일부를 축소함

○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규약위배 지적으로 정부에 호주제폐지 

권고

○ 호주제폐지를 위한 범사회적 모임결성으로 정치사회 변화와 

함께 폐지의 방향으로 전개됨

○ 2000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다양한 형태의 

폐지운동을 전개하여 호주제폐지입법청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연대발족은 ‘호주제위헌제청’사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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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단계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갈등과정

위험기

○ 2001년, 2003년 서울지법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각각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국가인권위원회의 호주제의 위헌성관련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01.12.7 ‘노인 부대’국회기습 민법개정안 철회 

촉구(오전11시-오후 2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가족법 

수호를 위한 궐기 대회’에 참석한 전국 유림 등 250개 단체 

소속 노인 1만 2000명)

○ 2002.3.6 성균관 유도회․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 연합 등 

80여명의 유림단체 서울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민법개정 반대하는 비상 대책회의 실시

○ 2003.5.13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에 

출현하여, “호주제 폐지는 짐승세계나 원시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며, 호주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 

○ 2003.5.23 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 탑골공원에서 반대집회

○ 2003년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은 호주제가 삭제된 가족법안 

작성

산출기

○ 2004년 제 16대 국회에서 페기

○ 2005년 임시국회에서 개정법률안 통과

○ 2005년 3월2일 호주제 폐지 선언과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제 

실시 예고

갈등

이후기

○ 가부장적 문화적 관행과 태도의 해소노력과 함께 탈가부장적 

사회문화 창조필요

○ 수정 및 변화되는 민법 상 가족규정조항(호주제 관련) 홍보

○ 가족 관련 법령들 간 관계 정립과 새로운 틀에서의 가족정책 

수립

○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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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제폐지의 갈등과정의 모형

Pre-Conflict

Confrontation

Crisis

Outcome

Post-Conflict

시간의 경과

갈
등
의

정
도

가족법개정운동전개

가족법개정통과로 호주권 일부축소

호주제폐지 입법청원

여성계와 유림계의 갈등 2005년 임시국회에서
개정법률안통과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 실시예정

새로운 신분제 실시예고

4. 이혼
1) 횡단적 분석 : 이혼 사례의 갈등지도

개인의 종교, 신념체계, 성장 지역 등 갈등 당사자의 문화적 요인은 갈등 

발생의 원인이자, 분석의 이슈가 되고, 젠더는 결혼생활의 모든 갈등과정에

서 주요한 이슈가 되는 요인임. 뿐만 아니라 이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정서적 권력의 문제는 한 배우자가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

를 유지할 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임.

한국에서 이혼중재 및 갈등해소에 있어서 부부간의 재산분배와 더불어 자

녀양육 및 양육비를 둘러 싼 친권에 대한 조정이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다음에서는 재판이혼의 예로서 전배우자에 대해 남은 미해결된 

감정이 어떻게 자녀에게 투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사례의 구체

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를 중심으로 이혼부부의 갈등단계별 과정을 함께 살

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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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친정

본가

밀착된관계

소원한 관계

이혼

갈등관계

융합된
갈등관계

2) 종단적 분석

가. 이혼부부의 갈등단계별 과정

갈등단계 갈등과정 및 유형

갈등 

이전기

○ 상이한 성장배경으로 인한 상이한 갈등관리방식. 

   부인은 교육을 중시하고 바르고 깔끔한 행동과 태도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 출신. 남편은 즉흥적이고 

기분파적인 생활을 하는 가정 출신

○ 부부간의 상이한 기대. 부인은 남편에 고학력, 외모에 대한 

호감. 남편은 부인의 가정적 배경에서 경제적 지원 기대

○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부부관계의 소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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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단계 갈등과정 및 유형

충돌기 

○ 갈등고조. 남편의 학력 속임, 처가의 경제적 지원 기대 미흡

○ 관계와해사건. 첫 딸 출생이후 남편 다른 여성 만남.부부의 

원가족과의 관계의 소원함

○ 부부관계 무력화. 부인의 시댁에 대한 경멸감, 남편의 부인에 

대한 외모에 대한 멸시적 언행 등은 상대에 대한 정서적 

단절로 이어짐

위험기 

○ 부부관계 회복실패. 부인의 경제적 독립 노력, 남편의 잦은 

외박과 가출은 부부갈등을 지속시킴

○ 부인의 이혼소송. 부인의 공무원 시험 합격으로 인한 경제적 

독립, 아들 출산,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

○ 남편의 반소. 남편의 아파트의 분할 요청, 아들의 양육권 

소송. 원가족의 개입으로 갈등은 최고조

산출기 

○ 이혼합의로 혼인관계 종결. 아파트 분할, 남편 딸과 아들의 

양육권 포기

○ 이혼과정/후 자녀양육형태. 협력형: 이혼 후 부-모간 갈등 

크지 않음, 의사소통 원활. 묵인형: 부부 좋지 않은 감정 

있지만, 부(모)자녀 관계 인정 만남 허용. 갈등: 부-모간 

단절된 형태, 심한 적대감. 단절형: 이혼 후 부-모간, 부-자간 

관계가 모두 단절

갈등 

이후기

○ 긍정적 결과. 결혼 종료에 대한 수용, 정서적 적응, 현실적 

이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적응, 자기계발의 기회 여부에 

따라 결정 

○ 부정적 결과. 여성의 경제적 빈곤, 자존감 저하, 분노 등 

심리적 어려움, 음주, 흡연 증가 등 정서적 어려움

○ 본인/자녀의 이혼적응상담을 통해 분노, 증오 감정 가라 

앉힘, 자녀를 개인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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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혼부부의 갈등단계 모형

Pre-Conflict

Confrontation

Crisis

Outcome

Post-Conflict

시간의 경과

갈
등
의

정
도

상이한 성장배경 및 기대

부정적인 상호작용

갈등고조 및 관계와해사건

부부관계 무력화

부인의 이혼소송

남편의 반소

본인/자녀의 이혼적응

자녀양육형태

혼인관계종결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

Ⅲ.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정책적 제언
1.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관리 체계

1) 법적 근거 :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안)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동시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제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젠더․가족 갈등

을 다루는 방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따른 고려가 필요.

2) 중재 시 고려해야 할 요인

가. 새로운 젠더 질서와 가족가치의 합의도출을 위한 절차와 협의체 구성

나. 젠더․가족정책에 관한 정보공개와 정책효과의 적극적 홍보



xiii

다.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신뢰확보

라. 젠더․가족갈등의 조정기구 및 신뢰할만한 조정자 확보

마. 젠더․가족정책효과의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

3) 프로그램 

가. 갈등 예방 프로그램

❑ 1단계 : 갈등예측 - 갈등영향평가

○ 갈등의 예측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단계적 주요 정책 및 제도

의 입안(제정 또는 개정)에 다라 집단 갈등 및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와 갈등정도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임

○ 갈등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입안부서에서 시행하

도록 함

❑ 2단계

○ 협상 : 갈등 이해당사자 참여

- 갈등 예측시 이해당사자들을 협상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참여하도

록 권고함

○ 규칙 : 협의절차 및 규칙결정

- 1단계 : 갈등 이해당사자간에 합의의 절차에 대하여 토론하는 단계

- 2단계 : 갈등이해당사자간에 합의 규칙을 토론하는 단계

- 3단계 : 합의절차 및 규칙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단계

○ 제 3자 참여 : 참여적 갈등예방기법 적용

❑ 3단계 : 합의도출(갈등예방)

○ 합의 도출안을 정책 및 제도의 제․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함

으로써 갈등요소를 사전에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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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갈등해결 프로그램 

❑ 1단계 : 갈등발생 & 협상프로세스(대화와 타협)

○ 협상 대표자들에 의하여, 직접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

는 것임

○ 운영절차 : 협상 시작하기 →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 주장이 아닌 

실제로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추기 → 해법 찾기 → 합의하기 

❑ 2단계 : 조정프로세스(토론 및 해결방안 모색) - 갈등조정위원회

○ 갈등당사자와 제 3자가 함께 참여하여 토의과정에서 해결방안을 모

색하는 것임

○ 갈등당사자들이 조정과정에서 스스로 대안과 실행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둠 

○ 운영절차 : 조정 시작하기 → 갈등의 원인 찾기 → 실제로 원하는 것 

찾기 → 해법 찾기 → 합의하기 

❑ 3단계 : 사실확인 & 중재(조정적) 프로세스

○ 사실확인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 3자가 갈등의 원인을 갈등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들, 사실 확인자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대

안을 제시하는 과정임 

○ 중재 프로세스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 3자가 갈등의 원인을 갈등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들, 사실 확인자가 제시한 안, 조정적 중재자의 의견서, 

중재자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임

- 중재자가 제시하는 대안을 갈등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법적인 구속력

을 갖게 됨  

다. 사후관리 프로그램

❑ 합의안의 이행여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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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예방 또는 관리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합의안에 대하여 차후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합의안 관리위원회를 구성

❑ 갈등관리 환류(feedback)을 통한 사후관리 

○ 갈등해결사례 및 사전에 발굴된 갈등예상요인을 갈등 예방 프로세스

에 환류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

2. 개인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 
1) 법적 근거 :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에서 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의미 조절

가. 가정폭력과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숙려기간

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나. 상담 전치 혹은 상담 명령에 따른 시행에서, 보다 구체적인 프로

그램 제안 

다. 전문적인 조정(mediation) 및 중재 서비스를 실시하는 상담, 서비

스 시스템의 전문적인 네트웤 구축 마련 

2) 중재 시 고려해야 할 요인

가. 조정의 목표

나. 조정자의 자질 및 역할

다.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라. 조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

마. 조정의 단계 

3) 갈등조정기구 및 프로그램 

가. 갈등조정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모색 및 가능성 고려 

나. 프로그램 

❑ 결혼 전 단계 : 아동, 청소년기 / 대학생 / 일반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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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전
단
계

청 소 년

대 학 생

일 반 인

교 육 과 정

가 족 관 련
교 양 강 좌

시 민 단 체

종 교 단 체

결 혼 정 보 회 사

•남 녀 차 이

•성 교 육

•의 사 소 통 교 육

개 입 내 용

•이 성 교 제 프 로 그 램

•결 혼 준 비 교 육 프 로 그 램

•인 간 관 계 기 술 훈 련 프 로 그 램

학 생 상 담 센 터
집 단 상 담 프 로 그 램

❑ 갈등 단계 

○ 결혼갈등 단계 : 갈등초기, 이혼숙려 시기 

○ 이혼결정 후 단계 : 협의 이혼 시, 재판 이혼 시 

결
혼
갈
등
단
계

갈등초기

이혼숙려 부부상담

부부관계강화교육

이혼
NO

이
혼
결
정

후
단

계

재판이혼

협의이혼

미성년자
녀有

부부상담

공동부모
역할교육

조정

결혼관계
종결

양육권/면접

위자료/양육비

재산분할

미성년자
녀無

이혼 YES

조정

NO

YES

•부부관계평가
•의사소통교육
•갈등해결기술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원연계기관
•민간상담소
•복지관
•대학부설상담기관

연계기관

•법원내부: 

조정위원회
•법원외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상담소, 
정신과,
대학부설상담기관

연계기관

이혼 NO

이혼 YES

합의YES

합의NO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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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단계

○ 자조집단상담

○ 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관계 강화 프로그램

○ 개인상담 및 교육

 

이
혼
후
단
계

자조집단(소그룹)/집단상담

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개인상담 및 교육

∙ 심리적응 : 양가감정
∙ 전 배우자관계에서의 앙금 완화
∙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
∙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연계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학부설상담센터
∙ 민간상담소
∙ 정신과
∙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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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제까지 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는 주로 집단과 조직간 갈등 

혹은 분쟁과 같은 공공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오늘날 세계 각

국은 국제거래, 국제교류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국제상사분쟁 및 국내의 

사법상의 법률분쟁 등의 증가와 그 다양화로 인해 법원을 보완·대체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들은 분쟁당사자의 쌍방 이익

을 도모하는 한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표

가 있으며, 특히 현대에 와서는 분쟁 당사자들의 필요와 이익을 만족시키

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갈등의 영역은 소지역 갈등, 환경갈등, 교육 갈등, 국제거래, 정치적 갈

등 등 공공갈등의 영역에서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에 따른 가

족․성별 갈등1) 등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양성평등을 향한 다양한 법․제도의 

제․개정으로 인해 남녀간의 갈등현상이 집단의 이해차이로 인한 충돌로 

가시화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군 가산점제 폐지, 성매매방지법의 제

정,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갈등현상과 부부간의 이혼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지역갈등, 환경갈등, 교육 갈등은 집단으로서 갈등의 이해당

사자가 명확한데 비해 가족․젠더 갈등은 불특정 국민의 대다수가 이해

당사자에 해당될 만큼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특정집단이 갈등집단으로 부

각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점에서 가족․젠더갈등 이슈와 관련된 이해집

1)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갈등’과 ‘젠더 갈등’의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하였음을 

밝힌다. 



4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단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갈등처리를 위한 제도화된 갈등조정기제의 마련

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고 보겠다.

그러나 갈등의 분석 및 해결 기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족․젠더 

갈등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며, 갈등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기 위한 기준

으로서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을 띠는가 아니면 개인

적 수준에 있는가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

족․젠더갈등의 성격과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분명해져야만 분쟁조정기제

를 필요로 하는 대상의 특성분석, 관리전략,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

언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젠더 이슈를 선정하여 갈등의 분석틀에 의

거해 이해 당사자를 규명하고 이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를 마

련함으로써 그에 관한 관리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즉, 횡단적

으로는 갈등의 주 요인을 분석하고, 종단적으로는 갈등의 이전기, 충돌

기, 위험기, 산출기, 갈등이후기 등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을 기능

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

선 가족․젠더 갈등의 특성분류에 따른 정책의 대상을 선택하고, 그 갈

등의 이해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 수준

인가를 분류하였다. 분석의 이슈로는 가족․젠더 이슈 중 갈등의 가능성

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군가산점제, 성매매, 호주제, 이혼을 선정하였다. 

갈등이슈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첫째, 법․제도의 제정 및 시행에 있어서 

나타난 갈등의 양상을 종단적, 횡단적 분석틀에 의거해 갈등처리 과정을 

밝히고, 둘째, 장차 이와 유사한 갈등의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갈등해결방식과 조정기제에 관해서는 외국의 사

례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가족․젠더갈등 이슈에 적합한 해결기제를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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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의 범위 설정 및 연구내용

1) 연구대상의 범위 설정

연구대상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사용되었다. 하

나는 가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가족갈등과 성별갈등 즉, 젠더 갈등으로, 

다른 하나는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에 포함되

는가 아니면 개인적 수준의 갈등에 포함되는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가) 가족․젠더 이슈

연구대상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먼저 가족․젠더 갈등의 이슈가 가지

고 있는 정체성 및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분석대상의 분류 기준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Ⅲ장

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 갈등의 대상으로는 범문화적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이혼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이혼은 부

부가 개인적인 범위 안에서만 해결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mediation)제도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의 권위적 행동을 정당화시키

는 제도로 활용되어 왔던 호주제 폐지논쟁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

족 갈등의 이슈로서 공공성과 집단간의 갈등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에 

포함된다고 보겠다. 

다음으로 젠더 갈등의 이슈로는 군가산점제와 성매매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군가산점제와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사회의 사회조직

과 문화적 특수성에 근거하여 표출되었던 대표적인 젠더 갈등 이슈로 볼 

수 있다. 



6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나) 공공 및 집단적 수준 대 개인적 수준의 갈등

갈등의 분석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등의 당사자가 공

공 및 집단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 있는 경우로 분리될 수 있다. 가족․

젠더의 갈등은 문제에 따라서 갈등의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에서 

갈등에 대치되기도 하고, 또한 이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갈

등 당사자가 개인적 수준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당초 본 연구의 

대상 선택의 기준에서는 갈등 이해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인 갈등 영역만

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차원으로 제한

된 갈등을 분석하기에는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혼이 분명히 갈등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정 영역 중의 하나로 대두

되고 있기에 이혼을 개인적 수준 갈등 이슈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또 다른 분석기준으로 

갈등 이해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에 있는 갈등과 갈등 이해 당사

자가 개인적 수준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사례로 제시되는 4분야

는 가족․젠더간 이슈 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의제로서 국가의 정책

적 대안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공공 및 집단수준이라 함은 갈등의 협상 당사자가 집단 혹은 공공

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개인적 수준이라 함은 갈등의 협상 당사자가 개

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군가산점제와 성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젠더 갈등의 이슈와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갈등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으로, 가족 갈등

의 이슈 중 이혼은 개인적 수준의 갈등으로 분류하며, 이는 <표 Ⅰ-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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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이슈 영역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 
개인적 수준의 갈등

젠더 갈등의 이슈 영역
․ 군가산점제

․ 성매매 
-

가족 갈등의 이슈 영역 ․ 호주제 ․ 이혼 

<표 Ⅰ-1> 연구의 분석 대상 분류

2) 연구내용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서 

○ 갈등의 개념과 유형에서 갈등의 일반적 논의와 가족․젠더 갈등의 

성격 

○ 갈등의 분석틀에서 횡단적, 종단적 갈등 분석틀을 보고자 한다. 

둘째, 사례분석으로서 

○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으로 군가산점제, 

성매매, 호주제

○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개인적 수준의 갈등으로서 이혼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각국의 갈등관리체계를 

○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에 대한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

○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개인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에 대한 영국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정책적 제언으로서

○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 중재 시 고려해야 할 요인, 프로그램

○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개인적 수준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 중

재 시 고려해야 할 요인, 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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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및 국내외의 자료

가족․젠더갈등 이슈의 정체성과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른 갈등과

정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 국내외 문헌조사를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핵

심인 갈등과정의 분석을 위해 갈등의 틀(tool)과 요소(element)와 관련하

여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된 문헌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는데, 그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Fisher, et al(2004) "Working with conflict : Skills and 

strategies for action" . Zed Books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젠더 갈등 이슈의 각 사례 적용을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하

였고, 이와 더불어 국가적 시스템 및 해결기제 마련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의 가족․젠더 갈등과 관련한 기구들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목적인 가족․젠더 갈등 이슈의 과정분석을 위해 4차례의 전

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가족․젠더 갈등 이슈의 

갈등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및 해결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갈등과정 분석틀과 요인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무엇보

다도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 즉, 이러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가족․젠더 갈등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과정 

분석과 함께 향후 시스템 및 해결기제 마련에 대한 과학성과 객관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3) 연구진 회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진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의 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회의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진

다. 각 회의마다 추진방향을 설정함으로서 통일성 있는 연구의 내용과 사

례적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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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연구진 회의 중심 내용

   - 각 사례에 관한 ADR 적용 가능성 논의

   - 구체적인 연구 일정과 추진방향 설정 

○ 2차 연구진 회의 중심 내용

   - 해외 출장 및 전문가 초청 논의 

   - 외국의 ADR 기제에 관한 검토

○ 3차 연구진 회의 중심 내용

   - 본 연구에 타당한 ADR 개념 검토

   - 각 사례별 갈등 과정 분석 틀과 요인 검토 

○ 4차 연구진 회의 중심 내용

   - 갈등 과정 분석과 관련한 이론 고찰

   - “군가산점제” 사례에 대한 시범적 적용 

○ 5차 연구진 회의 중심 내용

   - 분야별 사례 시범 적용에 따른 정책 제언

4) 해외 사례 벤치마킹

국가차원에서 가족․젠더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영

국의 헌법부 및 갈등조정기구 등을 연구진들이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

을 시도하였다. 

○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and the Department for 

further Education and Skill(헌법부와 교육기술부)

○ The Legal services commission(법률 지원 위원회)

○ UK college of Family Mediators 

○ AD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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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 정의
모든 사회에서 갈등은 편재되어 있지만, 특히 사회변동의 시기에는 다

양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본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족․젠더이슈 갈등 또한 정보기술에 근거한 세계화와 정치적 민

주화라는 거대구조변동과 조우하면서 다양한 이슈와 연관된 갈등이 발생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남녀관계는 매우 친밀한 사적영역에서 일상을 공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태도와 취향에 기인하는 말다툼이나 이로 인한 

개인갈등에서부터 가족․젠더질서와 연관된 관련법의 제정이나 제도화과

정을 둘러싸고 이해집단이 양분되는 공공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

와 영역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가족․젠더갈등 또한 개인들이 자신이 남

성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가족구성원의 일방에 의해 자신들의 권익

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했다고 인지하는 순간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갈등이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즉 이혼이나 부모-자녀관

계 갈등과 같이 가족관계 틀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친족갈등이나 고

부갈등처럼 가족범주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개인적 수준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전 사회성원의 가족행동 규범이나 관계의 틀을 규

정하는 가족규범이나 가족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법과 제도와 관련된 

갈등의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집단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제정 혹은 집행되는 사안이 중심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집단 및 

공공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젠더갈등은 가족 범주를 넘어서는 남녀관계, 즉 성 범주로서 남녀

의 역할규정이나 권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갈등으로 주로 기성의 가부

장적 성 질서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 물론 기성의 남녀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때로는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위의 가족관계로 환원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최근 한국의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사회적인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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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는 젠더 규범이나 새로운 성질서와 관련된 이슈갈등을 젠더갈등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가족․이슈에 대한 갈등과정을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갈등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면접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연

구의 목적이 가족․젠더 이슈에 따른 분석가능성 여부에 따른 이론적 연

구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제언으로 제시한 갈등관리체계의 

대응방안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후속 작업으로서 갈등해결

방안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 갈등의 개념과 갈등관리 15

2. 갈등의 분석틀 20

3. 가족 ․젠더갈등의 유형과 갈등 구조 30

이론적 배경
Ⅱ



Ⅱ. 이론적 배경 15

1. 갈등의 개념과 갈등관리
가. 갈등의 개념과 유형
갈등이란 행동주체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작용을 말하며, 심리적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 여기서 행동주체는 개인이

나 집단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이나 조직간에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으로 대

립하고 마찰하는 사회적⋅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

은 갈등이 원인이 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 관하여 장애가 형성된 상

태를 분쟁이라고 한다.3) 집단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책갈등은 선악의 가

치판단적 개념이 아닌 이해 당사자간 대립관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개

념을 정의하는 바, 각 이해 주체별 갈등의 개념은 양자간 권한, 이해관계 

등이 서로 얽혀 국가 전체적인 이익이나 다수의 공동이익보다는 각자의 

권한과 이익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대립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수준별 갈등 이외에 갈등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하지(B. J. Hodge) 등은 역할갈등, 이슈(issue) 갈

등 및 상호작용갈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 갈등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갈등은 둘 이상의 행위주체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② 갈등은 행동주체간의 심리적 대립감과 적

대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③ 갈등은 외부로 나타나는, 즉 표면화되는 

대립적 행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상황의 지각에 따라 긴장⋅불안⋅적개

심 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④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표면화되는 대립

적 행동에는 싸움이나 파괴와 같은 폭력적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박종화 외 공저, 1996).

3) 분쟁은 갈등의 동태적 국면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 징후 또는 갈등의 정도에 따

른 사안으로 보고 두 개념을 구분하고자 하는 이도 있으나,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지각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갈등과 분쟁을 구별할 실익은 그

리 크지 않다고 본다(김명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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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갈등(goal conflict): 이는 바라는 바의 목적(목표)과 결과가 개인, 

집단, 부처 또는 조직의 내부 또는 사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동일상황에

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② 인지갈등(cognitive conflict): 이는 아이디어 또는 사고가 양립할 수 

없을 것으로 지각되는 갈등이다. 

③ 감정갈등(affective conflict): 이는 감각 또는 감정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④ 행동 갈등(behavior conflict): 이는 행동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말하자면 이는 어느 다른 편이 받아들일 수 없는 행

동을 어느 한 편이 할 때 발생된다. 

통상 갈등의 기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지만 갈

등에 대한 시각을 갈등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이 

단계 혹은 삼 단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단계설은 논자에 따라 40년

대와 60년대 그리고 4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지배적이었다고 

주장되는 전통적인 관점과 이후에 지배적이었다고 주장되는 현대적 관점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주로 초기 인간관계론자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는 가치나 의견의 일치가 좋은 것인데 반해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불건전하며 조직의 업적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조직은 반드시 

협동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갈등은 언제나 나쁘고 

파괴적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상호작용적(interaction)' 이거나 ’복수적(pluralistic)'인 입장을 택

하는 현대적 관점에서는 전통적 관점과는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 즉 이

들은 갈등은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

는, 그리고 회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간관계의 본질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모든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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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효과에 역기능적이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만 아니라 때로는 기능

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기 때문에 유익할 수도 있는 두개의 얼굴

(two-faces)를 지닌 중립적인 것이므로 갈등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

는 관리행동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2단계론과는 조금 다르게 3단계론은 ① 고전이론, ② 신고전이

론, ③ 현대적 이론으로 구분되는 세단계의 이상적 발전과정에 준하여 논

의되고 있다. 예컨대 하지 등은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세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고전적 관점의 테일러와 페이욜 등은 조직을 폐쇄시스템

(closed system)으로 보고, 조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때 갈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며, 

신고전주의자들과 같이 초기 인간관계학파에 속하는 논자들 역시 고전론

자들처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갈등은 

불건전하고 조직효과에 부정적인 것으로서 효과적인 조직은 협동적이며 

평화적이어야 하므로 구성원의 행복과 조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관점과는 달리 오늘날에 와

서는 갈등은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갈등을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관리에 관심을 갖는다.

나. 갈등의 관리
오늘날 사회는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변동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다

양한 가치관과 행위규범이 공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수

준에서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갈등이 폭넓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변동기의 특징적인 측면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90년대

를 기점으로 한 정보기술변동과 민주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정치구조변동

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쟁점과 연관된 사회갈등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으로 사회정책 및 행정환경이 더욱 격동적이고 불확실해

짐에 따라 갈등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며, 갈등관리 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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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갈등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갈등관리의 기법은 논자에 따라 전략, 방법, 접근방법, 또는 모형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현대적 또는 상호작용적인 갈등론의 관점이 우세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갈등관리의 기법은 ① 과도하게 파괴적인 갈등을 해

소하거나 감소시키는 기법과 ② 과소하여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초래하는 건설적인 갈등을 자극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기법

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처럼 갈등관리는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일차적으

로 그리고 최대의 관심을 지니는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등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면 적정수준으로 해소하고, 갈등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면 적정수준에 이르도록 자극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해지면

서 갈등의 적정 수준과 이것의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연구과제

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수준이 높으면 역기능적인 갈등이 되므로 이를 해소하

거나 줄여서 적정수준으로 유도하여 기능적인 갈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조직의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해소를 논의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갈등관리의 기법은 몇 가지로 그리고 어떻

게 구분하든 각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서도 언제나 바람직한 유일 최선의 갈등해소기법은 있을 수 없음이 지적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갈등해소가 관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므로 관리자는 이들 각 기법의 장단점에 대한 지식과 기법이 어떤 

경우에 가장 적합한가에 관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갈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사례분석(Case-Study)을 통해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에 추상을 통한 갈등관리의 일반 

틀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갈등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계별, 그리고 시간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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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양식, 각 단계에서 어느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표

(checklist)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과 이에 

따른 관리방식의 유형만을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 Ⅱ-1>과 같다.

유형 대분류 준거틀 소분류 준거틀

갈등원인 지각

갈등상대의 특성
-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신념, 행동방식 등으로 돌리는 내용들

자신의 특성
- 갈등의 원인을 자기자신의 성격, 행동특

성, 신념, 가치관 등으로 돌리는 내용들

갈등상대 (집단 )에 

대한 감정

긍정적 자기표현

- 행복, 의기양양, 즐거움, 자신에 대한 감

정을 수용하는 반응, 예를 들면 덜하다, 

좋아진다, 괜찮다

긍정적 타인표현

-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현(관심, 연민, 미

안함), 타인이 한 일을 격려하고 높이는 

언어를 구사하거나 타인들과 잘 지내고

자 하는 행동,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반응

부정적 자기표현

- 자신에 대한 적대적, 비판적 표현, 자기

비난, 무가치감 등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현(분노, 신경질, 신체적 불편감, 제도

적 한계에 대한 호소)

부정적 타인표현

- 타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표현(비난, 분

노, 반대)

- 타인에 대한 간접적 공격표현(두려움, 부

담스러움, 어색함, 서먹함)

- 타인의 공격과 수모에 대해 회피하는 반

응들, 상황에 대한 적대적 표현들

갈등상대 (집단 )에 

대한 입장이해

- 갈등상대의 생각, 동기, 관심사, 행동양식, 상황 등을 이해

하고 수용하는 반응들

- 갈등상대의 생각, 동기, 관심사, 행동방식, 상황 등이 자신

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말

<표 Ⅱ-1> 갈등의 원인과 관리에 대한 일반적 논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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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분류 준거틀 소분류 준거틀

갈등관리전략

온건형

-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보한다. 합

의에 일단 목표를 둔다. 그리고 제도설

계보다는 인간관계의 개선에 우선적 가

치를 둔다. 

- 자신의 주장을 포기한다. 상대를 무조건 

신뢰한다. 회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불리

한 조건도 일단 수용한다. 상대의 압력

을 받아들인다. 

- 의견충돌을 피한다. 상대가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강경형

- 승리에 목표를 둔다. 자신이 수락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한다. 의견충돌도 감수한

다. - 상대방을 경쟁자로서 대한다. 상대

방을 의심한다. 이해관계에 우선적 가치

를 둔다. - 화해의 대가로 자신에게 유

리한 조건을 요구한다. 자신의 주장을 

고수한다. 

- 상대에게 압력을 가한다. 양보를 강요하

고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원칙형

- 문제해결에 목표를 둔다. 여러 가지 방

안을 생각하고 결정한다. 객관적 원칙을 

강조한다. 

-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상대를 문제해결자로 생각하

고 이해관계와 인간관계를 엄격히 구분

한다. 

- 서로에게 유리한 선택방안을 생각한다. 

주장보다는 상호이익에 초점을 둔다. 압

력이 아닌 원칙에 따른다. 이치를 들어 

설득한다. 

2. 갈등의 분석틀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쟁점은 무엇이며, 갈등 이슈와 연관된 갈등당사

자에 대한 파악과 그들 간의 힘의 우위와 세력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갈등은 발생원인에 따라, 그리고 갈등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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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한 역학관계에 따라 장기간 발생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

거나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갈등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갈등에 

대한 횡단적, 종단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한다.

가. 횡단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군가산점제, 성매매, 호주제, 이혼 등의 4가지 이슈

의 공통적인 횡단적 분석은 갈등요인 분석이며, 갈등 이해 당사자가 개인

적 차원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혼의 경우에는 갈등요인 분석과 더불어 피

셔(Fisher, 2004)가 제시한 갈등지도(conflict mapping)를 활용하고자 한다. 

피셔는 갈등의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갈등지도뿐만 아니라 갈등나

무(The Conflict Tree), ABC 삼각형(The ABC Triangle), 피라미드(The 

Pyramid), 양파(The onion)분석 등의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갈등지도를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1) 갈등구조와 갈등지도

갈등상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첩경은 무엇보다 갈등의 구조를 파악

하는 것이다. 갈등발생의 주된 이슈는 무엇이며, 갈등세력이 어떠한 개인 

혹은 집단인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갈등당사자와 주변인이나 집단 및 조

직의 연합 및 반목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갈등의 중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도구가 바로 갈등지도이다. 갈등지도는 갈

등을 야기한 주요한 이슈가 무엇이며, 갈등관련 당사자와 이와 연관된 집

단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갈등의 특성과 강도는 물

론 향후 갈등의 전개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갈등지도는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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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서, 무엇보다 갈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갈등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어디에 잠재적인 적대자와 동맹자

가 있는지를 쉽게 가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갈등지도

를 통해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이러한 갈등지도는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발굴하

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갈등관리전략 수립의 기

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Fish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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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갈등지도: 기본적인 예시

  * 출처: Fisher et al., Working with Conflict: Skills and Strategies for Action, 2004;23.

위의 <그림 Ⅱ-1>은 갈등지도를 예시한 것이다. 갈등지도는 갈등초기단

계에서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갈등

세력간의 구도를 파악함으로써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해답서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갈등이슈를 둘러싼 중심 집단과 

그들을 원조하는 집단 혹은 갈등으로 이한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이 종국

에는 갈등의 주된 당사자가 되고, 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파악해야만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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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요인 분석

갈등을 주도하는 당사자와 갈등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에는 그러

한 갈등이 유발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을 밝히는 작업이 뒤 따라야 한

다. 특히 갈등은 갈등 당사자의 양측 입장과 그들의 관계, 갈등에 대처하

는 태도 등 갈등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넒은 범

주 안에서 갈등을 분석하고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갈등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토대를 밝혀냄으로써 특정 사회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 갈등 요인을 밝혀내야만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갈등의 원천은 매우 다양하지만, 통상 사회적 갈등을 구성하는 구조적 

요인의 토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Fisher, 2004). 

가) 권력

모든 사회적 관계와 문제에 있어 권력은 중요한 요소이며, 대개 좀더 

많은 힘과 권력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다. 흔

히 갈등분석을 위해 위한 갈등지도를 활용해보면, 갈등 상황에 놓인 대립

적 집단의 권력 정도가 동일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힘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양측이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려 할 때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

데, 그렇다면 어떤 한 측이 다른 한쪽 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권력은 힘, 세력, 정당성, 강제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대체로 권력은 타인의 삶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것

이거나 갈등 상황에서 갈등당사자 어느 한쪽이 갈등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원천은 돈, 관

계, 구조, 카리스마, 지식, 경쟁력, 능력, 도덕성, 기술, 권위, 정보, 네트웍 

등 대단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정도와 

내용도 변화한다. 보통 갈등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긍정적

인 변화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가지고 있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력을 양자 모두의 권익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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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매

우 중요하다. 

권력의 대략적인 집단간 균등성은 사회를 규제하는 법과 정의의 사회적 

수용을 보장해준다. 예를 들면 효율적인 의회제도는 선출된 대표자들의 

균형적인 힘과 사회집단간 힘의 균형이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권력은 진공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정부와 시민, 지주와 

농민, 공장주와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 기초해 존재하는 것이며, 사

회적 관계는 권력이 있다고 인식한 리더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개인이

나 집단들까지 내포하는 일련의 복잡한 관계망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수

준일지라도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거부권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러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거부권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

무 크고, 그만큼 비용도 커서 쉽사리 이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문화

문화는 특정 사회에 속해있는 사회성원들의 가치와 행동규범을 구속하

는 주요한 배경이다. 문화가 갖는 구속성으로 인해 사회 성원들은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분석에 있어

서도 문화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성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의 외부 혹은 보다 넓은 세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속한 지역, 계층, 부분별 문화의 이점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갈등상황에 직면한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갈등

해법을 찾거나 자신들의 문화전통과 상충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는 갈등해결의 주요한 단서나 방법을 

제공해 주지만 동시에 갈등의 주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

서 로스(Marc Ross)는 사람들이 논쟁해야하는 이유와 싸워야 할 대상, 그

리고 논쟁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종결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

회의 규범, 관행, 실천과 제도를 총칭하여 ‘갈등문화’로 개념화한 바 있다

(Fish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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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의 변동속도와 다양성은 사회갈등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

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부문간 불균형으로 인한 문화지체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전통적 가치와 기성의 문화관행을 고수하는 집단과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집단 간 혹은 개인 간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

다. 또한 산업화 이후 문화변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사회에

서는 각 집단이나 계층이 소유한 하위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문화의 변

동속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 하위문화의 발달은 사회의 유연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사회성원 전체가 동의하는 단일 가치와 규범의 효력이나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아노미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특히 오늘날

과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규범이 공존하고 문화변동

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제영역이나 부문간 불일치와 

가치격차로 인한 갈등발생의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정체성

문화는 사람들에게 소속감, 정체성을 제공해줌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관

계 속에 사회성원들을 위치지우고 역할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한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한 측면

은 특정의 상황마다 서로 다른 강조점을 보여주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

에서는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가 하면, 

가정 밖의 노동세계에서는 노동자로서 역할이 강조된다. 

사람들이 소유한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귀속적 특징에 의한 정체성을 

강요받거나 특정의 사회적 역할로 제한 당하는 경험을 빈번히 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 범주로 환원시

켜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스테레오 타입에 

귀착시켜 이해하는 것은 특정인의 생애사적 배경이나 경험에 의해 부정

확한 편견에 치우쳐 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왜곡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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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종과 젠더에 대한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은 

때때로 전체집단을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시킴

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게 만든다.

갈등상황과 관련된 정체성의 차원은 매우 다양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소속감과 안전감을 유지하고자 하고, 집단의 리더

는 그러한 욕구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황변화로 

두려움이 증가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안전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

고 생각하는 분류들을 차용한다. 예컨대, 민족, 국적, 종교와 같은 요소들

은 모두 공포의 이용과 권력의 강제에 필수적인 기제로 활용된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야만 타인에 의해 

새로운 정체성이 강제적으로 부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 젠더

사회갈등을 분석함에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소외 집단으로

서 여성과 아이들, 소수집단의 성원들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견해

와 태도, 이들의 위치 등과 갈등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그 가운데서도 젠더관계는 갈등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기본 토대로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사회 내에서 각각 다른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받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어떻게 관계해야만 하는가를 규정받는다. 또

한 이렇게 학습된 행동은 성정체성을 형성하고 성 역할을 다시 규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며, 

계층과 연령, 교육과 같은 요인들 또한 성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욕구와 이해관계로 상호간에 갈등

적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전통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규정은 쉽게 변화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경직되고 고정적인 성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남

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젠더갈등 뿐

만 아니라 동일한 성별 범주 내에서도 역할간 갈등과 역할 내 갈등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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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변화되는 성역할 규범과 기대를 둘러

싼 불일치의 증가는 개별 남녀관계의 갈등적 상황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

라 성별 범주로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갈등 또한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여성의 시민권과 사회권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의 집합적 이의제

기에 대해 보수적인 남성 집단들이 반발하거나 수구적인 힘겨루기는 최

근 한국사회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를 표

방한 여성운동의 급속한 성장으로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곧잘 여성운동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변화되는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성으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파트너의 부재 속에서 가족을 유지해야하

는 생계부양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위상승과 정체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

과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대우와 성매매과

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여성신체와 섹슈얼리티의 상품화, 가정폭력

이나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로서의 여성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

고 있다. 특히 남성성은 여성성과는 대치되어 형성된다는 사고가 지배적

이고, 그러한 성별화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흔히 남성성의 실현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젠더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새롭게 정의되는 성 정체성과 성역할로 인한 젠더갈등은 공․사적 

영역 모두에서 발생하지만, 때로는 사적영역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정도가 

더 크고 깊을 수도 있다. 공공연한 사회적 갈등으로서의 젠더갈등은 과거 

가족 내에 숨겨져 있던 관계의 폭력을 공적인 영역으로 표출함으로써 가

족과 사회에서 남성이 사회화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성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마) 권리

권리는 사회․정치적 갈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전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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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권리남용을 제거하기 위

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폭력적인 갈등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

로 인권의 보호와 강화는 개별국가의 국제협정 이행정도와 동의 정도에 

좌우되며, 대다수 국가에서는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문화나 특수한 상황의 고려 

없이 사회정의를 위한 가치와 보편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권의 실현은 각 사회의 특수한 문화,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상당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차이, 계급, 

신분과 민족과 같은 요인은 권리의 부정이나 훼손과 함께 권력의 사용과 

오용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소수자집단은 아니지만 

그들의 예속적 지위 때문에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권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 시행을 고려함

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회성원의 기본권(basic rights)의 보장과 훼손 가능

성을 주도면밀하게 고려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갈등적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 종단적 분석틀
룸멜(Rummel, 1991)에 따르면 갈등은 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동적과

정으로 이해하고, 갈등과정을 작용과 반작용과정의 연속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당사자 A의 움직임이 당사자 B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당

사자 B의 행동이 다시 당사자 A의 다음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다. 또한 볼딩은 갈등은 자신의 고유한 생명 사이클을 갖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야기되어 반작용의 연속적 과정을 통해 지속되다

가 심지어 결국에는 제3자의 개입이 없이도 그들 자신의 합치로 인하여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갈등의 

개념은 갈등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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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버그(Kriesberg, 2003)는 갈등의 “깔데기”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잠재된 갈등이 표면화되어 조정과 해체단계로 접어드는가에 대한 과정론

적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갈등의 순환주기(conflict cycle)를 통

해 갈등의 단계 및 과정이론을 제시하는데, 갈등의 순환주기는 토대→표

출→고조→하강→정착, 타협→귀결→토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갈등과정, 특히 시간별로 발생되는 갈등의 역동적인 흐름을 이해

하려고 노력한 피셔(2004)는 갈등이전기, 충돌기, 위험기, 산출기, 갈등이

후기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피셔의 갈등과정론

은 실제 갈등분석에 편리한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갈등의 특성

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로 갈등관리를 위한 매뉴얼적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용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에 대한 과정론적, 종단적 이해를 위해 피셔

의 갈등단계론을 차용하고자 한다. 발생부터 종결까지의 갈등의 과정적 속

성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Ⅱ-2>와 같다. 또한 갈등과정별 나

타나는 단계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표 Ⅱ-2> 같이 제시할 수 있다.

 

P re-C on fli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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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 tcom e

Post-C onflic t

갈 등 해 결 실 패

시 간 의 경 과

갈
등
의

정
도

<그림Ⅱ-2> Fisher(2004)의 갈등단계의 모형

  * 출처: Fisher et al., Working with Conflict: Skills and Strategies for Action,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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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개          념

1단계
갈등

이전기

 - 2인 또는 두 집단 이상의 당사자간 목표의 양립불가능성이 

존재함 

 -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을 느끼지만 명확하게 표면화되지 않

은 단계

 - 당사자간에 관계에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음

 - 이 단계에 있을 때 당사자들은 서로 접촉을 꺼림

2단계 충돌기

 - 갈등이 서서히 표면화됨

 - 한쪽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시위나 반목적 행동이 

표출되기 시작함

 - 낮은 수준의 폭력(우연한 싸움이나 우발적 사건)이 발생함

 - 각 당사자들은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동맹을 끌어 

모으기 시작함

 - 당사자들 사이의 긴장감이 갈등이전기보다 더욱 고조됨

 - 이슈를 둘러싸고 찬반의 집단연합이 형성됨

3단계 위험기

 - 갈등의 정점에 도달한 시기

 - 긴장과 직간접적 폭력이 극대화됨

 - 대규모 갈등(대규모 집회 및 시위)이 발생함

 -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됨

 - 상대방에 대한 비난, 규탄, 고소 등의 공식적 반박이 가해짐

4단계 산출기

 - 한쪽이 상대방에게 패배하거나 양자를 위한 호혜적 대안을 

도출

 - 조정가의 도움 없이 협상에 도달하거나 강력한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함

 - 극단적인 반목과 갈등은 안정과 화해의 가능성으로 변화됨

5단계
갈등

이후기

 - 긴장이 감소되고 당사자간 정상적 관계가 형성됨

 - 이 단계에서 양자간의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적절하게 조화

되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전기로 이행하게 됨

<표 Ⅱ-2> Fisher(2004)의 갈등 단계별 과정 

3. 가족․젠더갈등의 유형과 갈등구조
가. 가족․젠더갈등의 개념과 유형

1) 가족․젠더갈등의 개념과 특성

모든 인간관계나 집단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수준부터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정례적으로 발생하거나 항상적으로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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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까지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발생되고 있다(Simmel, 1950; 

Straus, 1979). 가족 역시 하나의 집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한 유형으로서 젠더 관계는 그러한 관계 틀 내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가

족이나 젠더 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무엇보

다 가족이나 남녀관계는 매우 친밀한 사적영역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관

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사소한 태도의 차이나 말다툼으로 

갈등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같은 갈등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

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적절한 해소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가족과 

젠더관계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가족과 젠더 갈등은 사회구성원의 근본 가치와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갈등의 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수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할 경우, 

직접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수정해야 하는 정서적 압력이 높기 때

문에 갈등 피해에 대한 인지정도 또한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모든 

사람들이 갈등의 주체자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갈

등을 주도하는 대립적 관계가 모호하거나 갈등해결의 최대 수혜자 혹은 

피해자 집단이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흔히 가족이나 젠더갈등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남성이나 여성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특정

의 가치와 이념을 주장하는 운동단체들이 갈등의 당사자로 부각되는 경

향이 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는 내용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이나 젠더 갈등의 공개적 표출은 상당부분 억지(抑止)되어 왔다. 

전통적 가족주의로 인해 가족우월성에 대한 강조와 기대는 높았으며, 가

족의 내적 갈등은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보다는 억압되어 있었다. 또한 남

녀에 대한 가부장적 규정이 오랜 동안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기성의 젠더

관계에 대한 도전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속하게 변화된 젠더관계와 성 규범은 기성의 젠더관계는 물론 가

족구조와 사회문화를 크게 변화시키면서 가족의 내적갈등과 함께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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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몫이 줄어들거나 자신의 욕

구가 상대방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으로서, 목표가 상충되거나 자신

의 몫이 줄어들거나 상대가 자신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지각할 때 표출된

다. 따라서 가족과 젠더 갈등 역시 남성이나 여성 혹은 가족구성원의 일

방이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했다고 인지하는 순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갈등이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즉 

부부나 부모-자녀관계의 틀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친족갈등이나 고부

갈등처럼 가족범주 내에서 상호 연계되어 발생하는 갈등을 가족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가족성원의 행동규범이나 관계의 틀을 규정하는 가

족가치와 규범 혹은 가족제도의 변화를 둘러싼 가족이슈 갈등 역시 특정 

가족성원의 행위와 사고유형에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족갈등에 포

함된다. 이처럼 가족갈등은 가족관계 틀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내 갈등이

거나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가족규범이나 가치와 연관되어 발생하

는 사회적 이슈 갈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비해 젠더갈등은 가족 범주를 넘어서는 남녀관계, 즉 성 범주로서 

남녀의 역할규정이나 권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갈등으로 주로 기성의 

가부장적 성 질서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 물론 기성의 남녀관계에 대

한 불만이나 개인적 갈등은 일상적으로 항존 해왔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 범주 내에서 보다 빈번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는 위의 가족관계로 환원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

기서는 최근 한국의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는 

젠더 규범이나 성질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젠더갈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9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서 그간의 가부장적 성질서와 문화관행에 다양한 도전이 시도되었고, 이

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성들과 이러한 변화에 쉽게 적응되

지 않는 남성 집단간 갈등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슈를 둘러싼 세대갈등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33

현재 한국가족의 갈등은 가족관계적 맥락에 기인하는 바 없지 않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급속한 가족변동의 근간인 성 질서와 가족규범이 급격히 변

화하면서 전통적인 가족보호기능인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과 같은 돌봄 

노동의 공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러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분담이나 

가족 내 분담을 둘러싼 세대간, 성별, 계층간 가치격차 또한 가족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70년대 이래 지속적으

로 한국의 가족구조가 단순화, 소인화 되면서 가족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바로 그러한 가족변화는 또한 가족구조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

의 핵심에는 여성취업의 증가와 맞물려서 변화하는 젠더 질서가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최근 사회쟁점이 되는 가족 문제, 즉 저출산, 높은 이혼율,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 등은 단순히 개별 가족관계의 동학에서 비롯되는 것

이기 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변화해온 가족구조와 가족 삶의 간극을 보완

하는 가족지원정책의 부재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지원시스템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가족형성지연 전략을, 가족단위로는 출산조절 

및 돌봄 노동의 상품화와 같은 생존전략을 선택하게 만듦으로서 가족형

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성역할의 경계와 범주가 유연해지면서 점차 남성과 여성의 상호기대가 

불일치할 가능성과 가족개념과 이해를 둘러싼 이견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가족의 갈등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IMF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가족간 갈등 현상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젠더관계의 갈등은 쉽게 해결 가능한 사

적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젠더와 가족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을 단순한 적응의 과정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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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새로운 젠더관계와 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적극적 기제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젠더 및 가

족갈등을 회피 가능한 것이거나 내재적인 갈등의 하나로 과소평가하기 

보다는 효과적인 갈등분석을 통해 구조적, 심리적, 문화적인 갈등요인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생산적인 갈등관리의 방법과 해법을 제시하여 성숙

된 시민사회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2) 가족갈등의 사례유형

가족갈등이란 가족 내 구성원간에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대립현상을 말하고, 가족갈등은 모든 갈등 중에서 가장 개인

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유영주, 2004). 가족갈등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마음인 개인의 내적 갈등과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인 개인 갈등, 가족 안

의 내분인 집단 내 갈등, 그리고 가족 외부의 다른 집단과의 갈등인 집단

간 갈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갈등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긍정적 변화

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가족을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으며, 갈등과정 중

에 벌어지는 싸움은 매우 파괴적이어서 불신이나 회피, 분노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Kreisberg, 1998: 유영주, 2004 재인용). 

가족 갈등은 범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성별(부부) 및 세대 갈등(부모-자

녀)으로 구분되며, 세대갈등은 전 생애를 거쳐 양육 및 부양의 문제와 연

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부부관계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개별 남성과 여성이 결혼이나 친밀성을 매개로 하여 가장 가까

이에서 밀착된 관계에 있는 가족 형성 및 유지의 핵심적인 당사자이다. 

부부간의 갈등유형이나, 요인, 갈등의 결과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변화순, 1993), 구조적 차원에서 가족갈등을 분석한 연구(변화순, 1987)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가정관리학과

와 사회학과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부갈등의 요인과 갈등정도에 관한 

연구, 부부갈등과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대응행동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

구, 부부갈등과 자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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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들로 대별되고 있다. 

한편 기성의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가족규범이나 가치, 관행 등에서의 

변화 또한 가족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가족의 위계적 질서를 규정한 기성

의 가족법이나 가족문화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운동단체의 노력은 

기성의 가족질서를 고수하려는 기득권 집단, 남성, 보수적인 기성세대 등

과 젊은 세대 및 여성 집단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갈등과정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가족규범, 가치, 법, 문화 등은 다시 가

족구성원의 행위와 관계를 규정해주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의 하나로서 이혼을 분석할 것이다.

가) 이혼 

가장 많이 분석되는 부부 갈등은 이혼의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특

히 최근 들어 결혼과 이혼이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혼율

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박부진․류정아, 2002).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60년대 0.4%, 80년대에 0.6%이던 것이 

1995년에는 1.5%, 2002년에는 3.0%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3

년의 이혼건수는 전해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어 

2004년에는 2.9%의 이혼율로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이는 혼인율의 부분

적 증가가 작용한 결과이다(통계청, 2005).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결혼 자체가 경제적인 후원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적 관계에서 부부간의 애정과 평등을 중요하게 인

식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한 결과이다. 현대가족에서는 평등과 협력을 

전제로 한 우애적 관계가 중요시되고, 가족구성은 개인의 선택에 좌우되

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가족은 

부부간의 이견이나 갈등해결에서도 결혼규범이나 가족가치보다는 당사자

의 선택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해결방식의 하나로 이혼이 제시되면서 이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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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해마다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이혼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

결방법 및 사회적 기제들이 미흡할 경우 자녀는 물론 관련 친인척 간의 

지속적인 갈등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이혼에는 경제적, 심리적, 자녀양육

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법조문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가족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관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이혼은 혈연을 중시하

는 한국 사회에서 이혼당사자 만이 아닌 자녀, 조부모, 친인척 등의 관계

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나)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갈등

1960년에 시행된 민법상의 호주제는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가족의 실제적인 생활과 가족복리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호주제도는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상 이념에 배치되고 시대

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고유한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05). 이같이 가족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

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가 가족 내에

서 남성의 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제도로 작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계

는 호주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호주제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 관계를 정당화하며 가부장적 가족문화

와 관행을 존속시키는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는 점에서 남녀는 물

론 전통적 가족제도를 고수하려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가족의식과 규범을 

옹호하는 젊은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다. 따

라서 호주제는 1957년 민법 개정 후부터 가족법 개정 때마다 철폐를 요

구하는 여성계와 이에 반대하는 유림 및 남성수구 집단간의 갈등을 빚어 

왔다. 아내는 남편보다, 어머니는 아버지 보다, 딸은 아들보다 하위에 있

는 호주승계 순위의 불평등과 결혼 후 여성은 남편 집으로 호적을 옮겨

야 하며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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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여성계에서는 호주제를 여성인권에 위배되는 제도로 규정한 반

면, 남성들은 자신들과 부계혈통의 우월성을 상징적으로 확보해 준 호주

제의 철폐 움직임에 직간접적인 저항이나 정서적, 물리적인 저항을 지속

해왔던 셈이다.

1974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안 개정안이 마련된 지 30년만인 2005

년에 비로서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은 상당

히 오래기간 지속되었지만, 호주제가 기본적으로 남여의 정체성과 이에 

근거한 남녀의 가족 내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갈등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남녀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남녀의 가족 내 권리

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호주제는 결과적으로 젠더관계와 가족의 급속히 

변화와 맞물려 폐지되었지만, 이에 대한 동의는 남녀 및 세대별로 상이하

게 나타남으로써 아직도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본다. 호주제가 폐지

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는 기존의 호적이 폐지되고 1인 1적을 원칙으로 

하는 새신분등록부가 마련되어 출생, 결혼, 이혼 등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

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 간략한 인적사항

이 기재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양성평등사회의 토대가 확립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3) 젠더갈등의 사례유형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9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양성평등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은 심각한 성별 갈등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

다. 이러한 젠더갈등은 때로 이혼과 같이 가족관계에 있는 남녀의 개인갈

등으로 나타나거나 남녀의 성별집단 혹은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별 갈등

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기성의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관행을 유지하고

자 하는 보수 집단이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빠르게 변화는 성 질서에 적

극 대처하는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성평등적 가치와 섹슈얼리티 규범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성불평등 구조는 정도의 차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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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으로 남아있다. 불평등한 

젠더구조는 특정한 사회의 경제구조, 사회조직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표출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부장적인 젠더 규정에 따라 여성

은 아이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일을, 남성은 가족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일을 하도록 여성과 남성을 규정하고, 이러한 성정체성에 부착

된 사회적 역할을 차등적으로 부여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

가하고 노동시장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 역할은 상당

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기성 젠더문화의 구조변화는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정서․심리적, 사회적 역할갈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개별 남

성이나 집단, 때로는 남성중심의 조직이나 기성의 문화와 충돌을 경험하

기도 한다.

불평등한 젠더관계와 구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피해자적 경

험을 강요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성만이 군대나 전쟁에 동원되고 경

찰이나 소방대와 같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시장의 압

력이 거세지는 고도의 경쟁사회에서 생계부양자로서의 위치를 강요받는 

남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억압의 정도는 여성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가부장적이고 경직된 젠더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시키고 

제한함으로써 남성과 여성모두에게 차별과 박탈감을 동시에 제공하게 된

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젠더갈등유형의 하나로 군가산점제를 둘

러싼 사회적 논쟁과 군가산점폐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갈등적 사건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쟁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녀의 차이와 

평등성은 무엇이고 이것을 반영하는 남녀의 사회적 권리는 무엇인가의 

논쟁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전환기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젠더불평등 가운데 여성에 대한 남성의 구타와 강간, 성적 착취는 

가장 극심한 여성 학대의 형태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학대받

는 여성이 관계를 끝내려 할 때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구타, 강간과 

살인을 당하기 쉽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젠더관계에 대한 변화의 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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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활발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게 가해지는 폭력과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는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소비주의 위력은 

매우 커서 여전히 소녀들과 여성의 몸이 포르노와 성매매 같은 성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같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성적 

착취와 폭력은 남녀관계의 위계적 특성과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젠

더갈등을 분석할 것이다. 

가) 군가산점 폐지 

군가산점제는 남성만이 군복무 의무를 갖는 한국사회에서 군복무한 남

성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기위한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직에 진출

할 수 있는 귄리가 남녀에게 불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음을 합법화하는 제

도로서, 실제로 공무원직에 응시하는 여성은 전체여성에 비해 극소수라 

하더라도 실제로 응시하든 안 하든 그 제도가 전체여성에게 공무원직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젠더 불평등한 것이라는 점

에서 논란이 되어왔다(Sen, 1993: 조주현, 2003 재인용). 그러나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징병제를 통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복무는 마땅히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

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남녀의 집단 간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결국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이러한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러한 논쟁을 통해 남녀의 생물학적, 신체적 차이와 남녀의 평등성의 문제

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제기되는 시금석이 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남성이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는 군대문화의 비합리적이고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후속적인 논의 또한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더

욱이 최근에 와서는 한국사회가 세계 최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근 들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군대위기론을 통해 남녀간 차별

적 군대 징병제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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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는 남성 징병제는 남녀 구별

의 결과인가, 남성 혹은 여성차별의 결과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것인가라는 일련의 논쟁들은 결과적으로 성숙한 성문화와 성질서 

구축의 주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갈등의 재

연가능성 또한 높다.

나)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매개로 여성과 청소년들이 돈으로 거래될 수 있

는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젠더관계와 성 문화를 결정적으

로 왜곡시키는 관행이다. 젠더 관점에서 본다면 성매매는 여성과 청소년

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종의 남성폭력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성매매는 구조적으로 억압, 착취, 매매, 종속 등의 복잡한 구조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매매와 성폭력은 남성에게 통제당하고 성적

으로 대상화되는 상징적 구조로서 효과적인 여성지배의 메커니즘으로 작

용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성매매금지

주의를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욕은 여성과는 다르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여성의 인권유린 및 착취가 폭력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임에

도 불구하고 근절되기 보다는 오히려 성산업으로 발전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8-90년대를 통해 성매매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비대해지면서 

성매매 관련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와 성매매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증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매체를 이용한 신종 성매매 형태와 어린 청소

녀들의 성매매 유입 등 사회문제를 가중시켜 왔다. 

그러나 2000년 성매매집결지의 화재참사를 계기로 증가된 반성매매 여

론과 그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여성단체의 저력에 힘입어 드디어 2004

년 성매매방지법이 제․개정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강제적, 착취적 성매

매를 강력하게 단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일

군의 남성들은 남녀간 성욕의 차이를 근거로 본능을 규제하려는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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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수동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법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

다. 뿐만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되면서부터는 성매매방지법에 반발하는 일

부 성매매여성과 업주들의 가시적인 집단행동이 표출됨에 따라 성매매방

지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성매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

기에 성매매의 원인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정체성 논쟁에 일부 사회단체

들이 동조함으로써 성매매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이를 계기로 남성의 특수한 성욕과 그 해소책으로서의 성매매 기능론을 

옹호하는 수구 남성 집단의 간접적인 반격도 표출되고 있다. 이로써 성매

매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법 제정과 함께 해결된 것이 아니라 갈

등이 오히려 가시화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성매매 갈등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차별적 질서와 이에 기

반 한 가부장적 성문화가 변화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거부의 결과로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과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계와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고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남성 집단

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협애한 범주로 분석하면, 무엇보다 성매매

산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의거한 갈등으로 현재 가장 가시

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넓은 범주로 분석해 보면, 여성을 차

별하는 자본주의 구조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노동자로서

의 지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갖는 집단간 갈등이며, 나아가 남성 중심

적이며 이중적인 성문화에 대한 남성과 여성 집단의 갈등 구도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가족․젠더 갈등의 구조분석 
1) 갈등구조와 갈등당사자 

가족․젠더 갈등은 불평등한 남녀 및 가족관계와 이와 연관된 다양한 

행위규범이나 제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개인 및 집단간 갈등이다. 따라

서 가족․젠더갈등 분석의 가장 일차적인 작업은 가족․젠더갈등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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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이슈를 둘러싼 갈등 당사자들

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갈등유발요인의 다양한 차원과 갈

등이슈와 연관된 갈등 당사자들의 위치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갈등지

도를 그려봄으로써 갈등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젠더갈등의 주요한 이슈를 이혼, 호주제폐지, 성

매매특별법, 군가산점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가

장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가족․젠더 이슈와 연관하여 발생한 개인 및 

공공갈등의 핵심적인 이슈이다. 특히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과 군가산점제 폐지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걸 맞는 남녀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요구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의 작

용과 반작용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의 제정과정이 순조롭

게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법 제정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갈등이 재연될 조

짐이 발견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의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부적응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젠더 및 가족이슈 갈등의 주된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개별 

남녀이거나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다.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일반 남

성과 일반 여성이 갈등이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고, 이것을 공공

연하게 쟁점화하기 보다는 이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운동단체나 시민단체

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이슈에 따라서는 이들 집단이 갈등 당사자로 분

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갈등 이슈로 인한 특정의 수혜자

집단이나 개인들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으며, 찬반 태도별로 집단이나 개

인간의 연합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집단에 대한 분석 또한 부가함으로써 갈등당사자는 물론 이들을 둘러싼 

주변 집단간의 관계변화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젠더 갈등의 사회구조적 배경 

최근 한국의 가족․젠더갈등의 주요인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

족․젠더가치를 둘러싼 개별 남녀 혹은 남성 집단과 여성집단, 기성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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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젊은 세대간 의식 격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집단, 세대

간 의식 격차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여성계의 도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차이와 연관되

어 있다. 요컨대 그동안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대한 여성계의 이념적 도전과 함께 21세기적 지구환경이 요구하는 새로

운 젠더 질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하기 때

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이 끈임 없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 및 사회참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동안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구조변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기회구조로 작용함으로

써 기성의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새로운 

성질서와 관계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불평등한 남녀권력관계의 변화와 

직결되는 것이며, 동시에 여성의 시민권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권리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성의 우월적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

는 개별남성이나 남성적 질서를 옹호하는 수구적 집단과의 갈등은 필연

적이다. 현재의 갈등은 새로운 젠더관계와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전

환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숙하고 합의적인 갈등관리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

급속한 사회변동과 함께 사람들의 가치규범 또한 대단히 빠르게 변화함

에 따라 가족에 대한 규범과 이상은 세대, 계층, 성별 간의 격차를 보여주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가족관계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

의 양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산업화․

정보사회의 진입과 함께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공식적 규범과 가치는 대

단히 진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이나 남녀관계에서 요구되

는 것들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

하지 못함으로써 가족과 가족외부 세계와의 지체현상이 발견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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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가족 구성원간에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컨대 산업

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 속에서 한국가족은 가족규모의 소인

화, 형태의 다양화, 세대구성의 단순화라는 형태적 근대성을 확보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족규범에서 완

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강조되어온 도구적 가족주의는 개인보다는 가

족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구성의 원리를 지

속시켜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구성에 있어 여성의 지위를 부차적인 

존재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별적 존재로서 자신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들의 시도가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

회로 급속히 확장되면서 이 같은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와 남녀차별적인 

가족문화와 직접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김혜영, 2003). 무엇보다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문화와 의례는 기회와 평등

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여성들의 가치관과 상당한 긴장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현재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가족형태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온 부부

관계의 성별분업은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성별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무엇보다 여

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남성의 수용과 변화가 매우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부부 갈등이 이혼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조차 남녀의 

차이를 확인시켜 준다(김영화․조희금, 2002). 예를 들면, 이혼의 사유에 

있어서, 남성들은 여성이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전통적인 성별위계질서를 고수하려 하는 반면, 여성들은 부계가족에 내재

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파생된 불만을 토로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결

혼에 대한 아내의 태도나 인식이 남편의 그것보다 결혼안정성(또는 불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사조정사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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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보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성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경

향이 놓은데, 남성들은 가장의 권위를, 여성들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

우를 주장하는 차이가 발견된다. 

나) 가부장적 성문화와 이중적인 성규범

성 불평등한 사회제도와 관행에 대한 여성들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통

해 한국사회의 젠더문화는 급속하게 변화해 왔다. 그동안 남성들만이 향

유해온 가부장적 특권에 대한 여성계의 도전은 상당부분의 성과를 거두

어 왔지만,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과 착취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성문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성문화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이

중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과는 다른 신체적, 성적인 차이

를 인정하면서 남성에게는 여성을 착취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온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성적 자율성이나 욕망의 표출에 있어 제한되어 왔

는데, 이러한 성의 분화는 가부장적 성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다(이영자, 

1991; 원미혜, 1999). 

여성에게는 재생산의 기능이 부여되고 순수 혈통을 위한 순결과 정절이 

강요된 반면, 남성의 성적욕구는 기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성적 욕구의 

분출기제의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항존 해왔던 것이다. 

즉 남성은 성적으로 강하고, 성욕을 분출해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남성의 성매매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대중적 

정서가 공유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성문화는 남성의 성적욕

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 기준과 성문화는 결과적으로 여성

의 성을 상품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 산업을 유지시키는 주요한 기

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남성 중심적, 이중적 성문화는 남녀관계에도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한다. 즉 현대의 결혼은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배타적 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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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에서 남성들은 손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가족의 불안

정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킴으

로써 여성의 집합적 권리향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요컨대 남성의 성적 대

상화로 전락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여성을 이분화하면서 여

성 내 차이와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성욕배출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

은 여성의 시민적 권리의 범주로부터 끈임 없이 배제시키면서 이들의 인

권을 유린하고 있다. 

다) 여성의 성의식 및 가족가치의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과 고용기회가 증가되면서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는 낮아지게 된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 결과 억압과 

굴종, 지배와 피지배적인 위계화된 부부 및 가족관계는 평등한 가족관계

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여성들

로서, 이들은 사회변화에 따른 적극적, 능동적 역할에 빠르게 반응하고 유

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의식의 변화가 더디고 실제로 

의식이 변화된 남성들조차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함은 물론 부부 및 가

족관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현대가족은 갈등과 해체

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김태현 외, 2004). 예컨대 남성들의 가부장적 태도

와 남성중심적인 가족문화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가족구성을 더욱 

회피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예컨대 여성들이 지각하는 결혼의 필요성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선택하는 비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초혼 연령의 지속적 증가4)

와 미혼인구의 증가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성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 30세-34세 여성의 

4) 1990년에 여자 평균초혼연령이 24.8세이던 것이 2003년에는 27.3세, 남자는 동 기간

동안 27.8세에서 30.1세로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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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율은 1970년에는 1.4%였으나, 2000년에는 10.7%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비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허용도는 점차 높아져서, 2000년에는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2.8%, 2003년 

50.4%로 나타남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가 2000년 30.2%, 

2003년 30.3%,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에 3.3%, 2003년의 경우

에는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 15.3%로 나타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2003). 뿐만 아니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재혼비율의 증가

추세 속에서도 여성행동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데, 전체 결혼 가운데 

성별 재혼비율은 1980년 여성 4.1%, 남성 6.4%에서 2004년 여성의 20.4%, 

남성의 18.2%로 여성들의 재혼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들이 순결이나 정조관념에 지배되기 보다는 행복추구를 위한 적극적 

선택을 감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한국의 사회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가 

현재 정보기술의 발달은 더 이상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노동 능력

의 차이보다는 정보지식중심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저출산, 평균기대수명의 확대 등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

면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이

제까지 남성과 여성을 규정해왔던 규범과 역할은 상당부분 변화에 직면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젠더관계의 변화는 가부장적 성질서와 가족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1980년 42.8%에서 2004년 

49.8%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취업의식

의 변화5)와 같은 공급적 측면과 함께 여성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확

장 등과 같은 수요적 측면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같이 여성들이 노동시장

5) 예를 들면 결혼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61.1%, 여성은 74.7%에 달하도 있다(통계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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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 형태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시점의 다양화와 함께 M 커브를 점진

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자

녀의 주된 양육자이자 가사노동자로 여성을 규정해온 전통적 성역할의식

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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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의 원천은 거대전환의 사회변동과

정이 반영된 사회질서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강력한 국가권력의 강제적 사

회통합에 의존해 있던 질서로부터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이 확장된 새로운 질

서는 기존의 질서에 부착된 다양한 세력들로 하여금 갈등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근대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 같은 서로 다른 질서들로 구분된다. 

공적 체계로서의 국가와 사적영역이 분리되고 사적영역이 시장질서와 시

민사회로 다시 분리되는 것은 부르조아 공론영역의 등장이라는 근대자본

주의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다. 국가는 정부를 중심으로 공권

력에 기반 한 강제의 영역이며 지배와 복종의 정치적 영역이고 법과 제도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권력을 매개로 작동하는 질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적권위의 강제력에 기초한 사회통합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라면, 시장

은 사적이익에 기반 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

는 영역으로 노동과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윤추구와 경쟁의 논리가 지배

하는 사적영역이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는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와 공적

담론의 생산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결사와 연대에 기반한 공론

의 소통과 참여 혹은 저항을 통해 국가 및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조대엽, 2005).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적 

현상들은 사실상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각 수준과 영역에서의 재구조

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주의의 확대와 정보기술사회

적 변동 및 정치적 민주화라는 구조조건의 변화로 국가 및 시민사회와 시

장의 각각의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영향력 변화는 곧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세력균형의 구도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는 때로 부문간 간극과 균열을 초래함으

로써 그 자체가 사회적 갈등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갈

등은 쉽게 조정되거나 통제되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장기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행기에는 사회세력의 교체에 따른 갈등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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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슈 갈등이 확대됨은 물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의 기능

을 담당해야 할 기존의 정치제도의 기능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의 재구조화과정에서 발생된 사회갈등은 다양한 원천에 기

인한다는 점에서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복합갈등의 원천

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중첩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복합성이 강조될 수 있다(조대엽, 2005). 이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족․젠더갈등의 경우 가족갈등과 젠더갈등의 요

인을 엄밀히 분리하기 어려우며, 갈등의 요인들은 상호 중첩되어 있거나 

갈등이나 갈등해소로 인한 이해관계 또한 개인수준에서의 직접적 이익뿐

만 아니라 사회수준에서의 이해관계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점에

서 복합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가족․젠더갈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인적 부적응이나 억압적 관계를 형성하는 동

시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단적 수준에서의 불평등한 자원의 배분과 관

계의 불평등성을 고착시키며 나아가 사회전체의 비합리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족과 젠더갈등은 갈등의 발생영역이나 갈등이슈의 측면에서는 구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젠더관계가 가족 구조 내에서 재생산되거나 사회

적 영역에서 규정된 젠더관계가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등 그 경계는 상당

히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로 직접 환원되지 않

는 젠더관계나 동일한 성 범주 내의 차이로 인한 관계갈등으로서 군가산

점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을 젠더갈등으로 분류하고자 한

다. 또한 이러한 젠더 갈등이슈 역시 개별적 남녀관계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논쟁을 축으로 집합적 이해관계로 대립하

는 집단이 분명하게 존재하거나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의 입장표명이나 

대립구도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집단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논쟁의 구도를 남녀의 직접적인 이익갈등으로 부각시키는 이

면에서는 이러한 모든 논쟁을 구조화하는 힘, 즉 다양한 이슈와 견해의 

차이를 남녀의 관계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젠더정치(gender politics)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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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는 점에서 군가산점제와 성매매 이슈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분류하

고자 한다. 이는 군가산점제도의 폐지논쟁이나 성매매 이슈 갈등 모두 남

녀의 진정한 평등과 차이가 무엇이며, 남여의 차이는 물론 여성이나 남성

집단간 차이가 반영된 균형있는 공공질서의 구성방식이나 진정한 평등성

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혼과 호주제폐지논쟁은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관습적 행위와 규

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족갈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호

주제폐지논쟁은 가족을 구성하는 사회성원 전체의 삶의 방식과 직결된다

는 점에서 집합적, 공공적 갈등으로 구분되는 반면, 이혼은 개별적인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갈등의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개

인적 수준의 갈등으로 구분한다.

1. 군가산점제 
가. 개관

1) 젠더와 군가산점제도

최근 현대사회의 갈등의 핵심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까지도 주요한 사회갈등으로서 체계적으로 분

석되지 못하고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태

어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로 행동하는 방식의 습득과정을 

거쳐 적절한 성별행동과 태도 역할 등을 내면화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

로 성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정체성과 성역할은 사

회마다 혹은 시기마다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지위나 경제적 수준, 연

령, 교육수준 등에 따라 젠더의 개념규정과 범위를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젠더(gender)의 개념과 역할규정은 정적(static)인 개념

이라기보다는 시간적 흐름과 특정 사건에 따라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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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갑자기 

가정의 대변인이 됨과 동시에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고 하는 사람이 된

다. 반면에 남자들은 전쟁이 종결되고 전사(fighter)로서의 역할이 필요 없

게 되는 순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6) 젠더에서 파생되는 갈등

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라는 식으로 피상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젠더의 용어에는 해당 사회가 담고 있

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역학관계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젠더 개념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도 하고 

사회적 행위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변화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기성의 젠더질서에 의해 구성된 법이나 제도 

또한 젠더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함께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은 도전받

게 된다. 군가산점제 역시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구분이나 가부장적 위계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때는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

았지만 새로운 젠더질서를 모색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군가산점제

의 정당성은 도전받게 되었다. 특히 군가산점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옹호하는 남성 집단과 이로 인한 고용에서

의 차별을 수용해야하는 여성들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군가

산점제도폐지와 관련된 사회갈등의 기저에는 단순히 군가산점제도의 성

차별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비제대군인에 대해 차별적인지의 여부와 여성

채용목표제와 군가산점에가 상호보완적인 것인지의 여부 또한 주요 쟁점

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에는 논쟁의 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주체인 제대군인에 대해 스스로가 입장

을 표명하기 시작함으로써 논의가 군가산점제에서 징병제로 이동되고 시

민권과 인권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 바 있다.

6) 실제 미국에서 2차대전후에 가정의 불화와 갈등의 심화로 인해서 이혼이 급증하고 

맞벌이부부(dual-income family)와 편부모가정(single-parent family)이 증가하면서 

가족친화적 정책(family-friendly program)이 조직인사관리에 확산된 이유도 전쟁의 

와중에 여성과 남성이 경험했던 성역할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Fish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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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가산점제 갈등 내용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사건이 공공정책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개인 및 소규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이 문제로 인식되어 원인을 발굴하여 탐색하게 되고 뒤이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사회적 의제(social 

agenda)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해당 의제를 어떻

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단계로 이행하면 공식의제(public 

agenda)가 된다. 먼저 지금 논의된 일반적 정책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군가산점제의 갈등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표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여대생들을 위시한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서가 제출 → ② 1998년 10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 → ③ 1999년 12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군필자에게 채

용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

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 & 군가산점제

의 위헌판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을 

내렸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지원법률에 의해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및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

는 공-사 기업체 등이 직원을 공개 채용할 때, 제대군인에 대한 시험 만점

의 3-5%를 가산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에 따라 자기의 의사와 관

계없이 군대를 가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여성과 심신 장애인,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그 능력과 관계없이 공개 채용 시험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제대군인이 군복무 기간 

중 겪은 개인적 희생과 사회적인 기회상실을 국가차원에서 보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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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달리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는 군복무를 하지 않

는 여성 및 비군필자의 공직진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군가산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공식적

으로 거론된 시기는 1994년이다. 이때 여성들이 군가산점 문제를 공무원 

임용시험과 결부시키게 된 것은 1992년 이후 국가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89년과 91년에 걸쳐 ‘공

무원 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여성고무원의 비율을 전체의 

10~20%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여성공무원의 숫적 증가가 가시

화되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만점의 3~5%에 해당되는 

가산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고득점을 받고도 탈락하는 일이 

연속되자, 1994년 6월 여대의 교수와 여대생들이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군가산점제도 폐지논

쟁이 시작되었다(박홍주, 2000).

결과적으로 살펴본다면,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채

용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에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자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침으로써 남녀차별을 양산하는 제도

로 지목받아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판결은 군복무 가산점제가 헌법의 정신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

권을 현격히 침해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수많은 군미필자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으

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보수남성 집단은 군가산점제도를 남성과 여성 사이

의 대결로 몰아감으로써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를 대상으로 한 분노와 

좌절을 폭발시키게 되었다(이지혜, 2000)7). 여성들에게는 당연한 판결로 



Ⅲ. 공공 및 개인갈등의 사례 분석 57

받아들여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남성들은 문제제기를 시도한 여

성들을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여성집단’으로 

매도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권여당은 2000년 4월 국회의원선거 

총선에 따른 남성표 이탈을 우려해 1월 6일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국가

봉사경력 가점제로 변경하여 사실상 가점제를 존치시키겠다는 당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당정안에서는 ‘가산점 적용대상을 군 복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경력이 있는 남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총점의 3%범위 이내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군필자의 경우, 군 경력으로 가산점을 인정받아 여성은 

봉사활동시 1개월당 0.1%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현재 공무

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군필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최대 

30개월(군필자 가산점 3% 이내와 대비)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 가산점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이미 증명된 상태에서 국가

채용시험에 채용을 결정하는 현재의 공무원 채용 제도 하에서 군 경력이나 

사회봉사가 채용시 당락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의 권리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반 헌법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이 당정안은 국가의 최고 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무력

화시킴으로서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전근대적인 남녀차별적 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실질적 남녀평등을 침해하는 후진적 조치이다.

7) 몇몇 신문들은 ｢군가산점 폐지 첫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모두 여성｣과 같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군가산점 폐지가 여성에게 집단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호도하였

으며(한국일보, 1999년 12월 31일자). 그것도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적

용이 중지된 이후 실시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7급, 9급, 행정직, 사회복지직, 초등교

원시험 등 과거 군가산점이 적용되었던 모든 시험에서 결과가 발표날 때마다 남녀

합격을 비교하고 가산점이 있었다면 합격했을 남성의 수를 강조하는 내용을 반복보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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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갈등 분석
1) 횡단적 분석: 갈등요인 및 갈등 당사자 분석 

1994년에 이화여대 교수와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군가산점제 폐지청원

서가 제출되면서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어 1999년 12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통해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락되었지만8), 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의 

재연소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즉 징병제가 근본적으로 지속되는 한, 성별

에 따른 공/사 영역 구분의 극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남성성 역

시 지속되기 때문이다(조주현, 2003).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갈등은 군가산점제가 성차별적인지 혹은 비제대

군인차별적인 것인지와 함께 여성채용목표제와 군가산점제가 상호보완적

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반영한 평등은 가능한 것인가, 나아가 여성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혹은 남성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

은 동일한 범주를 구성하는 것인가와 같은 젠더 정체성의 규정과 이에 수

반되는 권리논쟁이다. 이런 점에서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반 남

성과 여성이 갈등 주체자이자 이해 당사자가 된다. 물론 남성 집단 내부

에서도 대다수 남성들과 군 입대에서 배제된 일부 남성의 이해관계가 상

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갈등당사자를 엄밀하게 구분해보면 일반여성 

및 군 입대에서 배제된 일부남성과 제대군인의 자격이 있는 대다수의 남

성 집단이 갈등의 주체이며, 이들은 신체적․성별차이에 근거한 차별적 

지위와 권리보장의 차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견을 분출한 것이다.

무엇보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쟁을 주도한 것은 이화여대로 대변되는 

8) 1999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규

정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 남자 중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남

자 중 대부분에 비해 여성의 거의 대부분을 차별 취급하므로 이러한 법적 상태는 

성별에 의한 상태라는 것이다(한국여성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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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며, 갈등의 진행과 함께 기성의 여성단체들도 참여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논지에 대한 강한 반발은 무엇보다 ‘재향군인

회’와 같은 상징적인 남성세력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기성의 언론이나 

이화여대에 대한 사이버테러9)에서 알 수 있듯이 익명적 남성집단들 또한 

주된 갈등당사자로 볼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이후 신문 등 기성언론들은 

기존의 군가산점제의 문제점이나 찬반여론의 내용을 심층분석하거나 헌

재판결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성’들의 분노만

을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군대에 가야 하는 남자’와 ‘군대에 가지 않

아도 되는 여자’의 대립구도로 갈등의 본질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갈등구도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실상, 여성들이 군가산점제를 거론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게 된 계

기는 97년 대선후보자녀의 군면제 사건으로 병역비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병역비리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군입대자는 힘없는 약자, 

어둠의 자식이라는 자조의식이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등 병역기피에 대한 

대중적 동의가 만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와 불공정성의 문제

를 해결하기 보다는 군가산점 강화를 선택한 정부의 몰성적, 근시안적 정

책결정방식에 대한 것이다. 힘있는 계층에서의 군대면제가 유행처럼 번지

고 이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확산되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서둘러 제

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보상정책으로서 98년 5월 군산점제도를 

발표하였던 것이다(박홍주, 2000). 더욱이 이러한 보상안이 발표된 시기는 

IMF로 이한 여성우선해고, 결혼퇴직제와 같은 명백한 성차별적 노동시장

정책이 횡행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제대군인 보상안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봉쇄를 당연시하는 역사적 퇴행의 신호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정

부의 이러한 방침은 공적부문에 국한된 파급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민

간부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권의 심각한 도전으

9) 이화여대와 일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음은 물론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한 공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조개’, ‘미친년’ 같은 비하적, 공격적 호칭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난무하는가 하면, 여성단체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들이 

근거도 없이 차례로 등장, 열렬한 환호 속에 확대재생산되곤 했다(배은경,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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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갈

등의 주체는 일부의 여성들이 아니라 견실한 고민이나 일체의 추가 비용

없이 군필남에 대한 가시적 위로방안을 통해 좁은 노동시장의 입직경쟁

의 문제를 도외시한 ‘국가’와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배은경, 

2000).

무엇보다 군가산점제는 “공무원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유”가 남녀에게 

불균등하게 주어진 평등에 위배된 제도라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

적인 범주로 구성하고 그러한 차별에 수반되는 결과를 다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적 배제 혹은 이중적 차별을 초

래하는 것이다. 물론 징병제는 젊은 남성의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군 

면제자나 여성에 비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차이가 

고려된 성숙한 평등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군복

부의 경험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동일한 기회와 가능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별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조주현, 

2003).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대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고민 없

이 단순히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군입대가 젊은 남성들의 무덤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힘없는 계층의 자녀

들만이 볼모가 된다는 현실적 불평에 귀기울 경우, 가장 우선적인 대책은 

군대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공평한 선발과정, 군대의 비인격적인 대우개

선, 사회복귀로의 연계를 고려한 군복무 프로그램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선행된 연후에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

상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정규노동시장에서의 군필자 우대라는 방식은 

국가의 구체적인 노력이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군대 

미필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되는 개개인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여성계와 장애우의 주장은 군필남

에 대한 ‘보상’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러한 보상방식으로 인해 그

렇지 않아도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더욱 차별적으로 만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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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는 형평성의 논리와 보상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계가 군필남의 개인적 희생을 당연시하고 무시하기 위해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한다는 일부 남성들의 주장은 상당한 비약과 논리적 결함을 

갖는 것이다.

2) 종단적 분석: 갈등의 전개과정

가) 갈등이전기

남녀분리시험이 폐지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공직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군가산점제가 여성 진출의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

작하였다. 1990년대부터 진행된 여성과 국가간의 관계변화와 이에 따른 

잠재적 갈등의 누적이 진행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로 군가산점제도가 대두되었다.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 국가는 제대군인집단과의 형

평을 고려할 대상집단으로 여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국가의 7, 9급 공

무원 시험은 1991년 ‘공무원임용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남녀분리채용시

험을 실시되었고 원천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은 전체공무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조주현, 2003). 1991년부터 남녀분리시

험이 폐지되면서 남녀간의 직접 경쟁이 시작되고 여성공무원수가 급증하

였고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군가산점제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가산점제가 여성의 공직진출에 치명

적인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나) 충돌기

잠재되어 있던 갈등(latent conflict)과 긴장은 1994년을 기점으로 하여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개괄적으로 언급한대로 1994년에 이화여대 

교수와 여대생들을 위시한 군가산점제 폐지청원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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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과정에는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 발생한 나름대로의 제도적 시도

들이 숨어있다. 즉 위헌판결이 제기되기 이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가

산점 3%에 대하여 하향조정 시도한 바 있지만 관계부처의 반발로 보류되

었고(1996년), 군가산점제와 여성채용목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어 5급까지 가산점 부여를 고려한 바도 있지만 당시 총무처

의 반대로 무산(1995년)되기도 했다. 또한 1997년 대통령선거 시점에서 군

가산점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 역시 있었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유보된 바도 있다. 이처럼 충돌기가 전면적인 위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서는 대규모의 위험을 인식할만한 갈등은 아니지만 소소한 갈등들이 누

적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다) 위험기

군가산점에는 1998년 10월 19일에 이화여대 학생과 장애 학생이 헌법소

원 심판을 청구되면서 본격적인 위험기로 접어들게 된다. 위험기 이전에

는 소소한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헌

법소원과 같은 공식적이고도 표면적인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에게 위험이라고 인식되

지도 않는다. 하지만 1998년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면서 군가산점이라

는 제도가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을 상징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

이 일반대중에게까지 확산되면서 해당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의 

귀추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의 관심이 한 문제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도 문제에 최대한의 집중

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위험기에 문제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이 관리 불가능한 상태로 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우 조심스럽게 갈등관리와 해결에 접근해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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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출기

위험기 이후인 1999년 12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군필자에게 채용시험

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제기되면서 군가산점제의 위헌판결이 

결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전후로 해서 1999년 11월에 징반모(징병

제를 반대하는 모임)가 결성되어 군가산점제 폐지에 대하여 활동을 전개

하였고 이 조직은 2002년 5월부터 ‘모추연’, 즉 모병제추진국민연대로 개

명되어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거의 활동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을 둘러싼 성간 갈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갈등해결의 가장 합리적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을 증폭시킬 계기

를 상실하고 안정을 찾아간 것이다. 

마) 갈등이후기

앞서 언급한대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표면적

인 갈등은 감소하였지만 이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 보다는 잠복기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을 통한 갈등해결은 군가산점제

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판결함으로써 이루어진 방식일 뿐이지 갈등의 배

후에 숨어있는 남성과 여성간의 사회문화적 갈등까지 완전히 해결한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최근에 한 국민의식조

사에서 응답자중 58.6%가 여전히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

는 점이다. 또한 2005년에 주성영 의원이 제대군인에 대한 3% 가산점을 

주는 개정안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여성부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위헌요소가 있음을 제기하였지만 최근 군부대 총기

난사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사병월급인상건과 함께 군가산점제를 다시 

검토한 바 있다(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 6월27일).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갈등이 완전하고 이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단

지 대법원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결정에 집단적인 반대를 행동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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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는 못할 뿐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군가산점제의 갈등의 완전히 해

결이 되지 않았으며 성을 둘러싼 다른 사례를 통하여 또다시 갈등이전기

로 이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갈등에 대한 과정론적 시각에 초점을 두어 군가산점제를 분석

한 결과 갈등단계별 특징을 분석하면 아래의 <표 Ⅲ-1>과 같다. 

갈등단계 군가산점 제도 갈등과정

갈등

이전기

○ 1961년 7월 군가산점제도 시행(5퍼센트 의무고용할당)

○ 1969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취업시험 특전 조문 신설

○ 1991년 남녀분리채용시험 폐지→남녀간의 직접 경쟁시작

○ 여성공무원비율의 급증과 장애물로서의 군가산점제도 인식

충돌기

○ 1994년 이화여대교수와 학생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서 제출

○ 여성단체들의 건의서 제출

○ 행정쇄신위원회 가산점 3%하향조정 시도→관계부처 반발로  보류

(1996년)

○ 군가산점제와 여성채용목표제의 형평성 문제 제기(문제확대)→5급

까지 가산점 부여 고려→당시 총무처의 반대로 무산(1995년)

○ 1997년 대통령선거 시점에서 군가산점 적용범위 확대시도→여성계 

반발로 유보

위험기
○ 1998년 10월 19일에 이화여대 학생과 장애 학생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산출기

○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의 위헌결정을 내림

○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결성(99년11월, www. anticonscript. 

org-2002년 5월부터 ‘모추연’, 모병제추진국민 연대로 개명)

갈등

이후기

○ 표면적인 갈등은 감소하였지만 갈등이 해소되었다기 보다는 잠복

기로 접어듬

○ 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중 58.6%가 여전히 군가산점제도의 부

활에 찬성함

○ 2005년 주성영 의원이 제대군인에 대한 3% 가산점을 주는 개정안 

국회에 제출

○ 이에 대하여 여성부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위헌요소가 있

음을 제기

○ 최근 군부대 총기난사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사병월급인 상건과 

함께 군가산점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 6월27일) → 결국 갈등의 해결이 되지 않았

으며 다시 갈등이전기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음.

<표 Ⅲ-1>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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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갈등단계별 특징과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징적 

사건들을 배열하고 이를 중심으로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면 아래의 <그림 

Ⅲ-1>과 같다. 

Pre-Conflict

Confrontation

Crisis

Outcome

Post-Conflict갈등해결실패

시간의 경과

갈
등
의

정
도

1961 1991 1994 1998 1999 2005

군가산점제도시행

남녀분리시험폐지

총기난사사고
군대성희롱 및 폭력문제

군가산점제폐지청원서

부처간 갈등
정부와 여성계간 갈등

군가산점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재산소의 위헌결정

국민의식의 불변과 국회와 정부의
군가산점 개정 재검토 움직임

<그림 Ⅲ-1>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모형

다. 소결 
어떤 측면에서 갈등은 있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친 갈등은 사회

를 정체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기존 질서를 붕괴시킴으로써 퇴행하게 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떠한 종류의 갈등이라도 적절한 수준까지는 순기

능적이지만 도가 지나치게 되면 역기능적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

회에 묻혀 있는 갈등은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존 질서를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장하고 생성시키고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때도 있

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갈등조정 또는 관리란 포괄적인 의미를 가

지고 있으나, 역기능적 갈등을 해소하는 소극적 의미에 국한시켜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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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국가를 포함한 주요 사회적 행위자의 경우 지금까지 갈등 조정 및 관리

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왔

다. 특히 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행태는 그간에 분출

되어온 대부분의 갈등이나 저항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일방

적으로 억압해왔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능력이나 갈등관리 

방안의 마련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군가산점제의 경우에도 법적 판단

이나 공권력의 결정에 의해 잠재적인 갈등이 표면화되는 단계까지 충분

하게 진전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갈등의 해결을 주로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가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

는 것을 의미하며 예방과 조정보다는 종래의 안일한 방법으로 정권 유지

의 방어적 자세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구성원에게 

정부 등 갈등 주체에 대해 적개심을 심어 주어 사회에 대한 저항감을 강

화시키고 정부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군가산점의 경우에도 국민 및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

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사법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갈등이 종결되

었지만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바람직한 미래의 갈등해결방식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잠복된 것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의 갈등해결방식도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DAD(결정-공표-대응: Decide-Announce-Defense)의 유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군가산점제도가 상당한 갈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표한 다음 이후에 전개되는 새로

운 국면의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DAD방식의 

갈등해결은 미봉책에 의하여 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

로 새로운 양상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갈등해결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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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방지법
가. 개관

1)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금지주의를 

견지해 왔다. 기본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불특정

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윤락행위 자체를 ‘파는 사람’

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유태희, 2000). 따라서 성을 사는 남성과 성을 파

는 여성은 물론이고 착취 고리에 있는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임

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현장에서는 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만을 단속의 

대상으로 삼아왔고 윤락여성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관점

에서 성매매여성들을 타락한자로 낙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성매매가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 알선업소는 약 8만 여개이며, 성매매관

련 산업의 경제규모는 연간 24조원 정도로 추산될 만큼 성매매 산업은 진

화․번창해 왔다10). 또한 성매매 형태는 날로 다양해져서 과거 특정지역

(윤락가)에서 이루어지던 “전통형 성매매” 뿐만 아니라 룸살롱, 노래방 등 

신종 서비스업(향락산업)과 결합된 2차 서비스 형태, 혹은 인터넷과 휴대

폰의 급속한 보급에 의한 전자형태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 형태의 다양화와 성매매산업의 비대화에 대한 사회적 우

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참사는 성

매매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직

10) 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 정도 추정되며, 이 

가운데 겸업형 성매매 24,110명, 집창촌 9,092명, 기타 79,012명으로 분류된 바 있다

(김은경, 2002). 또한 98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는 51만명으로, 2001년 

성매매여성운동단체인 새움터에서는 73만명, 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2002년 

연구결과에서 33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성산업의 규모가 총 GDP 대비 4%

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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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여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계는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로 

인한 성매매여성 사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아가 관련자 공동고발

을 위한 기자회견 및 촉구 집회를 벌임으로써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였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장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여성단체는 

2001년 1월에는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법률안마련 전문가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인신매매전담 검사｣가 지정되고, ｢인신매매 관

련범죄 합동단속반｣이 편성․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신매매, 성

매매 범죄와 관련된 조직 폭력배 등 성매매 관련 범죄는 실질적인 단속을 

받게 되었다. 11월에는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안)이 청원되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 관한 법

률’, ‘성매매알선등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청원하게 되었다. 

성매매를 해결하려는 여성계의 노력은 2003년 2월 ‘대통령 중점 공약사항

(제 8호)’의 하나로 성매매방지가 의제로 선정되고, 6월에는 국무총리 국

무조정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듬

해인 2004년 3월에는 성매매방지법의 국회통과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수립․발표되어 9월 23일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기 어려울 만큼 비대화, 

산업화되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과 연관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

은 그간의 국내적 상황이 적극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범죄를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하려는 세계적

인 추세와 맞물려 재빠르게 대처한 결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0년

에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

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라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2001년 미국의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적인 인

신매매의 송출지내지 경유지로 지적되는 외교적 사건은 성매매특별법 제

정의 주요한 사회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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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갈등의 표출

여성계와 정부 주도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법의 구체적인 시행과 함

께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방지법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집단행동을 표출하기 시작

하면서 사회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을 성산업 구조의 가

장 큰 피해자로 인식하는 대중적 정서에 비추어 본다면, 성매매방지법에

서 피해자로 규정된 성매매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억압한다

며 성매매방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현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저항과 집단행동에는 여성운동단체에서 지적하는 것처

럼 일정부분 ‘포주의 강요’나 ‘스톡홀롬 신드롬’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주

장하고 노동권을 제기하는 현재의 상황은 상당부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해 온 여성계와 정부에게는 적잖은 도전

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후 2005년 한해에 표출되는 집단간 갈등은 

주된 성구매자인 일반남성과 성판매자인 성매매여성의 갈등이 아니며, 성

매매방지법을 둘러싼 여성계와 남성수구세력간의 갈등도 아니다. 오히려 

일부 성매매여성과 관련 업소의 업주들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갈등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을 주도한 주류 여성단체와 정부에 대한 항

의방문과 공개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성계가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대중매체의 보도내

용과 태도 혹은 각종 토론회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성매매 근절에 따른 이해관계부터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것의 해

법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 제정을 주도하고 강력한 시행의지를 밝힌 정부 측에서는 성매매방지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성

매매는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켰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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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집행으로 중간착취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자 관련업주와 일부 

성매매여성들은 사상초유의 집단반발과 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른 측

면에서 본다면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제기되고 검토되

어야 할 내용과 쟁점들, 예컨대 현재의 상황에서 성매매 금지주의를 지속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기존의 

법안을 폐지함으로서 성매매를 합법화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 논쟁점들

이 다시 검토되고 재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 갈등 분석
1) 횡단적 분석

가) 갈등구조와 갈등 당사자 

(1) 시민으로서의 일반 남성과 여성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의 주체는 일반시민으로서의 남성과 여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고 여성의 신체와 성

을 매매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

로 구분해온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실시로 인

해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성매매피해여성

과 일반 여성들이다. 이에 비해 오랜 기간 가부장적 성 관행에 익숙해진 

수구적 남성들은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거북한 속내를 표

출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명분으로 인해 이들의 

심리적 거부감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가운데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남성 측 논거는 바로 성

매매방지법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신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이라

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성문제를 국가가 법률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의 자유주의적 주장이다. 이는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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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성매매

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은주, 2004). 예컨대, 동아일보는 9월 24일자 34면에서 성매매방지

법 시행 1주년을 평가하면서 “욕망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그면 창문으로 

빠져 나간다”는 비유를 들어 인간의 성행위는 본능이기 때문에 성이 존재

하는 한 성매매도 존재하며, 따라서 성매매는 결코 법이나 단속으로 해결

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성매매방지법안에 대

해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관습을 깨기 어렵다거나 

미국 금주법의 실패 등을 들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되풀이

해서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

다11). 

이들 주류 언론이 전제하듯이 성매매가 인권침해이자 범죄라는 기본전

제에 동의한다면, 법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미

흡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

나 주요 언론들은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의 반대목소리를 주로 기사화하면

서 성매매가 법망을 피해 음성화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해 법안이 사문

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법안에 반대하는 성매매여

성들의 시위와 자살 관련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

는 착취와 인권유린에 대한 논의를 대등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성

11) 먼저 동아일보는 9월 26일자 <기자의 눈/‘그것’이 법으로 가능할까 >라는 칼럼을 

통해 “법률의 엄격한 집행은 때로 최악의 부정의가 될 수도 있다는 반박”이라고 주

장하며 미국의 금주법이 “술 마시는 ‘관습’을 법이 변화시킬 수 없었다”고 보도했

다. 이어서 칼럼은 법안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시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성매매 업주 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을 구매한 남성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성매매를 관습정

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법안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10월14일자 만물상 <총각들의 저녁식사>에서

도 “사람이 정욕을 누르지 못함을 말과 원숭이에 비유한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

는 말도 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성 풍조가 아무리 개방적이라 해도 연인에게서 사

랑과 욕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총각은 많지 않을 것“ 이라며 미혼남성의 성구매

를 당연시하는 듯한 보도를 하기도 했다.



72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매매특별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은 채, 성매매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관습과도 같은 것이어서 단속과 처벌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논조를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주장들은 여성과 다른 남성의 성욕을 인정해야 한다는 남성 수

구세력들이 논거이다. 이에 근거하여 일부는 필요악으로 공창제를 논의하

거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저울질하고 성매매방지에 따른 풍선효과

와 성폭력의 증가를 우려하기도 한다. 일부는 한국에의 엄격한 성매매방

지법률 때문에 해외를 경유한 성매매의 증가를 기정사실화하는가 하면, 

냉정한 현실분석에 근거한 것 인양 경기침체의 여파를 걱정하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경제를 볼모로 할 만큼 탈성매매 정책이 우선적인 것인가

를 반문 하는 등 다양한 외양과 논거를 통해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우

회적으로 표출하거나 성매매방지법을 비판하고 있다.

(2) 일부 성매매피해여성과 업주, 그리고 여성단체와 정부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의 당사자들은 바로 일부 성매매피

해여성들과 관련 업주들이다. 이들은 특히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이후에 

갈등당사자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의 집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성매매

방지법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정부 및 여성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물

론 여성계와 정부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고질적인 한국의 접

대문화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매매방지법 폐지 주장을 

일축한다. 정부와 여성계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후 성이 매매 가능한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에서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등 

고질적인 성의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성부가 실시한 성

매매 처벌법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방지법 시행이후의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무려 93.9%에 달하고, 응답자의 94.9%는 성매매가 사회범죄행위라는 사

실에 동의하고 있으며 73.4%의 응답자가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처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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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4). 또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온라인 조사결과에서는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응답자(497명)의 86.7%가 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53.8%가 성매매는 사회적 범죄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남성(48.2%)12)에 비해 여성(73.5%)의 공감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경향신문, 2005년 9월 22일자, 1면). 또한 성매매방지법 제

정 이후 성매매와 관련된 강제적 성 착취와 감금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감소하

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13). 

그러나 성 노동자회를 결성하여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방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성매매피해 여성들과 성매매업소 업주, 

그리고 집창촌 주변상인연합회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경제적 어

려움이 배가됨은 물론 생활고를 비롯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

서 특별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성범

죄 단속결과를 보면, 단속실적이 날로 저조해짐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성매매 적발자는 20대의 경우 32.8%로 법 시행 이전보다 2.7% 줄어들었

지만 30대와 40대의 경우는 각기 28.9%→33.4%, 17.6%→18.4%로 늘어났

음을 알 수 있다14). 

더욱이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된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으로 

12)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성은 921명으로 이 가운데 대략 54% 

해당되는 남성이 지금까지 한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와 

40대가 70%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성구매 이후의 만족수준은 10.7%이며, 성

구매 남성의 56.9%는 성구매 행위에 대해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세

계일보, 2005년 9월 22일자 26면).

13) 이러한 성과는 최근 미국의 인권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최하위 3등급국가로 

분류된 지 1년만인 2002년에는 1등급으로 재분류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1등급 상

태를 유지하고 있다.

14) 지난 1년간 성매매집결지(집창촌) 업소는 법 시행 이전의 1,679곳에서 1,061곳으로 

36.8%가, 성매매여성은 5,567명에서 2,653명으로 52.3%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발표

되었지만 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지난 3월 발표한 실적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경

향신문, 2005년 9월 21일 12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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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들을 음지로 몰아넣음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자신들

을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자신들을 단속과 오명하거

나 낙인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받

는 협박 등의 후유증이 적지 않고, 당장의 생계수단을 상실한 것을 비관

하여 성매매 여성이 자살하는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매매방지법의 폐지

를 요구하고 있다(CBS 경남방송, 9월21일).

나) 갈등의 사회구조적 요인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

의 인권유린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지지 속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당위론에 압도되어 다양한 의견이 사전에 노출되고 조정될 기회

를 갖지 못한 채 법제정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실시 이후에 나타난 이해집단 갈등을 계기로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가 노출되면서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양상이 

오히려 가시화되고 있다. 요컨대 법제정 이후 피해여성으로 간주된 성매

매여성들이 스스로 성노동자조합을 구성하고 자신들이 피해여성이 아니

라 당당한 노동자로 선언함으로써 성매매방지법은 ‘후 폭풍’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부장적 권력과 성문화

성매매는 오랜 가부장적 관습이 일상적 관행으로 자리 잡은 성문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여성주의 시각에 따르면, 성매매의 가장 큰 피해 집단은 

성매매 여성이며 가해자는 성의 구매자인 남성이다. 특히 급진주의적 여

성주의자들은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

물로 취급하는 성매매의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 하는 성폭력

의 경험과 일치하고, 남성에게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듯이 

성매매는 돈을 주고 행하는 ‘연습게임’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급진주의적 

논거는 성을 파는 사람이 왜 여성이며 주된 구매자가 남성인가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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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아직도 유효하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현재의 성산업의 완결

적 분석은 아니지만,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들은 오랫동안 교환 대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가와 주류 여성운동계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은 남성의 오랜 관행적 권력을 전복시키는 상징적 

사건인 셈이다. 따라서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과 실시로 가부장적 남성들

은 상당부분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매매 방지법

의 무력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을 둘러

싼 갈등에는 적어도 표면화되지 않고는 있으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

려는 보수적인 남성들의 보이지 않는 일상적, 잠재적 저항도 주요한 갈등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주류 언론의 보도 태도

는 이러한 남성 질서를 대변하고 있다고 추측케 할만 하다. 예컨대 유력 

일간지인 중앙일보는 10월19일자 칼럼 <무책보다 못한 정책>에서 정부의 

묵인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 정부 체면상 공식적인 양성화가 뭣하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핑크 존' 정도는 묵인하자. 사회적 격리 및 감시 차

원에서라도 필요하다. 묵인도 때로는 훌륭한 정책일 수 있다. … 더구나 

성매매의 뿌리가 경제적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권익 중심의 명분론으

로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 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성매매 여성의 정체성과 노동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이 자발적인 성매매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구금, 강간, 

포주의 착취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성산업의 최대 희생자이자 피해자로 이

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은 그러한 성적 착취구조에서 자

생적으로 탈출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

을 구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당위성은 그동안의 

성 착취구조로 인한 인신매매와 선불금 등의 폐해, 그리고 연이은 집창촌 



76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화재사건을 통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실시 이후,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

적으로 신고하여 탈 성매매를 선택하고 자활의 길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일부 여성들은 성노동자임을 선포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체성 규정은 상당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로서의 정체

성과 노동권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좌파진영의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뛰어듦으로써 논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규정하고 노조를 결성한 것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여

론이 형성되면서 성차별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로서의 정체

성과 노동권의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의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단체 가운데 하나

인 사회진보연대15)는 성매매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동일성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들은 

구제되고 보호받아야 할 법과 정책시행의 대상이 될 뿐, 권리주체로서 성

노동자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에서 성노동자

를 둘러싼 논쟁은 여성억압(빈곤과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착취의 상

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은 성매매를 반대하는 법이 아니라 그

녀들에 대한 학대에 반대하는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16). 또한 

15)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므로 노동이 될 수 없다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은 

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고 남아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인 원인을 간과한 채,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한계를 갖는다

고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여성’을 ‘모든 남성’의 희생자로 동일화하는 급

진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은 결국 이성애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남성성욕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성폭

력의 피해자이며 성매매에서 자발이나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성매매

방지법과 같은 단일 이슈 중심의 투쟁이나 억압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의 호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

장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정조’라는 통념에 의존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호성희, 

2005). 

16) 예를 들면,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남성구매자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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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매매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

하는 것은 자신들이 ‘노동에 의한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

동자’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므로 육체적인 거래라는 도덕적 기준을 고

수하며 그녀들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인간이자 노동하는 자로서의 

공통의 권리를 긍정하는 과정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물론 모든 좌파진영이 성매매여성의 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규정에 동

조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좌파계열의 노동연구소인 노동사회과학연

구소의 채만수는 “성노동․성노동자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자

본제적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매매가 비 범죄화되면, 그것

은 바로 성의 매매, 즉 그 ‘구매’와 ‘판매’가 합법화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노동자로서의 권리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성노동자 권리주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성매매 할 수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지

는 몰라도 “비범죄주의를 통해 성매매 문제해결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조

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며 성매매의 합법화 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일축해 버린다(채

만수, 2005).

2) 종단적 분석: 갈등의 전개과정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후 법의 적실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

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매매여성과 업주들이 성매매방지법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가시화되어 왔다. 더

욱이 2005년 5월 이후 성매매여성들은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규정하고 자

신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재규

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성산업에 대한 사회

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남성구매자를 처벌

할 권리, 평생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되지 않을 권리 등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형법이 

아닌 노동법이나 상법, 민법과 같은 여타의 법률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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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려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보호해야 한

다는 사회적 동의 하에 법의 제정과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재의 

갈등은 강력한 단속과 집행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로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 갈등의 종료시점에서 본다면, 이러

한 종단적 분석은 대단히 시기상조이거나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게 될 것

이다.

통상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고, 이를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조직의 물리적 행동과 시위로서 갈등이 표출되며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거나 제도와 관련법

의 제정을 통해 갈등이 소멸되는 갈등주기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이슈의 경우에는 성매매 금지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 산업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법안으로 성매매방지법

이 제정․시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

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집단들이 특별법의 제정이후 자신들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갈등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되는 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들의 주장이나 행동은 불

법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을 법제도에 반발하는 과

도기적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이래, 우리사회는 줄곧 성매매 금지주

의를 유지해 왔다. 성매매방지법 또한 성매매 관련 논의를 재연하거나 정

책 기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성매매 방지법의 적용범위와 대상

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매매처벌법안과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의 

마련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강력한 집행의지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일부 성매매

여성과 업소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함으로써 성매매

이슈 갈등이 현재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일부 

운동단체들이 동조하면서 성매매 갈등의 폭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

금의 성매매 갈등이 성매매방지법이 안착하기 위한 잔여적 갈등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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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근본적 갈등으로 확대․전

개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갈등 분석은 제한적인 수

준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본 분석에는 법의 기준이 아니라 공공의 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 밝히고 물리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이해당사자가 존재

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가치판단을 배제

하고 하나의 갈등적 사건으로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집단 갈등을 다루

고자 한다. 통상, 갈등연구에서는 갈등의 전개과정을 몇 개의 과정과 단계

로 구분하고 이지만, 성매매 이슈 갈등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이후 오히

려 갈등이 가시적으로 발화되고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이슈 갈등

의 성격규정과 갈등의 전개과정을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

므로 여기서는 갈등단계론 가운데 갈등전개의 초기에 해당하는 갈등이전

기와 충돌기로 국한하여 분석할 것이다.

가) 갈등 이전기

성매매 금지주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성산업

화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끈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90년대를 기

점으로 빠르게 확산된 물질주의적 가치와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매매 

형태가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확산과 성산업

이 비대해지게 되었다. 성산업의 기형적 성장은 한때 성매매여성의 안정

적 공급을 위한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래 다양한 여성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

해 양성평등 사회의 제도적 여건이 확보되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전

락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매매하는 성산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고조

되어 왔다. 그러나 성산업과 성매매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과 긴장은 군산

시 대명동 화채참사로 성매매 여성의 참혹한 실상이 밝혀지면서 성매매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탈성매매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여성계가 적극 이를 추진해 나감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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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시하게 된다.

나) 충돌기

성매매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과 긴장이 상존해 있었지만, 갈등이 가시

화된 것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관련 종합대책 발표이후이다. 종합대책

안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자 이에 반발한 성매매여성과 업주들의 

항의집회와 시위로 갈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갈

등은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를 통해 표면화되었지만, 보다 근

본적으로는 성매매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진영과 남성의 이해를 충실하

게 반영하는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급진주의적 여성해방론자 및 좌파진영

의 견해차이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본

적인 견해의 차이를 조율하는 설득의 과정이 요구되었지만, 탈성매매의 

도덕적 당위성에 압도되어 그러한 의견조율의 과정이나 협조를 위한 설

득 기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다소의 갈등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된 일련의 과정들이다.

 

① 2004년 3월 2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 → ② 

동년 3월 31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 발표 → ③ 동년 9월 23일 성

매매관련 특별법 시행 → ④ 2004년 10월 미아리 텍사스, 영등포, 평택 

성매매여성 시위를 기점으로 제 1, 2차 전국시위 발생 → ⑤ 2004년 10

월 21일 성매매여성자살기도. 10월 25일미아리 성매매여성 생활고 비판 

자살 → ⑥ 2004년 11월 성매매여성 단식농성시작 → ⑦11월 성매매, 주

변상인 2000여명 집회 → ⑧ 20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비

상설) 설치․운영 → ⑨ 2005년 3월 27일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

발생(5명 사망, 1명 중태) → ⑩ 2005년 5월 3일 성노동자 집회 실시 → 

⑪2005년 6월 29일 성매매여성들 5,000명 ‘성노동자’ 전국조직을 결성 → 

⑫ 9월에는 경기도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이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

노련)’를 구성하여 80여명의 성매매업주로 구성된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 → ⑬ 민성노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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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시각과 관점이 공존하는 가운데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싸고 가

시화된 최초의 물리적인 충돌은 2004년 10월 1일 미아리 텍사스, 영등포, 

평택 성매매여성들의 인천시청 앞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이어 10월 7일에

는 성매매여성과 관련 업주들의 제 1차 전국시위와 10월 19일 2차 전국시

위가 여의도와 청량리에서 발생하였다. 이들은 여성부에 탄원서를 제출함

과 동시에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주도한 한국여성연합을 항의 방문함으

로써 여성계와 정부에 공식적인 저항을 가시화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004년 10월 21일 성매매여성의 자살기도와 25일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미아리 성매매여성 자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1월에는 성매매여성들의 

단식농성이 시작되고, 성매매 주변상인들의 집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성

매매방지법을 둘러싼 물리적 갈등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비상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관련법의 정비와 입법 보완을 시도하였으며, 2005년 

5월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던 중 2005년 3월 27일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의 화재

가 또 다시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을 기점으

로 일부 성매매여성이 주도해온 시위와 업주들의 항의집회는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 5월 3일에는 성매매여성들이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규정

하는 집회를 벌임으로써 성매매방지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보다 근본적인 

쟁점 중심의 갈등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바야흐로 6월 29일에는 성매매

여성 5,000명이 모여 ‘성노동자’ 전국조직을 결성하였으며, 9월에는 경기

도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이 별개의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라

는 법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80여명의 성매매업주로 구성된 ‘민주성 산

업인 연대’와 28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17). 물론 이들(민성노

17) 노조에 속해 있는 이들 여성 200여 명은 업주 80명과의 단협에서 1일 10시간 근무 

및 월 4회의 휴일보장과 월 1회의 생리휴가, 연차휴가 12일 하계휴가 최소 3일 이상 

보장, 가불금액의 소득공제와 조합전임자 배치 등을 위시하여 인권보호와 초상권 

보호 등 28개 조항에 합의하였다(중앙일보, 2005년 9월 24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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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성매매여성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질의 결과 한국노총관계자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힘

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합

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2005년 9월 24일, 중앙일보 12면). 이 와중에

서 상호간의 불신과 오해는 결과적으로 10월 26일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자활상담자들의 구타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갈등단계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과정

갈등이전기

○ 1980년대 이래 확산되어온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옴 

○ 90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여성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서 양성평등

한 여성의 공식적 지위가 확보되면서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전락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매매하는 성산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고조됨.

○ 잠재되어 있던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군산시 대명동 화

재참사로 성매매여성의 참혹한 실상이 밝혀지면서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급속도로 대중화됨.

○ 2004년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 

○ 동년 3월 31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 발표

○ 동년 9월 23일 성매매관련 특별법 시행

충돌기

○ 2004년 10월 성매매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미아리 텍사

스, 영등포, 평택의 성매매여성 시위를 기점으로 제 1, 2차 전국

시위 발생

○ 2004년 10월 성매매여성자살기도 및 성매매 여성 생활고 비판 

자살 

○ 2004년 11월 성매매여성 단식농성시작 

○ 11월 성매매, 주변상인 2000여명 집회

○ 20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비상설) 설치․운영 

○ 2005년 3월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발생

○ 2005년 5월 성노동자 집회를 통해 ‘성매매특별법의 철회를 주장함.

○ 2005년 6월 성매매여성 5,000명 ‘성노동자’ 전국조직 결성

○ 9월에는 경기도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

노련)’ 80여명의 성매매업주로 구성된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법외 

노동조합 결성.

○ 10월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자활상담

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회원에 대한 집단구타사건 발생

위험기

 향후 사건의 전개과정을 통해 추후 분석이 가능함산출기

갈등이후기

<표 Ⅲ-2>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단계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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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갈등단계별 특징과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징적 

사건들을 배열하고 이를 중심으로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면 아래의 <그림 

Ⅲ-2>와 같다. 

Pre-Conflict

Confrontation

Crisis

Outcome

Post-Conflict

갈
등
의

정
도

군산시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성매매 방지법 제정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일부 성매매 여성과 업주의 시위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회 결성

<그림 Ⅲ-2> 성매매의 갈등단계별 모형 

다. 소결 
성매매방지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

되면서 이제까지 가시화되지 않았던 성매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일부 성매매여성들의 물리적인 시위와 집회 등이 가시화되고, 이들을 지

지하는 연대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을 공표하는 등 원칙적으로 성매매방

지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다양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직․간접적으

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보강의 요구

가 적지 않게 표출되는 등 성매매를 둘러싼 집단간 이의 분출과 충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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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집행으로 더욱 가시화되어 왔다. 

성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 여성계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효과적

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갈등이 전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주류 여성단체들이 도덕적 당

위성에 대한 확신과 소신만으로 급속히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법 제정

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되어온 성

매매행위를 일시에 척결하기도 어렵거니와 여성의 성 착취를 통한 거대

한 이윤창출의 메커니즘에 익숙한 관련업주들의 저항 역시 사전에 충분

히 예견되었던 바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이후 후폭풍에 대한 

예견과 이에 대비한 사후전략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

대부분의 갈등이 구체적인 사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결여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듯이,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시 

정책결정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성매매여성과 관련업주의 참여가 배제되

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자라는 점에서 명백한 정책의 파트

너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체로 갈등발

생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그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의 효력과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지속위, 2003), 성매매방지법의 최대수혜자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설득기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집행의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불안을 덜어줌은 물론 탈성매매 이후 이들 여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에 대한 분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자발적 동조를 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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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유도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결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

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부터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며, 정보는 그 양과 질에 따라 의사 및 정

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권력과 자원획득에 지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

해야 한다. 이는 정책과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인이 되

며, 그만큼 정책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여 정

책갈등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미흡한 보상체계

정책목표가 결정되고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정책대상자에게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보상

이 이루어져야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이 가능해진다(Kunreuther & Easter- 

ling, 1990; 김정훈, 1996; 나태준, 2005). 그러나 당위론에 입각한 성매매방

지법은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기존의 성매매업주와 성매매 여성

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

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에 대한 선

택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필요하며 이득이 될 것인지를 설득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집행계획을 위한 재원확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직업교

육을 확충하고, 독립생계자로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소액담보대출, 주택지

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성매매특별법 정책집행과정 및 집행자에 대한 불신

정책이 집행되는 경우 대부분의 정책은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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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성은 매우 중요

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비리경찰과 업주들과의 유착관계가 철저하게 제거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은 일선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하

는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

집행자에 대한 불신은 결과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의 안착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4) 성매매 이슈 갈등의 조정자와 조정기구의 부재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성매매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성단체의 활약에 힘입

어 성매매방지법이 마련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의 

소리와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견을 조

율하는 과정은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제

정과 집행을 둘러싼 이견과 상충적인 대립구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조정자와 조정기구가 한시적이나마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정

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만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 가

능한 잠재적 갈등까지도 오히려 현재적 갈등으로 부추기는 양상으로 전

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매매여성, 업주, 성매매여성의 주변 가족과 

탈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자문이나 권고, 중재, 

지원조치 등을 담당하는 조정관련 조직․기구 및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다. 

5) 성매매여성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기제의 미흡

비합리적인 요구나 주장, 막연한 거부감과 같은 정치적 또는 심리적 요

인은 갈등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남성의 성에 대한 과도

한 집착과 그릇된 성문화가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성산업의 자양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젠더관계와 성적 욕망에 대한 공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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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 이

외의 일반인들에게도 정서심리적인 갈등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

대 남성들에게는 막연한 공포와 가해자로서의 불쾌함이나 박탈감을 갖게 

만들고 여성들에게는 피해자적 의식이나 과장된 분노를 조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정과 당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공

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된 막연한 두려움이나 피

해의식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와 인간의 욕

망과 성욕, 그리고 남녀격차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이나 합리적인 

논쟁의 장을 통해 새로운 성문화를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한 현재의 갈등은 갈등의 전개과정상 갈등이 비로

소 표면화되고,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갈등이슈

가 보다 분명하게 발화되며 갈등 이슈에 따른 찬반 이해집단들의 연합이 

형성되는 지점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관리 전략은 무

엇보다 핵심적 갈등당사자와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갈등주체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갈등 위험

기를 향한 갈등전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 갈등의 경우에는 이미 성매매 행위와 행위자인 성매매여

성들을 자발적인 노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나 생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

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주요 목적은 강제적인 덫에 빠져 있는 성매매여성들

을 위기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법률적으로 구제하여 실제적인 탈성

매매 경로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성매매 여성

들의 노동권은 성매매방지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

고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을 성노동자

의 정체성을 고수하기보다는 여타 노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자활정책을 가시화함으로써 

이들의 안전한 생업을 보장해주는 정책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의 성노동권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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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듯이 집결지의 단순한 폐쇄만을 가지고 성매매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성이 시장화되고 판매되는 다양한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추적함으

로써 말 그대로의 실효성 있는 포괄적 성매매방지정책으로 거듭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성매매여성들의 집회나 성명서를 통

한 이해관계의 표명이 비록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할지라도 이들을 달

래고 설득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그들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노

력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3. 호주제
가. 개관
오늘날 가족관계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

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

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 시행된 민법상의 호주제는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강제하여 가족생활 및 관계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침

해의 성격을 나타내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

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를 오랜 

숙원사업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채

택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3년 민․관합동

의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을 구성(5.16)하여 범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제

16대국회제출(11.6), 여성가족부장관의 헌법재판소 참석 및 구두변론

(11.20), 대국민홍보 등에 이어 마침내 2005년 3월2일 민법중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호주제폐지에 이르렀다. 

호주제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핵심적 쟁점은 위헌여부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위헌여부성은 호주제가 구현하는 가족관계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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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가치화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에 위

배된다는 것이다.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은 부계(父系)입적, 부계(父系)입

적원칙에 의한 가(家)관념이 여성경시, 여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

이다. 호주제의 이러한 면면들이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의 갈등, 사회제도

에서의 남녀차별 등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절은 이러한 시각에서 호주제를 가족갈등의 분석사례로서 접근하였으

며, 갈등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횡단적 분석과 그 갈등양상의 전개과정 

측면에서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나. 분석
1) 횡단적 분석

가) 갈등 당사자 분석

호주제는 가족 구조내의 불평등한 성 질서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제로 인한 피해나 수혜경험은 모든 남성과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의 이해당사자 역시 전 국민이다. 그러나 그로 인

한 수혜의 내용이 성별 범주에 따라 전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 

주체자는 남성과 여성일반인 셈이다. 그러나 일반 여성들의 입장에서 가

부장적 위계질서를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와 1997년부터 ‘부모성함께쓰기운동’을 펼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같은 여성계이며,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며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옹호하고 

나선 집단 또한 시민으로서의 일반 남성이 아니라 전통적 질서를 대변하

는 유림과 수구 봉건적 질서의 대변자를 자처한 씨족총연합회 같은 단체

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각 단체의 주장과 활동내용을 통해 호주제에 관한 

각기 상반된 젠더 이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제폐지를 주도하는 여성계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호주제가 여성인

권의 근간인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임에 주

목한다. 민주적 국가질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주체성을 보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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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제도에 의한 일방

적인 입적의 강제는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제도가 호주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로 여

성인 한쪽 배우자가 호주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체제가 유지되는 한, ‘호

주’ 개념 자체는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분명 성차

별적인 것이다(강금실, 이석태, 2000).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강한 요구는 무엇보다 9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여성운동과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고, 가족구성과 삶의 내용에 

있어 여성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여성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혜영, 2003). 따라서 전통적 가족주의를 강화하고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호주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의 발전으로 호주제폐지운동으

로 전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90년대 이후 호주제폐지를 

위한 다양한 연대와 단체들18)의 구체적인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

었고, 그 과정에서 접수된 호주제 피해사례들을19) 근거로 호주제의 반인

권적, 반여성적 성격을 규명하고 아울러 호주제가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주장하는 호주제 위헌소송으로 이어졌던 것이다(양현아, 2002). 

18) 꾸준히 호주제 페지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1997년부터 ‘부모

성함께쓰기운동’을 펼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축으로 1999년 “호주제폐지운동본부

‘가 발족되면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탈호주대

안사회운동본부‘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서 남아출산의 압력을 포함하고 있는 호주승계와 관련된 피해이며, 두 번째 유형

으로는 여성의 이혼 및 재혼 시 자녀의 호적 및 姓과 관련된 피해로서 이것의 비율

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현재 자녀를 둔 이혼부부가 70.4%에 이르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의 이혼에 따른 재혼의 과정에서 자녀와 관련된 호적 및 姓의 

문제로 인한 갈등 가능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로는 혼인관계 없는 

여성이 출산할 경우, 아버지의 인지만 있으면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불

가능한 이른바 미혼모들의 피해사례이다. 끝으로는 호주제도에 따른 명시적 암묵적 

재산상의 차별이 지적 된다. 이외에도 남성의 호주권 아래 있기를 원치 않는 여성

들의 경우나 무호주로 호적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성을 선택하기를 원하

는 경우 호주승계포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불만과 요구가 발생

하고 있다(양현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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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호주제가 철폐되고 새로운 신분제도로의 변경에는 상당

한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한국인

의 가족행동의 주요규범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가족주의 변화가 전제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형적인 

남성성과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일부 남성들의 

심리적 저항은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예컨대 호주제폐지 논쟁이 극에 달

했던 시기마다 호주제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단체들은 1989년 가족법 개정

이 졸속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 가족질서가 파괴되었으므로 오히려 

가족법 개정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계친족의 

범위를 4촌에서 8촌으로 확대하고 호주의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호주의 가

족대표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문화의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동성동본금혼의 원칙과 임

신과 분만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혼신청 금지와 종중과 문중 등 전

통가족단체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전통가족수호범국민연

합(http://www.guard.or.kr), 한국씨족총연합회. http://www.kclan. or.kr; 

김혜영, 2003).

그러나 모든 남성들이 동일하게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고 심리적인 거부

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과 동일하게 남성 역시 스테레오 타

입을 강요받고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억압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 논란이 한참이던 2003년도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응답자에 비해 현격히 낮기는 했지만 남성들의 

50%가 호주제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세계일보, 2003년 6월 9

일자 34면). 하지만, 최근 일일드라마에서 재현된 것과 같이 여전히 여성

의 재혼과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심기가 불편한 기

성의 남성집단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2008년 새로운 신분

제도의 실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호주제 폐지 이후의 갈등관리전략 또한 

다양하게 모색됨으로써 새로운 젠더관계를 반영되는 가족가치와 윤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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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갈등의 원인과 그 영향

많은 경우 법은 그 대상적 속성으로 인하여, 통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사회관계를 대상으로 삼고, 가장 지배적인 인식에 근거해 그를 규

정한다. 또한 법은 그 존재형태의 속성으로 인해 존속하는 한 당해 규정

의 내용을 규범적인 척도와 기준으로 내세움으로써 여타의 관계와 행동

에 일정한 틀을 갖게 하고 그를 당연시하게 하는 구성적인 효력 또한 가

진다. 법이 애초에 터전이 됐던 대상의 성격과 인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쉽사리 제 모습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맞지 않은 허울로서 종종 남겨지는 

것은 법의 제도적 속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이 인식의 변화 그 자체를 

억제하는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그와 같은 모습은 가족제도에 관한 법, 특히 호주제관련 규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부가입적 및 자녀의 부가입적, 그리고 남녀의 차별적인 승계를 

규범화하고 있는 호주제는 현재의 가족제도가 자율적인 개인에 의한 평

등한 계약으로서의 혼인과 민주적 가족관계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위계

적인 가족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개인을 독립적인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내적 존재로서 평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미 가족의 구성형태가 한부모, 비혼, 1인가구, 재혼(복합)가

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가족원간의 평등과 민주적 관계가 요청되고 있음

에도 호주제가 존속되고 있음으로써 그로 인하여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 2002).

호주제를 둘러싼 갈등은 양성의 불평등한 관계형성이라는 젠더 권력의 

차원과 전통적 가족가치와 가부장적 성문화, 여성을 전통적이고 위계적인 

위치에 배치시키는 성 정체성과 이에 기반하여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

는 권리 차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요컨대 호주제는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

를 부여함으로써, 헌법 전문과 제4조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10조의 개인

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

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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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또한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관념적

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 제도는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사를 존재하게 하고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그대

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남성우월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전근대적인 가족 관념을 형성하여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

이다.

호주 중심의 가제도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

위적인 관계로 규율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아내의 夫

家入籍, 자녀의 父家入籍 등 가제도에 근거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 여성

의 권리가 남성과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제도 하에서

는 부부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며, 어머니로서 여성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즉 호주제는 처의 부가입적(夫家入籍)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가족질서와 맞지 않는 호주승계를 강제하며, 남아선호의식에 기인하여 성

비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자녀의 부가입적(父家入籍), 父姓을 强制하여 어

머니를 차별하며, 혼인 외 자 입적에 있어서 부부를 차별하고, 자녀의 고

통을 초래한다. 또 미혼모 보호에 미흡하고, 남성들에게도 호주부담을 강

요하며, 가부장적 사고를 조장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가족

해체를 촉진시키는 등 현실적인 폐해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1

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순위는 호주제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

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가족 속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할 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여성차별을 강고히 한다. 

또한 이 순위는 아들이 어머니보다,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함으로써 가

족질서에도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민법상 가는 관념적

인 것이지만, 호주를 전제로 하여 대대무한으로 유지되며 호적은 가를 실

체화시키고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호주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결국 호주

제가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지를 저해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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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 유발 제도로서 논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의 영향을 먼저 인구구조면에서 보면 호주제는 아들을 낳

아서 가(家)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남아선호

사상을 강화하고 이는 저출산․소자녀 규범과 결합하여 선별적 여아낙태

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출산성비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장기적으로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시장의 불

안정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도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호주제는 간접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들고, 직접적으로는 여성의 재산형성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게 한다. 호주제는 간접적이나마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을 남성

과는 다른 부차적 노동자로 규정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여성들은 주 부양자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조장하며 부부사원 중 아내 우선 해고, 연령 제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을 불러왔다. 이러한 고용관행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복지수급권에도 영향

을 미치는데 사회복지의 수급권이 호주제가 상징화되는 가부장적 가족모

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은 가부장제에 기반 한 남성부양자 모델이

며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사회활동전담자이며, 여

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사전담자라는 구분을 강조한다. 남성의 복지 

수급권은 노동자라는 지위에 근거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

의 지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복지 차원에서 볼 때, 호주제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혼 가족의 자녀들에게

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들이 아버지 혹은 형제, 자매들과 성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전혼 자녀들은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의료보험증에도 다른 호

주의 이름이 명시됨으로써 의료보험, 부양가족혜택, 세금공제대상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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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제의 가족문화 기능을 보면 가족관계를 신분제적, 권위적으로 표상

하고 있는 호주라는 '기준자'와 호주승계의 서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장남직계가족 규범을 이상적 가족으로 제시하고 제도적으

로 남계, 부계를 우선 인정하여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가부장적 문화를 재

생산하고 이러한 특성은 호주제 내에서 여성의 모든 가족지위를 불평등

하게 만들고20) 있는 것이다. 또한 호적에 기록된 호주의 가족이야말로 진

정한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어 남성 부계가족이 아닌 모든 ‘가족

들’을 비정상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가 가족들‘간’ 문화

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호적상 이혼의 기록적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혼자의 ‘호적세탁’과 같은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재혼 가족들을 ‘비

정상’, 결손, 결함 가족으로 인지시키는데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호주제

가 규범적으로 기초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혈통에 의한 가계계

승과 이에 기초한 가족응집성은 자신과 직접적 혈통관계가 없는 아동에 

대한 입양을 꺼리게 만들게 함으로써 이는 우리나라가 ‘고아수출국’이라 

불릴 정도로 해외입양비율이 높은 데에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거나 부양을 책임지는 장남은 줄어들고 있고, 능력 

있는 자식에 노후생활을 의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아

들에 의해 대를 잇는 관념’ 역시 더 이상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으로서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남가족이 삼세대의 생계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현

실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과 관련하여서는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핵심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 호주제의 여성차별적 지위는 다음과 같다. ①딸: 호주승계순위가 혼내, 혼외 아들보

다 떨어짐. 현실적인 가족개념과도 동떨어짐. ②어머니: 호주승계순위에서 배우자

와의 동등성이 부정, 자녀의 부모로 포함되는 순위임. ③며느리: 출생가족과의 신분

적 단절이 강요됨. 부부관계보다 남편의 부자관계가 우위에 있음으로써 가족 내 지

위가 주변적임. ④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30대 이상의 여성가구주는 전체 여성가

구주의 84%)는 현실적으로 부양책임을 지거나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

는 다른 호주 밑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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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적 분석 : 갈등의 전개과정

호주제의 종단적 분석은 갈등의 양상을 갈등단계별 과정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최초 민법안이 마련되었던 1950년대부터 2005년 3월

2일 국회가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

법은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관련조항 등 일부 조항

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호주제 관련조항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호주제도의 폐지확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국여성운동의 살아있는 역

사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형태로서 법조항을 바꾸기까지의 그 과

정은 50년간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 논거와 그 존치 논거

가 충부하게 구축되었다. 

가족법 개정과정에서 살펴본다면 1960-80년대에는 주로 첫째와 둘째 근

거들이 주로 제시되었고, 1990년대 중반기 이후에는 호주제도의 식민지성

과 순수전통의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이 중심적으로 일어났다. 이와 함께 

가족생활의 실질적 변화가 더 이상 호주제도와 같은 형식적 제도를 지탱

하기 어려워졌다는 사회학적 진단이 주로 2000년대 이후 논의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호주제 폐지운동은 호주제 존치운동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주로 ‘유림’세력을 중심으로 국가의 침묵과 함께 전

개되었다. 이들의 논거는 한국의 ‘전통’ 즉 부계계승주의 가족제도로서 가

족은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며 오랜 관습과 전통의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경로사

상으로 표현되는 미풍양속의미에 존치론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 하였다. 

동시에 호주제로 인해 특히 호주의 계승 등에 따라 성차별 문제가 파생한

다면 폐지가 아닌 변형으로 호주제의 계속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제

시되었다. 

이러한 폐지론 및 존치론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2005년 2월 3일 헌법재

판소는 호주제도의 골격에 해당하는 민법 제778조, 제 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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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

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갈등의 과정론적 시각에서 조명해 본다면 갈등이전기, 

충돌기, 위험기, 산출기, 그리고 갈등이후기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 갈등 이전기

호주제 폐지 운동의 태동은 가족법 제정시기와 함께 한다. 1953년 법전

편찬위원회가 작성한 가족법 초안에 대해 이태영박사를 중심으로 초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갖기에 이른다. 1953년에 대한 

YWCA연합회, 대한부인회, 대한여자청년회, 대한여자국민당, 여성문제연

구원, 대한조산원회, 여자선교단 등 7개 단체가 연합 (이후 여성계)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여 법사편차위원회에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1954년 9월 국무회의는 민법 초안을 정부초안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1956

년 여성법률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신) 주도로 가족법 개정운동이 

전개되어 1962년 제1차 개정을 통해 민법 789조를 포함하여 개정가족법

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호주제도가 근대적 핵가족제도와 보다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1973년 6월 62개 여성단체들은 연합하여 범여성가족법 개정촉진회(범여

성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1973년 12명의 여성

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법률개정을 추진할 주요한 기회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74년을 UN이 ‘세계인구의 해’로 선언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를 가족계획의 해로 해석하여 가족법 개정운동추진 

측에서는 UN의 프로젝트를 부계혈통의 계승이 가족계획의 중요한 장애

물이라고 주장하는 기회로 삼았다. 범 여성계에서는 법개정의 선언문과 

가족법개정의 10대 요강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지지서명운동, 전국적인 지

회 설립, 가족법개정이유에 대한 팜플렛, 만화, 기타 출판물 배포 및 강연

회, 국회의원들에 대한 개정이유 설득 등 다양한 활동노력을 기울였다. 

1974년 7월 14일 수정안 작성이 완료되었고 이 안은 1989년 제 3차 가족



98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안이 되었

다. 반면 개정반대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수정한 발표후 더욱 심해

지게 되었다. 1974년 8월 25일 유도회는 전국총회에서 가족법 개정에 반

대하는 투표를 하였고 1974년 10월 5일에는 개정을 반대하는 34,000명의 

서명명부를 국회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10일 후 반대이유서를 제출하였

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족법개정 찬반양측이 함께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범 여성회는 1975년 4월 9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

며 이와 함께 찬반양론은 더욱 격돌해졌다. 신문, 방송, 대중강연회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지만 국회는 침묵을 지켰다. 1977년 범여성회의의 수

정안과 반대파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체안이 작성되었으며, 1979년 1월 개

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법정상속분의 증가, 재산상속

에 있어서 유류분 제도의 도입, 성년에 달한자 (만20세이상)는 혼인시 부

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간주, 부모

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 소유불분명의 재산 다툼시는 부부공유추정, 협

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발생 등 한국의 가족전통을 해치지 않

은 범위내에서의 여권신장으로 제한적 의미들을 갖게 되었고 이는 제 3차 

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시도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연합회는 논리가 아닌 힘의 승부가 보다 전략적이라는 판단 하에 

조직을 강화하는데 힘썼으며 그 결과 1984년 9월 83개의 지부단체 및 9개

의 협력단체를 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후원단체로 두게 되었다. 여성연

합회는 국회와 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가족법 개정의 취지를 

대중에 알리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나갔으며 서명운동은 개정

의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되었다. 1984년 여성연합회는 수정안을 작성하였

지만 제출될 수 없었고 1986년 11월 18일 61명의 국회의원과 3만명의 지

지자들의 서명과 아울러 재차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987년 12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개정론자들의 활발한 움직임

과 함께 반대론자들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였는데 유교신봉자들을 동성동

본 불혼제도와 호주제도의 보존을 위한 집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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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회의 및 전국적 강연회가 열렸다. 반대론자들은 가족법이 조상숭배와 

가문의 계승이라는 한국적 가족의 핵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였고 따라서 가족법개정은 도덕을 타락시키는 '사회적 불의

와 민족의 분열의 선동으로 비판하였다. 이에 1986년 11월 여성연합회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12월 국회 정문 앞에서 5천명의 유교신봉

자들이 ‘가족법 개정 결사반대시위’를 벌이게 되었고 이 시위는 군인과 경

찰들에 의해 해산되었다. 

1987년 6월 20일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일 것

을 선언함에 따라 여성연합회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1988년 12월 16

일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

다. 당시 지지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48만명에 달했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논의는 개정이냐 개정반대이냐가 아니라 여성연합회의 

수정안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인가 일부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게 되었다. 1988년과 1989년 동안 유림들조차도 가족법개정이 

임박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의 철폐를 막아

야하는 점에 집중하였다. 가족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호주제도는 가

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된 쟁점이었고 찬반양측은 각 입장의 의견을 관

철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21) 1989년 12월 18일 여성연합회의 수

21) 이후 ‘호주제 폐지’반대를 위한 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8.6.18 전국 유림 5백여명, ‘동성동본 허혼 반대’성명(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1998.10.20 씨족총연합회, ‘동성동본 금혼 유지’촉구(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에서 동성동본금혼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동성동본간 결혼 허용시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표명)

   ∙1998.10.31 <한국씨족총연합회 98-1호>로 “가족법 졸속 개악반대 청구”를 대통령

과 3부 요인 및 국회의원 295명에게 등기속달로 발송

   ∙1998.11.18 유림 5천여명, ‘동성동본 금혼법폐지 반대’대회(영등포구 여의도동 국

방송공사앞에서 동성동본 금혼법폐지 반대결의대회 개최)

     한국씨족총연합회(회장 백진우) 여의도 잠사공원에서 회원 2백여명과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반대 결의대회’실시 

   ∙2001.12.7 ‘노인 부대’국회기습 민법개정안 철회촉구(오전11시-오후2시 여의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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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은 대체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고 통과되었다. 

 나) 충돌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가족법개정운동은 권위주의적 국가상황에서 

힘겨운 투쟁이었다고 평가되는 반면, 1990년대 이후 2005년 현재 호주제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주축이 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1990년대 말에는 시민사회영

역에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과 같은 모임이 생겨났고, 여성계

는 2000년에는 호주제 폐지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아 호주제도에 관

한 사이버운동 호주제폐지운동 사이트개통, 학술 심포지움, 대중강연, 각

종 의식조사,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호주제에 관

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시민의 호주제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의식

화 교육 또한 진행되었다. 

 또한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과 같은 법률가의 노력으로 사법부

를 움직인 것인데 민변과 시민운동이 결합되어 2000년 9월 ‘호주제위헌제

청’사건을 준비하였다. 이는 호주제도의 특정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국

민의 기본권의 원리에 위배되는 않는지의 여부를 심사요청하기에 이르렀

고 2001년 3월 서울서부 및 북부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사

요청을 제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단체와 시위가 가시화되면서 호주제를 유지할 것

을 촉구하는 다양한 집회들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8년 6월에는 

전국 유림 5백여명, ‘동성동본 허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0월

에는 씨족총연합회에서 동성동본금혼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원 문화마당에서 ‘가족법 수호를 위한 궐기 대회’에 참석한 전국 유림 등 250개 단

체 소속 노인 1만 2000명) 

   ∙2002.3.6 성균관 유도회․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 연합 등 80여 유림단체 서울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민법개정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 실시

   ∙2003.5.13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현하여, “호주제 폐

지는 짐승세계나 원시사회로 가자는 것”이다라고 호주제 폐지 반발. 

   ∙2003.5.23 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 탑골공원에서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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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유지’촉구한 바 있다. 이어 10월 31에는 <한국씨족총연합

회 98-1호>로 “가족법 졸속 개악반대 청구”를 대통령과 3부 요인 및 국회

의원 295명에게 등기 속달로 발송하는 행사를, 그리고, 11월에는 유림 5천

여 명이 한국방송공사 앞에서 모여 ‘동성동본 금혼법폐지 반대’ 집회를 벌

인데 이어 한국씨족총연합회(회장 백진우)의 회원 2백여 명이 여의도 잠

사공원에서 ‘동성동본금혼법폐지반대 결의대회’가 있었다. 2001년 12월에

는 ‘가족법 수호를 위한 궐기 대회’에 참석한 전국 유림 등 250개 단체 소

속 노인 1만 2000명이 소위 국회기습 민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 위험기

이 시기는 여성계와 유림계에서 호주제 폐지 관련 아젠다를 둘러싼 갈

등이 최고조에 달하여 감정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호주제 폐지 찬반논쟁

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기이다. 예컨대 2002년 3워에는 성균관 유도회․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 연합 등 80여 유림단체가 명륜동 성균관 유림

회관에서 민법개정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5월에는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 “호주제 폐지는 짐승세계나 원시사회로 가자는 

것”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호주제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였

다. 또한 2003년 5월에는 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가 합동으로 탑골공

원에서 반대집회를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된 시기였다.

라) 산출기

2005년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

써 그간의 호주제 갈등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해

결 과정에는 무엇보다 여성부 및 관련 행정부처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

하였다. 여성부는 2003년 각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

단’을 발족하였고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법무부 역시 ‘가족법개정특별분

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 역사상 처음 호주제도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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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가족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2003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하였고 

현행호적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법은 이후 국무회

의를 거쳐 다소 수정되었는데 16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는데, 특히 참여정

부출범과 함께 진보적인 국회의원이 대거 등원하면서 여성의원들의 대표

발의에 의해서 별도의 가족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2004년 6월 17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정부의 가족법안은 다시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민법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3월 2일 국회본회의에

서 통과됨으로써 1953년부터 반세기를 걸친 호주제 폐지운동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마) 갈등이후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호주제도의 폐지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

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주체가 그물망과 같은 네트웍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가 주축이 되어 시민단체,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인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평가된다. 앞으로 호주

제도의 폐지는 곧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가부장

적 가족제도의 존속이 쟁점이 되어 폐지에 이르렀지만 호주제도의 폐지

이후에도 가부정적인 문화적 관행과 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법제상으로 부의 성/본 계승제도가 남아있고, 이는 남아가 

아니고는 가족의 ‘대’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호주제도가 폐지된 맥락에서 이런 부계계승제도는 온전히 ‘사적영역’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 한 개인들의 자발적 

영역이라는 것이어서 남성에게 우세한 법과 정책의 영역에서 대응방안과 

탈가부장적 사회문화를 창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신분적 제도에서 실제적 생활을 대상으로 그 초점이 변동되

어 다양한 가족형태, 돌봄 노동의 사회적 분담과 성별분담 쟁점은 더 많

은 정책 쟁점을 낳을 것이다. 그동안 호주제도의 제도 아래서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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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가족만의 노동, 경제관계의 쟁점들, 가족 내 젠더 관계 뿐 아니라 세

대간 관계에서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틀의 접근도 요구된다. 

갈등단계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갈등과정

갈등이전기 

○ 1954년 민법초안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갖고 1956 년 여성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신)주도로 가족법 개정운동전개

○ 1962년 제1차 개정을 통해 개정가족법 공표

○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범여성회)결성. 선언 문과 가족

법 개정 10대 요강 발표 

○ 개정반대론자들의 거센 대응. 1974년 유도회의 가족법개정반대 

투표 개정을 반대하는 34000명의 서명 여부 국회 사무국 제출

○ 찬반양론의 뜨거운 논쟁발생. 1974년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에 관한 거론이 본격적으로 시작 

○ 1977년이 범여성회 수정안과 반대파 의견절충으로 1979년 가족

법 개정 법률 시행

○ 여성계는 조직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후원단체의 결성에 총력

을 기울이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개정의 마지막 단계도달

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

○ 호주제폐지 반대를 위한 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의 반대발

생 ‘가족법개정 결사반대시위’ 는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 해산

충돌기

○ 1989년 개정가족법 통과되면서 1990년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일부를 축소함

○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규약위배 지적으로 정부에 호주제폐지 

권고

○ 호주제폐지를 위한 범사회적 모임결성으로 정치사 회변화와 함

께 폐지의 방향으로 전개됨

○ 2000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다양한 형태의 폐

지운동을 전개하여 호주제폐지입법청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연대발족은 ‘호주제위헌제청’사건 주도

위험기

○ 2001년, 2003년 서울지법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각각 헌법재

판소에 호주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국가인권위원회의 호주제의 위헌성관련 헌법재판소 에 제출

○ 2001.12.7 ‘노인 부대’국회기습 민법개정안 철회 촉구(오전11시-오

후 2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가족법 수호를 위한 궐기 대

회’에 참석한 전국 유림 등 250개 단체 소속 노인 1만 2000명) 

<표 Ⅲ-3> 호주제폐지의 갈등단계별 과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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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단계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갈등과정

위험기

○ 2002.3.6 성균관 유도회․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 연합 등 80

여명의 유림단체 서울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민법개정 

반대하는 비상 대책회의 실시

○ 2003.5.13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에 

출현하여, “호주제 폐지는 짐승세계나 원시사회로 가자는 것”이

라며, 호주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 

○ 2003.5.23 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 탑골공원에서 반대집회

○ 2003년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은 호주제가 삭제된 가족법안 작성

산출기

○ 2004년 제 16대 국회에서 페기

○ 2005년 임시국회에서 개정법률안 통과

○ 2005년 3월2일 호주제 폐지 선언과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제 실

시 예고

갈등이후기

○ 가부장적 문화적 관행과 태도의 해소노력과 함께 탈가부장적 

사회문화 창조필요

○ 수정 및 변화되는 민법 상 가족규정조항(호주제 관련) 홍보

○ 가족 관련 법령들 간 관계 정립과 새로운 틀에서의 가족정책 수립

○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 실시

Pre-Conflict

Confrontation

Crisis

Outcome

Post-Conflict

시간의 경과

갈
등
의

정
도

가족법개정운동전개

가족법개정통과로 호주권 일부축소

호주제폐지 입법청원

여성계와 유림계의 갈등 2005년 임시국회에서
개정법률안통과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 실시예정

새로운 신분제 실시예고

<그림 Ⅲ-3> 호주제폐지의 갈등과정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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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호주제도의 폐지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

한 시민부분이 참여하고 다양한 주체가 그물망과 같은 네트웍을 형성하

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가 주축이 되어 시민단체,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

의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인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평가된다. 

호주제가 폐지되기까지의 관리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호주제 폐지 전략의 필요성 수립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노력은 

2000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주축으로 11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및 호주제 위헌소송을 제기

하여 호주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받아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았고 

정부로 하여금 호주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유도하였다.

둘째,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타당성의 확보이다. 호주제

에 대한 일련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많

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제 존폐 여부에 대하여는 찬

반양론의 비율이 상호 비등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시대에 살고 있는 국

민들이 호주제에 대하여 '이미 법이 그러하므로 당연히 정당하다'는 법감

정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호주제폐지의 타당성을 국민의식조사결

과에서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실행전략의 도출이다. 먼저 일본의 호주

제 폐지와 스위스의 가장제폐지에 대한 해외 사례검토를 통해 한국사회

에 적합한 실행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봉건사회의 무사계급 

내부에 가독상속제도가 있었는데, 이 가독상속제도가 메이지 유신 당시에 

천황제 정치의 하부구조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제도를 구성하여 호

주를 가의 통솔자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관념적인 법률상 '가'를 창출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가제도와 호주제는 메이지 유신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비판으로 1919년부터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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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차 대전 이후 미군의 영향으로 제정된 신헌법은 가족에 관한 사항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입각한 민법의 규정은 헌법정신과 저촉된다는 판단 아래 

1947년 헌법시행과 더불어 '일본국헌법의 시행에 따른 민법의 응급적 조

치에 관한 법률'(법률제74호)을 통과시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녀불평

등에 관한 규정들을 폐지하였고, 1948년에 개정시행한 민법에서 '호주와 

가족'의 관념은 봉건적 잔재로 친족공동생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현

실의 친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스위스에서의 가장제 폐지로서 1907년에 제정된 스위스 민법은 남

성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었다. 1975년 세

계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마침내 헌법 제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이 삽입되기에 이르렀다. 이 조

항은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을 제외하고 법률 전반에서 양

성차별적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가족

법 분야에서는 혼인법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혼인법의 개정으로 남

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여 가족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조항(제160

조)과 아내가 혼인과 동시에 자신의 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조항(제161조)도 폐지되어, 부부는 평등한 가족구성원이 되었다. 현행 스

위스 민법에 규정되어있는 가장권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 감독이 필

요한 자에 대하여 후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가족을 통솔하는 가

부장의 권한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하다.

일본과 스위스에서 각각 호주제와 가장제가 폐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

민의 주권을 수임 받은 입법자가 헌법상 양성평등조항에 의하여 부여된 

가족에서의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의무이행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호

주제 폐지를 위하여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입법자의 의지와 결단이

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호주제폐지운동이 전개되어

야 할 필요가 있었고 여성계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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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게 되었다.

넷째,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전략의 수립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업

무에 혼란이 생기고 가족제도마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기

우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호주제폐지운동의 더욱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호주제폐지에 대비한 대안이 마련되었다. 입법자의 자

발적인 입법이 미진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입법운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촉구하였다. 호주제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고

취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

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에서 각 단체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하였

다. 또한 호주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들과의 연대활동을 조직화하였

다. 여성정책을 종합기획하고 여성의 권익개선과 남녀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출범한 여성부와 여성부 출범 이전부터 호주제 폐지운동을 진행

해 온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

짐으로써 호주제 폐지운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제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 실시를 앞두고 그 과정이 신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호주제폐지의 전개과정에서 

노력하였던 일련의 과정들을 점검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가족, 가정생

활 관련법들의 일부 개정 문제와 가족관련 법령의 관계정립의 과제가 남

아있을 것이다. 가족정책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구체적인 가족업무 시행

에 있어서 중복과 누락의 비효과성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기존의 호주제에 가름하는 새로운 신분제로

서 부성(父姓) 강제 조항의 완화와 개인사생활 보호 및 급변하는 가족 현

실이 반영된 양성평등적 가족부(家族簿)의 특성을 갖는다. 기존 호주제와 

새 신분기록부(혹은 “혼합형 1인1적제”) 내용은 다음 <표 Ⅲ-4>에 요약․

비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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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새 신분기록부

(“혼합형 1인 1적제”)

(08년 1.1시행)

호적 남편 또는 아버지 호적에 올라감
호주관련조항삭제

개인이 각각 신분등록부 가짐

호주
아들-손자-딸-아내-며느리 등 남

성우선 승계
없어짐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

자, 기타 호적에 올라있는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성과 본
부성승계 강제

원칙적으로 父성을 따른다.

단, 혼인시 부부합의 경우 母성

과 本승계가능

혼인한 여성 아버지의 家에서 남편家로 入籍 본인의 혼인 기재란에 남편 표시

이혼여성과 

자녀

母는 자녀의 동거인으로서 법률

적 혈연관계를 인정 받지못함. 

전남편 재혼시 그 부인이 자녀의 

법률적 어머니가 됨.

자녀의 법률적 母 신분유지

이혼사실
본인 이혼사실 기재

부모 이혼사실 기재

본인 이혼사실 기재

부모 이혼사실 미기재

입양가정과

자녀

친양자 불가능

입양사실 기록

친생자로 기록

입양사실 미기록

재혼가정과

자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름

전혼 자녀 성씨 差異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 아버

지 姓

승계가능, 자녀성 母의 姓으로 

수정가능

혼외자녀

親父의 家에 入籍원칙

친부가 자녀존재 인지하면 母와

의 관계는 소멸; 남편의 혼외자

녀 아내동의 필요없음; 아내의 

혼외자녀 남편동의 얻어야함

친부와 관계없이 親母가 자녀와

의 관계유지 가능; 친생부모 협

의에 따라 부모란 기재; 미혼모 

자녀 미혼모 姓씨 승계가능

<표 Ⅲ-4> 호주제와 새 신분기록부의 비교

자료: 내일신문 『미즈엔』NO.218, 2005. 3. 13.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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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
가. 개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족갈등의 핵심에는 이혼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1990년 가족법 개정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하게 증

가하는 추세였고,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감소현상을 보여 139천쌍이 이혼

하여, 조이혼율은 2.9명이었다(통계청, 2005). 

이러한 이혼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사회변화에 따른 의식

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경제력이 

상승됨에 따라 여성도 혼자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교

육기회의 균등과 남녀평등을 향한 제도적 개선 등으로 인하여 여성은 더 

이상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김성희, 

2003;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 둘째,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서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이 되어감에 따라 무엇보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확대되면서 가족의 유지보다는 부부의 애정이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이기숙 외, 2001).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첫째, 경제위기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이혼율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이혼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

후 남편의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해서 결혼생활의 갈등이 높아진 중장년층

의 이혼율이 함께 증가하면서 전체 이혼율이 급상승하게 되었다(이주홍, 

2003). 둘째, 제도의 변화로서 가족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부부간 재산분

할권 인정, 부모의 동등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인정으로 인해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

해 여성은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을 수렴하여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할 때, 가치관의 괴리로 인한 간

의 차이가 현실로는 이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곽배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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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과 사회구조적 변화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전체적 이혼율의 급

격한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혼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사적영역으로서 부부

갈등을 인식하고 개입을 경시했던 사회와 국가의 입장을 전환하여 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갈등 중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

고 있다.

나. 분석 
1) 횡단적 분석 

가) 갈등요인 분석

Ⅱ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셔는 갈등을 구성하는 구조적 

요인을 권력, 문화, 정체성, 젠더, 권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혼

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권력, 문화, 젠더 등의 요인만을 근거로 하여 

이혼의 갈등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의 과정에서 한 배우자가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 많은 정서적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정도는 이혼절차에서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녀양육권 확보를 위한 부부간의 심화된 

갈등 구조에서 표면화 되지 않는 권력의 정도가 이혼 시 문제해결이 요구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혼과정에서 위와 같은 갈등 요인 자체

가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며, 희소자원을 성취하

기 위해 경쟁하고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이혼과정에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구조가 좀더 심화되고 부정적인 

문제와 양상들을 낳기 이전,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

기 위한 조정(mediation)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종교, 신념체계, 성장지역 등 갈등 당사자의 문화적 요인은 갈등

발생의 원인이자, 분석의 이슈가 된다. 부부는 각각의 원가족과 개인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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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나온 다른 문화를 결혼생활에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다른 규칙과 가치관, 기대를 배우자에게 적용하게 되고 그 차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된다. 특히 종교적 환경과 개인의 신념(가치관)이 매우 다른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훨씬 더 큰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핵심신념 체계가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와 종교적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신념은 이미 있는 갈등영역과 결합되어 부부

관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부부는 서로 같은 관점을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하기보다 이러한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젠더의 문제는 결혼생활의 모든 갈등과정에서 주요한 이슈가 된다. 남

성과 여성은 결혼생활에서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며 여성이 남

성보다 빨리,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결혼생활의 문제나 위기를 인식한다.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자아실현욕구 또

한 증가하면서 여성을 가족과 동치시키거나 남성이 유일한 부양자이며 

여성은 의존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의식은 여성의 의식변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여

전히 전통적 형태의 결혼관계를 선호하므로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

다(김혜련, 1995; 이재경, 2000).

나) 갈등지도

이혼조정의 역사가 긴 외국에서는 이혼조정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김수정, 2003: 신라대 가족상담센터, 

2005).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혼중재 및 갈등해소에 있어서 부부간의 

재산분배와 더불어 자녀 양육 및 양육비를 둘러싼 친권에 대한 조정이 주

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례에서는 전형적인 재판이

혼의 예로서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에 대해 남은 미해결된 감정이 어떻게 

자녀에게 투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하여 피셔의 갈등지도

를 활용하여 갈등구조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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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에 관한 갈등지도는 <그림 Ⅲ-4>와 같다. 

사례:

A씨는 유복한 집안의 장녀로서 유복하게 성장하였다. A씨 집안은 교육을 

중시하고 바르고 깔끔한 행동과 태도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

다. A씨는 미인도 아니었고 학업성적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대를 졸

업한 후, 지인의 소개로 학력도 좋고 멋진 외모를 갖춘 남편 B씨를 만나 결혼

하게 되었다. B씨는 A씨의 깔끔한 면과 A씨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점이 

끌렸다. 

결혼 후 A씨는 남편이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는 본

인의 기대와 달리 처가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자 실망하게 되었다. 첫 

딸을 낳은 후 B씨는 공공연하게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을 일으켰다. A씨는 본인의 친정가족과 달리 기분파

이며 허영스러운 시댁을 점점 경멸하였고, B씨는 A씨의 외모에 대해 멸시하

는 언행을 함으로서 부부는 전쟁과 침묵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관계가 식어가

게 되었다. 

A씨는 남편과 시댁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무

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였고 B씨는 여전히 잦은 외박과 가출을 하였다. A씨는 

딸을 돌보며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고, 부부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남편과의 

하룻밤 우연한 동침으로 임신을 한 A씨는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임신 

중에 가출한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에 들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년 

후 A씨는 이혼을 제기하였다. B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A씨에게 줄 수 없

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댁에서는 아들을 줄 수 없다고 하며 A씨와 B씨, 그

리고 두 집안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재산분할을 하

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A씨는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혼 후 10년이 흐른 후에도 A씨는 B씨를 생각하면 여전히 증오로 몸이 떨

릴 정도이다. 물론 B씨는 다시 보지 않았으며 B씨가 아이들과 만나는 일도 없

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되신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나

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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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며 아들의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A씨는 

문득 이혼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아 상담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상담을 통해 자랄수록 학업성적이 A씨 기대에 못 미치고 외모

와 행동에서 아버지(B씨)를 닮아가는 아들을 보며 불안에 떨며 아들을 통제하

고 미워함으로서 아들의 문제행동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상담을 받

은 후 A씨는 B씨와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분노, 증오)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

었고 전남편에 대한 감정을 투사했던 아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바라보게 되었

으며, 아들이 원한다면 아버지(B씨)를 만날 수 있게 할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

게 되었다.

    

B A

친정

본가

밀착된관계

소원한 관계

이혼

갈등관계

융합된
갈등관계

<그림 Ⅲ-4> 이혼 사례의 갈등지도 

2) 종단적 분석 : 자녀 양육기 부부갈등 사례

앞서 제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에서는 갈등에 대한 과정론적 시각에 

초점을 두어 갈등단계별로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갈등이전기

두 남녀가 결혼할 때에는 서로 다른 기대와 개인적 역사, 성장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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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성된 태도, 신념, 가치관을 갖고 온다. 따라서 역할, 자녀양육 등, 

결혼생활의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당연하며 결혼의 맥

락에서 서로의 다른 점을 다루면서 개인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과 신뢰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부부는 결혼초기

부터 이러한 “다른 점”에 대한 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여, 초기의 낭만

적인 이상주의가 식어감과 동시에 결혼관계에 대한 활력도 잃어가게 된

다(Amato & Stacy, 1997).

위의 사례에서 A씨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씨는 교육을 중시하고 

바르고 깔끔한 행동과 태도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 출신의 장

녀로서 유복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뚜렷한 미인도 

아닌 A씨는 학력도 좋고 멋진 외모를 갖춘 남편 B씨에게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결혼 이후 곧 결혼초기의 열정이 서서히 가라앉고 여러 가지 현

실적인 결혼생활의 과제들을 다루면서, 남편과 아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

었던 미해결된 문제들과 미숙한 갈등해결방식 등은 점차 부부관계를 침

식하게 된다. 즉 그들이 원가족에서 학습한 성장과정의 차이로 갈등의 해

결방식은 차이가 있고, 그 갈등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나) 충돌기

갈등 충돌기의 특징은 부부관계의 소원함과 이혼에 대한 고려를 들 수 

있다. 결혼관계에 활력을 잃고 문제를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다. 부부가 서

로 다른 가치와 인생 목표를 갖고 있거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재

정이나 직업과 관련된 문제도 결혼관계의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혼외관

계는 종종 결혼관계의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활력을 잃은 결혼관계의 결

과로 발생한다(전영주, 2003: Heatherington, 2005). 

갈등 충돌기에서 부부는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빈정거림이나 모욕적인 

말 등, 부정적인 첫마디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부정적인 첫마디로 일

단 말다툼이 시작되면 부부는 서로 비난과 모욕, 변명, 회피의 방식으로 

갈등을 다룸으로서 더욱 관계가 악화되게 된다. 



Ⅲ. 공공 및 개인갈등의 사례 분석 115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 후 A씨는 남편이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고, B씨는 본인의 기대가 어긋난 사실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

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첫 딸을 낳은 

후 B씨의 공공연한 다른 여성과의 만남은 부부간의 잦은 다툼을 일으켰

다. 한편 부부의 원가족과의 관계의 소원함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A씨의 시댁에 대한 경멸감, B씨의 외모에 대한 멸시적 언행

은 갈등을 고조시킨다. 

다) 위험기

부부갈등의 위기는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다. 일단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냉랭해지고 배우자에 대해 확고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면, 제3자의 개입이 있더라고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관계회복에 

대한 에너지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혼관계의 회복은 거의 가능하지 않

다고 볼 수 있다(전영주, 2005). 이 단계에서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별거

가 시작되며 개인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혼외관계에 개입될 수도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A씨의 공무원 시험 준비, B씨의 잦은 외박과 가출은 

부부사이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A씨의 공무원시험 합격, 

아들 출산, 그리고 B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는 이혼 소송으로 전개된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아파트의 분할, 아들의 양육권에 대한 B씨의 반소로 

인해 두 집안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혼의 과정은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가족의 개입으로 인해 집안간의 갈등으로 확산된다.

라) 산출기 

A씨 부부는 결국 부부와 두 집안 모두 더욱 깊은 상처를 받고 혼인관계

를 종결하게 된다. 아파트는 처분하여 분할하게 되었고 딸과 아들의 양육

권은 A씨가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혼 후에 B씨는 다시는 A

씨와 자녀들을 볼 수 없었으며,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단절은 그

들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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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갈등이후기

이혼 후 적응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들

이 겪는 정서적 과정은 유사하다. 자존감 저하, 무기력, 분노, 두려움, 죄

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불면, 음주, 흡연증가 등의 행동반응, 

건강악화 등의 부정적 결과로 표출되기도 한다(전영주, 2003). 

갈등 이후기에서 A씨의 경우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의 갈등을 통해 

이혼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아 상담을 받게 된 것은 갈등

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외모와 

행동에서 아버지(B씨)를 닮아가는 아들을 미워함으로서 아들의 문제행동

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상담을 받은 후 A씨는 B씨와의 해결되

지 않은 감정(분노, 증오)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고 전남편에 대한 감정

을 투사했던 아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아들이 원한다

면 아버지(B씨)를 만날 수 있게 할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렇

듯 이혼 후 상담은 가족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갈등

에 대한 과정론적 시각에 초점을 두어 이혼부부의 사례를 갈등단계별 과

정의 분석을 수행해보면 아래의 <표 Ⅲ-5>와 같다.

갈등단계 갈등과정 및 유형

갈등 이전기

○ 상이한 성장배경으로 인한 상이한 갈등관리방식

 . 부인은 교육을 중시하고 바르고 깔끔한 행동과 태도를 중시하

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 출신

 . 남편은 즉흥적이고 기분파적인 생활을 하는 가정 출신

○ 부부간의 상이한 기대 

 . 부인은 남편에 고학력, 외모에 대한 호감 

 . 남편은 부인의 가정적 배경에서 경제적 지원 기대

○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부부관계의 소원함

<표 Ⅲ-5> 이혼부부의 갈등단계별 과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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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단계 갈등과정 및 유형

충돌기

○ 갈등고조

 . 남편의 학력 속임, 처가의 경제적 지원 기대 미흡

○ 관계와해사건

 . 첫 딸 출생이후 남편의 다른 여성과의 만남 

 . 부부의 원가족관계의 소원함

○ 부부관계 무력화

 . 부인의 시댁에 대한 경멸감, 남편의 부인에 대한 외모에 대한 

멸시적 언행 등은 상대에 대한 정서적 단절로 이어짐

위험기

○ 부부관계 회복실패

 . 부인의 경제적 독립 노력, 남편의 잦은 외박과 가출은 부부갈

등을 지속시킴

○ 부인의 이혼소송

 . 부인의 공무원 시험 합격으로 인한 경제적 독립, 아들 출산, 남

편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

○ 남편의 반소

 . 남편의 아파트의 분할 요청, 아들의 양육권 소송

 . 원가족의 개입으로 갈등은 최고조

산출기

○ 이혼합의로 혼인관계 종결

 . 아파트 분할, 남편 딸과 아들의 양육권 포기

○ 이혼과정/후 자녀양육형태

 . 협력형: 이혼 후 부-모간 갈등 크지 않음, 의사소통 원활

 . 묵인형: 부부 좋지 않은 감정 있지만, 부(모)자녀 관계 인정 만

남 허용

 . 갈등형:부-모간 단절된 형태, 심한 적대감

 . 단절형: 이혼 후 부-모간, 부-자간 관계가 모두 단절

갈등 이후기

○ 긍정적 결과

 . 결혼 종료에 대한 수용, 정서적 적응, 현실적 이해, 사회적 지

원, 자녀의 적응, 자기계발의 기회 여부에 따라 결정 

○ 부정적 결과

 . 여성의 경제적 빈곤, 자존감 저하, 분노 등 심리적 어려움, 음

주, 흡연 증가 등 정서적 어려움

○ 본인/자녀의 이혼적응

 상담을 통해 분노, 증오감정 가라앉힘, 자녀를 개인으로 인식

이상 위에서 언급된 갈등단계별 특징과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

징적 사건들을 배열하고 이를 중심으로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면 다음의 

<그림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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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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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Outcome

Post-Conflict

시간의 경과

갈
등
의

정
도

상이한 성장배경 및 기대

부정적인 상호작용

갈등고조 및 관계와해사건

부부관계 무력화

부인의 이혼소송

남편의 반소

본인/자녀의 이혼적응

자녀양육형태

혼인관계종결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

<그림 Ⅲ-5> 이혼부부의 갈등단계 모형

다. 소결
이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혼을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이혼 과정

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 다

를 뿐 아니라 각 파트너의 이혼 경험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갈등의 양상은 개인이나 부부가 속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재정자원과 술 문제, 학대 등의 

도구적 가족과제의 실패를 이혼원인으로 꼽으나, 중산층 이혼자일수록 애

정부족, 외도 등 정서적 과제의 실패를 이혼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Goode, 1956; Kitson, 1994). 

뿐만 아니라 이혼에 있어서 원가족은 부부 갈등의 역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혼기부터 정서적, 물리적으로 원가족에 지나치게 밀착된 

양상은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갈등해결과정에서 원가족과의 분

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 사례에서도 제시되었던 것처럼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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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고, 또한 발달과정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전이기

(transitional period)는 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시점이다. 긴장은 항

상 결혼 안에 존재하지만 그 영향이 더 분열적인 시기가 있으며 대개 전

이기는 정상적인 기능을 분열시킨다.

임상에서 나타나는 부부갈등의 경우, 신혼기 또는 결혼초기 단계의 과

업수행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해 결혼적응에 실패하거나 전이기 스트레

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과 더불어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이혼의 경우에는 

특히 국가적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정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

정이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혼 조정 개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인 조정자 및 상담자의 요건과 함께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이혼

의 조정 개입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방

하는 방향으로 갈등 관리체계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가족․젠더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
가.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한 갈등접근 방식이 동원될 수 있

다. 우선 공공의 정책갈등에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와 비전

을 제시하는 정치적 접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갈등예방 및 해결의지를 

가진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법적 접근에서는 

모호한 법률, 불명확한 절차, 상충되는 기준 등이 문제가 되므로 이를 보

다 명확히 규정해주고, 규정간 충돌을 조정해주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관리적 접근이 아

닐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전문적 조정기

구의 운영은 매우 시급하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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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데, 사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오히려 가장 해결이 쉬운 문

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갈등요소가 단 하나인 경우는 없으

며 복합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갈등발생의 내면을 살펴보면 인

지적 요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즉, 불완전

한 의사소통, 왜곡된 정보,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 등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으로 이어지며 결국 다른 갈등요소와 맞물려 완강한 갈등세력으로 작용한

다. 갈등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갈

등의 관리방법 또한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시 

여러 가지 관리전략이 다양하고 적절하게 혼합되어 활용될 때 비로소 많

은 가치를 발휘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나태준, 2005). 

이런 점에서 성매매 이슈 갈등의 경우, 단순히 밀어붙이기식의 정부정

책 방식이나 이에 저항하는 성매매여성의 단순한 대결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현재의 갈등 구도에는 기성의 남성중심적인 성문

화를 고수하려는 보수 남성 집단과 성매매업소의 제거로 당장의 일자리

를 잃게 되는 성매매여성과 업주들의 손익계산, 그리고 보다 넓게는 성의 

상품화와 시장화에 반대하는 좌파진영의 비판, 여기에 더해 성적 욕망에 

대한 엄숙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긴장과 갈등, 여성운동진영의 내부

적 차이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얽혀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성공적인 법의 집행이나 실효성의 수치를 통해 공과를 성급히 평가하

기 보다는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는 성매매에 대한 확고한 

견해와 비전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을 조

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갈등조정자와 기제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잠정적으로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 군가산점제도 역시 군가

산점제 폐지 논쟁의 기본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재연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여전히 대다수의 남성은 군대를 가야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위계적인 명령에 의존하는 군대문화와 신세대 문화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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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함으로써 군대문화는 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가지 않

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군가산점

제는 남녀의 평등과 권리 논쟁에서 다시 인간의 기본권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녀의 차이와 평등, 혹은 남성이나 여성집단내 차

이에 대한 성숙한 토론문화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고 수렴됨으로써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나와 타인이나 여성과 남성의 권리는 동등성에 기

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이점에 근거하는 것인지, 동등성에 기인한다면 

각 개인이나 집단간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합의

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 또한 폐지가 결정되고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실시될 계획

이기 때문에 잠시의 소강상태에 놓여 있지만, 수구적인 일부남성 세력과 

장년세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실시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기성의 제도에 안주하려는 일련의 저항적 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호주제의 폐해와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장점을 꾸

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대한 홍보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

속적인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기존의 부계혈통

에 집착하거나 부계계승원리에 익숙한 장년세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분

제도에 대한 합리적 판단 이전에 심리적․정서적 거부감이나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설득기제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한 스위스나 일본의 사

례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설득전략과 새신분등록제 실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필요성과 이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오해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정보의 제공과 합리

적인 공론의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사례연구로 살펴본 성매매 특

별법과 호주제 및 군가산점 폐지와 관련된 갈등이 재연될 경우에는 갈등

의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갈등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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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략은 다양한 갈등사례마다 개별적인 요인이나 사건의 특성을 반영

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갈등관리 전략을 구성해야 하지만, Ⅲ장의 가

족․젠더갈등의 횡단적, 종단적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단계별 갈등 특징

에 준한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면 <표 Ⅲ-6>과 같다. 

단계 갈등단계별 특징 및 관리전략

1단계
갈등

이전기

특징

○ 남녀 혹은 성별 집단이나 이들을 둘러싼 여타 집단들 

간에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존재하거나 막연히 이를 

지각함

○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을 느끼지만 명확하게 표면화되

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긴장감이 조성되

어 있고, 당사자간에 상호 접촉을 꺼림

관리

전략

▪새로운 젠더관계와 성 질서에 대한 충분한 법적근거 확

보와 명분축적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성별, 가족갈등 영향평가를 통

해 갈등의 속성파악

▪갈등책임기관의 명확화 작업과 실무 작업반 가동

▪가족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 파악

▪정책홍보자료를 통한 문제의 공개와 신뢰확보

▪여성가족부의 조정자로서의 위상과 개입 범위를 정립함

2단계 충돌기

특징

○ 갈등이 서서히 표면화됨

○ 한쪽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시위나 반목적 행

동이 드러나기 시작함

○ 낮은 수준의 폭력(우연한 싸움이나 우발적 사건)이 발

생함

○ 각 당사자들은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동맹을 

끌어 모으기 시작함

○ 당사자들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이슈에 대한 찬반을 둘

러싼 집단간 연합이 형성됨

관리

전략

▪여성가족부는 전문가에게 가족․젠더갈등 구조의 파악

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뢰함으로써 핵심당사자 혹은 핵

심주체 집단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성향을 파악

▪가족․젠더갈등의 주요한 이슈와 이로 인한 남녀 개인

이나 남성 및 여성 집단의 이해관계를 분석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의 모색

<표 Ⅲ-6> 가족․젠더갈등 단계별 특징 및 관리전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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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갈등단계별 특징 및 관리전략

3단계 위험기

특징

○ 갈등의 정점에 도달한 시기로서 긴장과 직․간접적 폭

력이 극대화됨

○ 대규모 갈등(대규모 집회 및 시위)이 발생함

○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규탄, 고소 등의 공식적 반박이 가해짐

관리

전략

▪갈등관리방식의 결정: 관련 정부부처나 개인간 타협불가

능으로 법원을 통한 직접적 해결방식을 택할 것인가 대

체적 ADR기구에 의한 해결법을 모색할 것인가를 결정

▪갈등당사자들의 토론과 협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

4단계 산출기

특징

○ 한쪽이 상대방에게 패배하거나 양자를 위한 호혜적 대

안을 도출함

○ 조정가의 도움 없이 협상에 도달하거나 강력한 제3자

에게 권한을 위임함

○ 극단적인 반목과 갈등은 안정과 화해의 가능성으로 변

화됨

관리

전략

▪성별 집단간 합의전략 선택: 기존의 젠더질서와 문화가 

규정한 기성의 기득권을 상호 포기함으로서 공동의 합

의를 유도하거나 새로운 가치규범을 비전으로 제시함으

로써 합의를 도출함

▪상호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변화 프로그램을 공유함으

로써 비전을 공유함

▪여성가족부는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젠더 

및 가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나 합의안 혹은 호혜적 

대안을 마련함

▪합의안이나 대안이 남녀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 냄

5단계
갈등

이후기

특징

○ 긴장이 감소되고 당사자간 정상적 관계가 형성됨

○ 이 단계에서 양자간의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적절하게 

조화되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전기로 이행하게 됨

관리

전략

▪반드시 갈등이후에도 지속적인 갈등평가를 시행하기 위

해 모든 정책이나 제도의 성별, 가족영향분석을 실시함

▪산출기 이후에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이전단계

로 잠복한 것인지를 평가함(평가방식: 갈등당사자 의견

조사, 전문가자문 등)

▪이후에도 실무팀에 의해 지속적인 갈등 모니터링이 시

행되어야 함



124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나. 개인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
개인적 수준의 갈등의 예로서는 이혼을 중심으로 피셔가 제시한 갈등 

과정론적 종단적 분석을 근거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음에서는 

피셔의 갈등 과정론적 종단분석에 맞추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가) 갈등 이전기

이혼의 과정에 있어서는 갈등 이전기부터 갈등을 예방하는 전략이 필요

하며, 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가정과 학교의 공

교육을 통해 남녀차이와 의사소통, 갈등해결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

도록 한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분쟁에 대한 감정적 대처보다 합리적인 해

결과정을 접하도록 하고, 다양한 갈등장면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기부터는 남녀간에 의사소

통방식이나 사고방식에 성차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족>, <결혼준비특강> 등 결혼준비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양과목이 개설되어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

러한 강좌는 주로 수십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로 진행되는 한계는 있지만, 

의사소통교육, 성의식과 성역할, 배우자선택과 사랑, 갈등해결방법 등의 

이슈를 다룸으로서 대학생들이 남녀차를 이해하고 실제 결혼생활에서 직

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이기숙, 2001). 

또한 대학부설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소규모 집단상담이나 강

좌형식의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대학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식의 이성교제/결혼준비 교육을 제

공하고 있다. 주로 소그룹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며, 약간의 참가비를 내거

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커플 대상으로 PREPARE과 같은 커플관계평

가도구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다. 향후 결혼정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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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한 단순한 배우자선택에서 서비스를 확장하여 결혼준비교육을 제공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나) 충돌기

충돌기의 시기에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 인식탈피, 부부간의 평등성 

인식, 원가족으로부터 정신적 분리, 이해 및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분석 

및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위험기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가)갈등 이전기나 (나)갈

등충돌가 되었을 때, 결혼관계는 보다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단 

(다)단계에 이르면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관계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고 

관계를 위해 노력할 에너지도 소진된 상태이므로 결혼파경으로 끝나기 

쉽다. 결과적으로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결혼관계가 종결되는데, 

원만한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적대적인 방식으로 이혼하

는 것보다 이혼자의 심리적 적응이나 자녀의 복지를 위해 낫다고 알려져 

있다.

이혼과정과 이혼 후 자녀 양육형태는 협력형, 묵인형, 갈등형, 단절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명희, 2002). 협력형 양육형태는 이혼 

후 부-모간 갈등이 크지 않고, 가족 내에서 이혼에 대해 모-자녀간에 개방

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부와 자녀의 만남은 서로 의논하여 이루어지

며 부의 양육비 지급이 비교적 원활하다.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적고 자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묵인형 양육형태는 모가 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부-자녀 관계

를 인정하고 만날 수 있도록 묵인하는 형태이다. 자녀가 청소년 이상의 연

령인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거나 아예 포기하기

도 한다. 갈등형 양육형태는 부-모간 단절된 형태로 서로 심한 적대감을 

갖고 자녀 면접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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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주양육자 지정 문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와 부가 양육비 지

급을 불이행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자녀에게 이혼 후 가장 치

명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단절형 양육형태는 이혼 후 부-모간, 부-자

간 관계가 모두 단절된 형태이다. 이혼을 제기한 부가 모와 자녀에게 연락

을 끊어버리는 초기 단절형과 부가 폭력이나 알콜 등의 심각한 병리적 문

제를 갖고 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단절된 경우로 나누어지며, 후자의 경

우 부를 만나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적응정도가 좋아질 수도 있다. 양육형

태의 유형은 양육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혼자들이 양육비

를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개입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 산출기 및 갈등이후기 

이혼을 결정한 이후에 해당하는 산출기 및 갈등이후기에도 또 다른 갈

등의 예방을 위해 이혼자를 위한 자조집단이나, 한부모 가족을 위한 부모

-자녀 관계강화 프로그램, 개인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혼 자

조집단은 이혼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능력강화(empowerment)와 정보교

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김득성, 2002; 옥선화, 

성미애, 2004). 이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비교적 개

방적으로 교류하고 이혼 후에 잔재한 갈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합리적

으로 다룰 수 있는 장이 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관계 강화 프

로그램은 한부모 가정이 안고 있는 독특한 부모-자녀관계와 이혼가정의 

양육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이혼한 

부부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개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이혼한 개인의 내적

치유와 성장에 초점을 둔다. 심리내적 갈등을 풀어줌으로서 대인관계적인 

갈등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이기숙 외, 2001; 성정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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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
외국이나 한국에서 가족․젠더만을 특정 분야로 다루는 관리체계는 아

직까지 없다. 다만,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미국과 일본의 갈등해결 기제들이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건설적인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과 일본의 

갈등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현재 발전 과정 중에 있는 한국

의 갈등관리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미국
1) 프로그램의 대두 배경과 기능

현대 미국에서의 ADR 운동은 1976년에 미국변호사협회(ABA) 주최로 

열린 전국적인 법률가회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유명

한 법학자인 ‘로스코 파운드’의 이름을 따서 ‘파운드 회의(Pound 

Conference)’라고 불리었는데, 미국의 사법회의와 대법원장회의를 포함한 

것이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시민들의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었는데 그 주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법

원에서의 사건적체와 소송지연, 급증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당사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등이다. 

이러한 사법제도에 대하 불신은 저소득층이 특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

로 밝혀졌으며, 당시 카터 대통령은 “90퍼센트의 법률가가 10퍼센트의 국

민을 대표해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고, 미국변호사협회의 1976년 통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3분의 2정도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1960∼70년대 초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 덴지히(R. Danzig)와 론 플

러(Lon Fuller) 교수는 원시부족사회에서의 분쟁해결방식을 소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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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의 일상적인 분쟁해결방식에 접근시켜 보려고 시도하는 등 ADR

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하버드대학의 샌더

(Frank E. A. Sander)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조하여 ADR을 옹호

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외 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그 대

표적인 예로 1964년 민권법의 인권분쟁 처리를 돕기 위한 지역공동체관

계서비스(Community Relation Service)라는 기구가 창설되었으며, 포드재

단은 분쟁해결센터(National Center for Dispute Settlement)를 창설하여 

새로운 분야의 지식의 축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노동조정인으로 명성이 

높던 테드 힐(Ted Kheel)은 포드재단의 지원으로 ‘조정 및 분쟁해결연구

소(Institute of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를 설립하여 노동쟁의

조정에서의 경험을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미국 법과대학에서는 ADR을 정식교과목으

로 개설하였고 나아가 미국의 MBA과정 절반 이상이 ADR을 가르치고 있

다. 1990년 이후 미국에 있어서 ADR 운동은 초창기인 197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ADR의 종류와 그 실시기관의 수와 규모면에서 상상할 수 없

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각 지역에서 시작된 이

웃과의 분쟁해결센터(neighborhood justice center) 등과 같은 공동체에 

바탕을 둔 비영리형 ADR이 속속 개설되었다. 

이처럼 미국에는 지역내의 학교와 관련한 학생들간의 분쟁과 교사들 사

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특정적으로 취급하는 곳, 공동체내부의 이웃 분쟁

이나 인종문제 등의 조정을 실시하는 곳, 카운슬링으로 유아학대나 이혼 

등의 가사분쟁을 취급하는 곳, 병원이나 보험에 관한 분쟁을 취급하는 곳, 

지역내의 임대차 분쟁이나 룸메이터와의 분쟁 등 집 문제의 조정을 실시

하는 곳, 농업관계의 채무처리를 조정하는 곳, 소년 비행이나 기타 청소년 

문제에서 파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곳, 소비자 문제를 처리하

는 곳 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

분야를 취급하는 비영리형 ADR 기관이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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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미국의 경우에 행정분쟁해결법(1996)은 공공영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갈

등해결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는 주로 시위나 농성 등 물리적인 방식으로 갈등이 표현되는 반면 미국에

서는 흔히 법정투쟁으로 비화된다.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재판으로 

사리를 판단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항상 

어느 한쪽의 불만으로 매듭지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서 고조되면서 1970년대 말부터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운동이 벌어졌다. 

소송이 아닌 다른 대안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 중재, 재정, 옴부즈 등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개발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법정 근처에 중재인실을 따로 두고 소송 당사자들

에게 재판보다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사건 중 막상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약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법정 밖에서 협상 혹은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강영진, 2000).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업계와 지역사회, 

행정부 등 적용분야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근래에는 개개의 분

쟁에 대한 단발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상설적인 시스템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연방정부는 규제, 인허가, 공공사업 등 각종 행정

행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DR

의 제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고 정부부처 내에는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부

서나 위원회조직이 상설화되어 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이처럼 갈등이 위원회와 전담부서의 형태를 통해 구

성되어 있는 법적 기반은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vie Dispute 

Resloution Act, Public Law 104∼552)에 있는데 1990년 제정된 후 91, 96

년 두차례 개정, 보강되었다. 이 법률은 연방정부 각 기관의 ADR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 시행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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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행정기관은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정책을 개발, 공

표해야 한다. 이 정책에는 공식 및 비공식 행정결정, 법률 제정 및 집

행, 각종 인허가 관련 정책, 정부 사업관련 계약 및 발주, 정부기관이 

관련된 소송, 기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2. 각 행정기관의 장은 분쟁해결 전문가를 고위직에 선임해야 한다. 이 

전문가는 그 기관의 분쟁해결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기관이 관련된 

분쟁의 해결과정을 전담하도록 한다. 

3. 각 행정기관은 관계 공직자들이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훈련

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교육내용에는 협상, 중재, 중재심판, 

기타 분쟁해결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이 포함되도록 한다. 

4. 각 행정기관은 정부사업 관련 계약, 자금지원, 정부사업 발주, 기타 행

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 최대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표 Ⅳ-1> 미국 ADRA법안의 핵심적 내용 

의 <표 Ⅳ-1>과 같다.

행정분쟁의 효과적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꾸준히 

추진해온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5월 1일에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 업무

지침(Memorandum)을 하달했다. 중재 옴부즈제도 등 대안적 분쟁해결방

식(ADR)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법

규 제정노력을 보다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는 각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분쟁해결 추진단(Interagency Dispute Resolu- 

tion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각종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방공무원들에게 분쟁해결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 추진단은 대통령에

게 정기적으로 분쟁해결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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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해결기구

가) 농림부의 갈등예방해결센터

행정분쟁해결법 및 정부방침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각종 행

정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놓고 있다. 일례로 

미 연방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경우를 보면 농업뿐만 아

니라 산림수산자원 및 농촌지역의 개발 등을 관장하고 있어서 각종 분쟁

이 많은 농림부는 이러한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중추기구로 부서 내에 갈

등예방해결센터(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Center of USDA)를 

상설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된 활동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강영진, 2000).

․ 농림부 및 관련 조직의 직원들에 대한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교육

․ 농림부 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체계적인 해결을 위한 시스템 디

자인

․ 농림부 내의 각 부서간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 조성

․ 분쟁 발생시 해결프로그램을 디자인 해주고 적절한 중재인을 추천해

주는 등의 분쟁해결 지원활동

․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분쟁해결 관련 자료와 교육훈련기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나) 백악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한편 참여민주주의의 증가로 인해 1990년대 초에 미국 백악관에는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란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환경의 

질, 경제발전, 공정한 사회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

구로 1993년 6월에 발족되었다. 그동안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 온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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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주된 임무이다. 이를 위해 업계, 정부, 그리고 시

민단체(NGO)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 관련 법규나 정부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해결해나간다. 환경

단체와 오염배출업체, 환경부와 개발관련 부처 등 그동안 장내외에서 자

기주장만 해온 ’적대세력‘을 한 자리에 모여 토론과 협상으로 공동선

(sustainable development)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중 하나가 ‘환경친화적 산업공원

(Eco-Industrial Park)’의 건설이다. 산업공단(Industrial Complex)이 아닌 

산업공원(Industrial Park)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지역사

회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비즈니스 공동체(Community of Business)’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주한 업체들과 지역사회가 각종 자원(정보, 물

자, 물,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생태계)을 공유하며 경제적 이득과 환경 및 

삶의 질도 동시에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해당 주민들에

게도 환영받는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사업은 어느 학자나 관료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창안된 것이 아니라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정부 및 

업체 대표들은 물론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집단 창작품’인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나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일일이 시민 등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일견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로 인식될 수

도 있다. 정부 기관 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

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

진하다가 분쟁에 휩싸여 사업이 중단되고 이미 투자해 놓은 정책이 수포

로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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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1) 프로그램의 대두 배경과 기능

일본의 행정분쟁해결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많은 점에서 유사한 면

이 있으며, 전술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분쟁해결법이나 ADR법은 아

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22) 그러나 일본에서도 공해등조정위원회, 건설공

사분쟁심사회, 소비생활센터 등과 같이 다수의 행정형ADR은 물론 법원

의 민사조정, 가사조정과 같은 사법형ADR과 제조물책임센터, 변호사회 

중재센터 등의 민간형ADR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ADR이 재

판에 못지 않은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이 재인식되면서 ADR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재판에 필적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사법

제도개혁추진본부사무국(2001년 12월에는 ADR검토회를 설치)에서는 이

른바 ADR기본법의 제정을 향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2) 법적근거

일본에서는 2001년 6월에 제출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에서는 법

원,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중재, 조정, 알선 등의 재판외의 분

쟁해결절차(이하 ｢ADR｣이라 한다)에 관하여 ｢ADR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재판에 필적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그 확충, 활성화를 도모

해 가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위한 과제로서 ｢관계기관 등의 연대강화의 

촉진｣과 ｢종합적인 ADR의 제도기반 및 중재법제의 정비｣ 두가지를 들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사무국에서는 이 의견에 따른 검토작업을 진행하

여 왔다. ｢종합적인 ADR의 제도기반의 정비｣에 관해서는 ｢ADR 검토회｣

(2001년 12월 설치)에서 종합적인 ADR의 제도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

한 방책에 관한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ADR의 현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금후의 본태를 응시하면서 검토를 행하여 왔는 바, 각론에 관해서

22) 일본 사례에 대한 소개는 한귀현(2004)에 의존해서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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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ADR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총론

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ADR이 반드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은 ADR에 관한 국가

로서의 기본적 자세 및 ADR의 위치부여가 명확하지 않고, 국민 사이에 

ADR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충분히 이해,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

다. 따라서 ADR에 관한 기본이념 및 ADR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 지

방공공단체, ADR 기관 등의 각 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국가의 책무 등)

과 같은 ADR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명확히 하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ADR이 활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 사이에서 ADR의 제공

체제 및 절차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ADR

의 자주성․다양성을 배려하면서 ADR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 ADR 기관 및 ADR의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을 명확히 하는 법제

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제도에는 소송절차에 비해 효과가 떨어짐으로써 이용을 주

저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ADR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

점을 해소하여 ADR이 재판에 필적하는 분쟁해결의 기제로서 충분히 활

용될 수 있도록 이용의 촉진 및 재판절차와의 연대강화에 이바지하는 실

체법․절차법상의 특례를 두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에 기초하여 ADR 검토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ADR은 ①사적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주체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이것을 촉진하는 것, ②소송제도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

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람들의 분쟁해결수요에 대응하는 것, ③사회에 

있어서 분쟁해결기능의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 의의를 가

지며, 사회전체의 분쟁해결기능의 확충과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ADR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절차 등의 선택이나 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주체성의 존중,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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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해결기준 등의 다양성의 중시, 신뢰성의 확보라는 세가지 사실이 강

조되어야 하며, ADR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촉진, ADR의 편리성․실효

성․신뢰성의 향상, ADR을 제공하는 체제의 충실․강화라는 세가지 기

준이 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본이념을 규정한다.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ADR기

관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소기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보완적으로 관여하는 것 등을 기본으로 하여, ADR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시책을 책정․실시할 책무를 진다.

한편, 그러한 시책으로서는 ①ADR에 관한 교육․학습의 진흥 및 홍보

활동의 충실 기타 ADR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시책, ②

ADR기관이나 그 단체 등에 의한 자주적인 대응․연대에 의해 ADR을 제

공하는 체제가 충실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ADR기

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ADR이용자에 대

한 정보제공, 기타 ADR에의 접근기회 및 선택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시

책, 다양하고 질 높은 ADR 담당자의 확보, 기타 ADR을 제공하는 체제의 

충실․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③절차의 편리성․실효성․신뢰성의 

향상, 기타 ADR의 절차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시책, ④ADR 중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른바 사법형․행정형 ADR)으로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

여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⑤상담절차에 관하여 ①～④에 준

하는 시책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지방공공단체는 ADR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가기 위해 기본이

념에 따라 국가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외에 주민에게 보다 친근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한편, 이 경우의 지방공공단

체에는 행정형 ADR(소비생활센터 등)의 제공주체라는 위치부여도 포함

되어 있다.

ADR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ADR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

공자 등(ADR기관이나 담당자)이 각각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응을 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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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결하다. 이에 ADR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는 다른 

ADR기관이나 담당자와 연대하면서 제공체제 및 절차의 체계화를 통하여 

ADR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한 절차운영의 확보, 

이용자에의 정보제공, 수준 높은 ADR 담당자의 확보 등과 같은 일정한 

노력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

ADR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민사에 관한 분쟁에 관

해서는 당사자가 자주적․주체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이른바 자주적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민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에 관해서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 관계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ADR과 관련된 서비스(역무)의 제공 형태, 제공에 관계하는 자는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다양성이 있는 ADR에 있어서 ADR기관이나 담당자

는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이용자(분쟁당사자)에 대해 ADR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또한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 규칙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는 기본적으로는 ADR에 관련된 서비스제공자(ADR기관 또는 주재

자)와 이용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경우, 실제로는 절차

마다 맺어지는 합의 외에 기관ADR이나 개인ADR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ADR기관규칙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검토에서는 합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민은 ADR

의 선택에 있어서의 편리성, ADR의 제공체제나 절차 그 자체의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ADR을 이용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므로 ADR의 발전을 도모해 가기 위해서는 ADR기관이나 담

당자가 준수해야 할 최저한의 규칙을 법령 혹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국

가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ADR기관은 ADR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ADR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ADR 기관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

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다. 이것은 ADR 기관에 대하여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ADR을 이용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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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다양한 절차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절차를 제공하는 ADR 기

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 ADR의 제공

체제 및 서비스 내용의 공정성․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 것이다.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예로서는 취급하는 분쟁의 종류, 이용가능한 절

차의 종류, 표준적인 비용, 주재자후보자의 경력․전문분야, 조직의 운영

주체․책임자, 과거의 이용상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DR 기관은 필요에 따라 상호 연대하면서 ADR 담당자의 능력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주재자(ADR의 주재를 업으로서 행하는 

자에 한한다)는 분쟁해결에 관련된 전문적 능력의 습득에 노력해야 한다

는 취지의 규정을 둔다.

요컨대, ADR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분쟁해결

에 관련된 전문적 능력을 가진 주재자에 의해 질 높은 ADR이 제공되어

야 하며 정확한 업무관리․처리능력을 가진 ADR 기관의 임직원 등에 의

해 주재자를 뒷받침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ADR은 비정형적이며 ADR 기관의 규칙에 따를 것에 이용자가 동의함

으로써 정해지는 절차상의 규칙이 많다는 점에서 이용희망자가 그 ADR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납득한 다음 이용을 결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ADR에 관련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

희망자로부터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해 ADR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다.

이것은 ADR 이용희망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계약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ADR 기관이 지는 이용신청시의 설명의무의 내용을 명확화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ADR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ADR에 관련된 서비스제공자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재자에의 취임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의 의뢰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140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그 이용자에 대해 주재자후보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줄 수 있다

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또한 절차진행 중에 주재자의 공정성 또는 독

립성에 의심을 낳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에 대해 

그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주재자가 일방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나 이해관계 등을 가지는 경우

에는 절차의 공정성이 손상되는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도

로 하고,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관계 등을 가지는 자를 주재자

로 하는 ADR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

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①

취임요청시에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신의칙상 ADR에 관련된 서비스제공

자가 지는 개시의무의 내용을 명확화함과 동시에, ②취임 후에 위임계약

상 ADR에 관련된 서비스제공자가 지는 개시의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

사를 보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ADR에 의한 분쟁해

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DR에 관련된 서비스제공자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예컨대 연구 등

의 자료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과정이나 해결결과 등을 제3자에게 

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ADR 기관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시효의 중단을 주장․입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된 경우 등)를 제외하고, ADR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ADR의 절차를 원활․적정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주재자

를 비롯한 ADR의 담당자에 대해 비록 비밀에 걸치는 사항이더라도 안심

하고 실정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DR 기관의 규칙이나 이용

자와의 사이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ADR에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는 당연히 ADR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

무를 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위임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이

와 같은 비밀유지의 취급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가 불

명확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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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위임계약상 ADR에 관련

된 서비스제공자가 지는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의사를 

보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ADR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의 ADR의 절차가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개시되고 진행되며 또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해결책이 시사되어야만 하는가, 혹은 절차종료 후

에도 어떤 규칙에 따라야만 하는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존중

한다는 ADR의 기본이념을 근거로 하여, 기본적으로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일본에는 민간의 ADR 

기관이 제공하는 조정형절차(조정, 알선) 전반에 적용되는 규칙을 규정한 

법령이 없고, 현상에서는 조정형절차의 규칙 설정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분쟁당사자간의 합의․형성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검토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이 시사되어 있다.

①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등의 절

차 개시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규칙에 관하여 국제 규칙과의 정

합성을 근거로 하여 분쟁당사자간에서 합의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 적

용되는 원칙을 체계적으로 법령화하는 (｢調停節次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조정 등은 원래 절차이탈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 합의를 쌓아 올려가

는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원칙을 법령화할 필요는 적고, 게다가 체계화

된 절차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ADR의 다양성이 저해된다는 단점도 부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정절차일반법의 제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①에서 말하는 절차 규칙 중 

적어도 분쟁해결의 장이 조정형절차로부터 재판․중재와 같은 재단형절

차로 이행한 경우의 정보차단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는 법령화되어야 한

다는 견해.

이하에서는 이러한 지적과 지금까지의 검토상황에 입각하여 ③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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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어 있는 조정형절차로부터 재단형절차로 이행한 경우의 정보차단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차 규칙의 내용 등에 관하여 주

요한 논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국제적으로도 넓게 통용되고 있는 ADR을 둘러싼 사고방식의 하나로서 

조정형절차와 재단형절차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속속들이 들어내어 솔직한 대화를 함으로써 해

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조정형절차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주장․입

증하면 족한 재단형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 혹은 자신의 판단을 시

사해서는 안되는 조정형절차의 주재자와 자신의 판단을 시사하여야만 하

는 재단형절차의 주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

고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조류에 입각하여 ADR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를 정비

하는 것이면, 조정형절차로부터 재단형절차에의 이행에 관한 절차규정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포함시켜야

만 한다는 사고가 있다. 이와 같이 조정형절차로부터 재단형절차에의 이

행에 관한 절차 규칙을 둘러싼 의론은 기본적인 사고․인식에 상위가 있

는 것 등에서 적극․소극의 양론이 있는 상황에 있다.

조정형절차의 과정에서 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개시한 정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재단형절차(소송절차를 포함한다)에서 상대방에게 이용되

는 일이 없도록 조정형절차의 과정에서 개시된 일정한 정보 등(이하 ｢조

정형절차정보｣라고 한다)이 같은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형절차에서

의 취급에 관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소

극의 양론이 있다.

조정형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됨이 없이 재단형절차로 이행하더라도 조

정형절차에서 화해를 조달하기 위해 개시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정보가 

후속하는 재단형절차에 있어서의 주재자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정형절차의 주재자를 같은 분쟁을 대상으로 하

는 재단형절차의 주재자로 선임하는 것에 관해 선임을 제한하는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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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적극․소극의 양

론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정형절차(특히 조정․알선)의 절차의 개시에서 종

료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규칙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을 체계적으로 법령화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원칙으로 되는 규칙을 법령화하는 것은 ①절차의 진행방법에 관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막혀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②조정형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③ADR 기관

이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의 바람직한 기준을 시사하게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DR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버릴 우려가 있다

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3) 갈등해결기구

일본에 있어서 ADR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해결기구를 중심으로 3기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 제1기는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로 가사심판법․민사조정법이 성립하고 독립행정위원회 등 행정형ADR

(노동위원회 및 건설공사분쟁심사회 등)이 설치․개시된 시기이다. 이 시

기의 조정제도의 특징으로서는 ①신헌법․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권리의

무와 그 현실양상의 변혁을 ADR을 완충재로 하여 국민에게 침투시키는 

계몽적 사법정책과, ②실제 조정에 있어서의 전통적 윤리관․법의식에 

기초하는 융화적 조정(그저 그런 정도의 조정)이 2층구조를 이루고 있었

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법적 계몽이든 전통적 가치관에 기초하는 설

득이든 조정자가 분쟁당사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받아들여 이것을 교화형조정(ADR)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

반시민은 간이․신속한 ｢재판｣을 조정에서 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1974

년의 법개정을 재촉하게 된다.

제2기는 1974년의 민사조정법개정 전후부터 1980년대말까지의, AD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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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전문가화와 정형화의 시대이다. 우선 민사조정에 관하여 조정에 있

어서도 전문가에 의한 법적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조

정위원은 변호사, 기타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전문적 지식․경험을 가지

는 자에 제한되게 되었다(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규칙 제1조). 말

하자면 판단형조정(ADR) 지향의 결과이다.

동 시기에 급증하는 자동차사고피해자의 신속․염가․평등한 구제를 

위해 법원주도로 배상액의 기준화가 진행되었지만, 이 기준은 ADR(소송

상의 화해나 조정, 보험회사의 출자로 변호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사고처리센터 등)을 통해 널리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공해문제․소

비자문제 등의 새로운 사회적 분쟁의 발생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전문

가를 옹립한 ADR을 통해 사법이용 전의 행정적 구제를 넓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던 것도 이 시기이다(공해등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

자창구 등). 

제3기는 1990년의 변호사회중재센터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는, ADR의 

독자적 기능․역할이 모색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1기․제2기를 통하여 

일본에서도 ADR의 의의로서 사법효율화설․정책적 구제설이 묵시적으

로 전제되고 분쟁처리결과의 재판규범으로부터의 괴리의 정도가 ADR의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었다. 그 배후에는 일본인의 (권리의식의 낮음 때문

에) 소송기피를 우려하여 ADR을 법원의 보조적 역할에 한정함으로써 사

적 분쟁처리에 의한 ｢비법화｣를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사회의 법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교화형․구제

형ADR에 대한 비판도 나오게 되었다. 즉, ①공유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재판규범에 의거하는 경우에도 그 예측에 관하여 당사자가 납득하

고 있지 않는) 데도 절차주재자가 재단적․평가적 조정을 행하여 합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 ② ①과 마찬가지로 공유규범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

지만, 그래서 역으로 절차주재자가 위축되어 소극적 조정밖에 행하지 않

아 절차가 비효율로 되는 것, ③교호면접방식에 수반하는 절차주재자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나 절차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하는 제도불신,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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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교호면접방식에 수반하는 당사자간의 직접대화의 적음, 

⑤분쟁처리의 획일화․정형화 등에의 비판이다.

이들 비판의 특징은 결과=분쟁처리합의만을 중시하는 종래의 시점과 

달리 ADR에 있어서의 절차․과정의 본태, 규범의 적용 방식에도 착안하

여 특히 당사자간 교섭이나 절차주재자를 포함하는 3자간의 수평관계에 

가치를 두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절차주재자의 설득이나 온정주의적인

(paternalistic) 구제보다도 당사자간의 교섭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모델을 

대화형조정(ADR)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처음의, 유저(변호사)의 이니

시어티브에 의한 ADR의 설립․운영(중재센터)이나 법원에 있어서의 조

정․화해절차개혁(특히 당사자동석방식의 실시) 등 제3기에는 대화형조정

(ADR)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ADR의 독자적 기능으로서 법이외의 전문적 지식의 활

용이 강조되게 되었던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의료사고소송에 있어서

의 전문가조정위원의 이용을 위한 付調停決定, 제조물책임분쟁ADR, 지정

주택분쟁처리기관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전문적 식견에 기초하는 판단

은 그 일종의 권위성에 의해 정당화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한 ①

의 ｢공유규범의 부존재｣라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점에 특징이 있지만, 

거기에는 전문성의 베일에 덮일 위험도 잠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2001년 6월에 제출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는 ADR의 의의

를 자주적 해결, 프라이버시․영업비밀의 유지, 간이․신속성, 전문성, 해

결내용의 유연성과 다방향을 인정한 다음 그 확충을 제언하고 있다. 이러

한 가치들간의 우열관계가 제4기의 ADR상을 규정하게 될 것이지만, 적어

도 (재판절차를 포함한) 이러한 다층적 분쟁해결절차가 총체적으로 사법

기능과 링크하는 것으로서 위치지워지고(후술하는 ADR기본법의 제정목

적은 이 점에 있을 것이다), ADR의 법률상․사실상의 제도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각 기관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분쟁의 다면적, 이종혼합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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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 법 형
․민사조정

․가사조정

행 정 형

․공해등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선원노동위원회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원

․특허청

․해난심판청

행 정 형

․전파감리심의회

․국세불복심판소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총무성관구행정감찰국 (예 : 관동관구 행정감찰국)

․법무국인권옹호부 (예 : 동경법무국 인권옹호부)

․국민생활센터 (소비자고충처리전문위원회)

․공해심사회 (예 : 동경도공해심사회)

․지방노동위원회 (예: 동경도지방노동위원회)

․인사위원회 (예 : 동경도인사위원회)

․건설공사분쟁심사회 (예 : 동경도건설공사분쟁심사회)

․동경도도시계획국건설지도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실

․수용위원회 (예 : 동경도수용위원회)

․개발심사회 (예 : 동경도개발심사회)

․소비생활센터등 (예 : 동경도소비생활종합센터)

․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 (예 : 동경도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등 (예 : 도도부현, 정령시의 고정처리위원회등)

민 간 형

․(사) 국제상사중재협회

․(사) 일본해운집회소

․(재)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

․(재) 일본크레디트카운셀링협회

․(재) 부동산적정거래추진기구

․의약품PL센터

․화학제품PL상담센터

․가스석유기기PL센터

․가전제품PL센터

․(재) 자동차제조물책임상담센터

<표 Ⅳ-2> 일본의 주요 ADR (재판외분쟁처리)기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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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민 간 형

․주택부품PL센터

․소비생활용제품PL센터

․생활용품PL센터

․청량음료상담센터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PL상담실

․방재제품PL센터

․(사) 일본방문판매협회

․(사) 동경도대금업협회

․(사) 동경은행협회동경어음교환소부도어음전문위원회

․동경곡물상품거래소분의조정위원회

․(사) 일본증권업협회

․클리닝배상문제협의회

․동경도치과의사회의사처리부위원회

․(사) 동경도택지건물거래업협회부동산상담소

․(재) 부동산적정거래추진기구

․(사) 일본광고심사기구

․제2동경변호사회중재센터

․오사카변호사회종합법률상담센터

․동경변호사회알선․중재센터

․제1동경변호사회중재센터

․나고야변호사회알선․중재센터

․(재) 일변연교통사고상담센터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분의조정위원회 (예 : 동경변호사회분의조정위원회)

다. 한국
1) 프로그램의 대두 배경과 기능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갈등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인권의식의 

신장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 발전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할 뿐

만 아니라 갈등 사안을 둘러싼 원만한 합의와 협의의 문화가 한국사회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관리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사회갈등을 합

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성숙된 사회를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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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최근들어 갈등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갈등이 조직, 집단이나 개인관계에 있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갈등은 

정태적이고 경직된 조직을 역동적인 변화를 통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

기도 하며, 내적 응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또한 없지 않

다(정재동, 2004).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관리가 불가능한 갈

등은 결국 조직의 불안과 무질서를 초래하는데, 특히 조직이나 집단간 갈

등은 사회의 통합과 조화를 방해함으로써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정책이나 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갈등을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그동안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사

회적 평등에 대한 욕구가 봉쇄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 모두의 박

탈감이 크고 억압적 사회에 저항이나 갈등의 표출 또한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90년을 전후하면서 형식적 민주화가 확보되고, 김영삼, 김

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절차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 민주화를 통한 실질

적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갈등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정치갈

등, 노사갈등, 세대갈등을 비롯하여 교육갈등, 가족․젠더갈등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진통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2004년 2월 국정과제보고회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국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공공갈등관련 법과 제

도의 개선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04년 6월 갈등관리를 위한 기본법 시안

이 만들어지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검토는 물론 부처와의 협의를 통

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갈등관련 

기본법의 마련과 함께 갈등관련 법․제도의 개선 지침서를 작성하여 각 

부처 협의 하에 관련 부처에 통보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이러한 과정에 시민참여의 보장과 합의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의 마련 중에 있다(김태홍, 문미경, 김은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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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한국사회에서 갈등관리 관련 법과 제도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공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예 

“***촉진법”)와 민간분야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제도23), 그리고 실정법상 주로 분쟁조정이라는 용어로 나타나는 분쟁

조정제도24) 혹은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갈등관리를 위한 정부 내 조정기제(회의체로서 국무회의, 

주무장관회의, 차관회의, 당정협의회, 청와대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개인과 개인 갈등이나 개인과 집단간 갈등, 혹은 조

직과 조직간 갈등 가운데 가족․젠더관련 이슈를 둘러싼 갈등, 특히 가

족․젠더 정책이나 법․제도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이해단체, 이해당사자

와 관련 집단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법제도(예컨대, 

국토계획법제, 환경법제, 보상법제, 혐오․기피시설 관련법제)나 위원회형

태로 운영되는 분쟁조정제도와 민간갈등관리를 위한 법제도로 대안적 분

쟁해결(ADR)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대 국회 계류 중인 갈등관리기본법(안)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젠더이슈 갈등, 예컨대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군가산점제와 호주제폐지논쟁과 성매매방지법제정을 둘러싼 사회

갈등 등은 갈등의 중심 이슈가 여성이나 남성 혹은 가족구성원의 정체성 

및 가치규범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에 일반 시민

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예측되는 

갈등관리기본법(안)25)은 공공갈등관리의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현재 정보화, 분권화 등의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시민사회의 영역이 더

욱 커지고 있으며, 시민의 사회참여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정부는 시민들을 

23) 정부가 개입하거나 공공적 성격일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24) 다양한 위원회 형태로 발전되는 추세에 있다.

25)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은 정책의 전체과정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담고 있는 법제로 현재 동 법은 현재 국무조정실

에서 의회에 제출하여 입법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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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갈등을 예방하는 새로운 제도 방

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갈등관리 기제의 구축을 위한 법적 근

거를 완비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정

부의 노력은 그간 한국사회의 특수한 정황에 비추어 환영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갈등해결의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 또한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

전으로 다양한 갈등해결기제와 기구 또한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 마련된 갈등관리기본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책임을 지는 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

사 등 공공단체로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독자적

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 등 공공단체의 경우도 이 법에 의

한 규율을 받도록 명시한다. 

2.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종합적

인 시책 추진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관업무에 관련한 갈등을 예방․해

결하기 위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

는 분쟁조정방법의 적극 활용을 권고한다.

3.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

본이념 및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4. 갈등의 예방을 위해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갈등발생가능성을 판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와 갈등관리정책자문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를 행정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중대한 갈등이 예

상되는 경우 공론조사나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한다. 

5.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행정

기관의 장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사안별로 설치하고 합의된 ‘기본규

칙’에 따라 갈등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한다. 법, 제도, 사례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개발, 전문가 양상, 행정

기관의 갈등관리활동을 지원하는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지속

위, 2004). 

<표 Ⅳ-3> 한국의 갈등관리 기본법(안)의 핵심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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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가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갈등관련 법의 제정과 제도를 도입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유례

가 드문 일이다. 또한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안의 마련으로 공공기관들은 

법안이나 제도 및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사전

에 검토하고 고려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공공갈등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정책을 둘러싼 이

해상황의 정확한 분석이나 구태의연하고 평면적인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다양한 참여와 이해당사자들을 논의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갈등

의 예방적 효과와 갈등해결법을 쉽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해당사자나 정책대상으로서의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과 갈등영향 분석과

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갈등해결기구

위에서 살펴본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갈등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단계별 

갈등해결기구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각 기구의 성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정책(법령 및 자치법규의 재개정, 

정책 또는 사업계획)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정책결정 전에 사회에 미

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러한 갈등 영향 분석서를 심의 평

가하는 기구로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분쟁을 

조정․중재하거나 해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갈등의 예방과 해

결에 관하여 법령정비, 교육훈련, 갈등해결수단의 발굴 등 여러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거나 갈등 예방차원에

서 갈등상황을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갈등관리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위

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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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기본법안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한 갈등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지속위, 2004).

․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한 갈등영향분석

․ 갈등의 예방에 관한 정책 및 교육의 수립

․ 소속 공무원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

․ 갈등과 예방과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

․ 그 밖의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갈등관리지원센터

정부출현기관으로 설치할 갈등관리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상의 각종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 기능으

로 한다. 갈등해결은 정책의 내용보다도 공정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갈등관리 활동지원, 매뉴얼 제작, 교육훈련 등 전문기관의 지원 없

이 동법의 실질적인 운영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법의 실

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갈등관리지원센터는 갈등예방과 해결프로세별로 매뉴얼을 제작하고 갈등

관리 관련 정책사례, 법․제도 등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과 보급 및 관련전문가의 양성, 민간부문의 갈등관리 관련 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앞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본법(안)의 제 18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인으로 설립 될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사업수행내용은 제 1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문화 등의 조사․연구․

지원

․ 공무원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갈등관련 전문가양성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갈등관리위원회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지원

․ 민간단체의 갈등관련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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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

문가 파견 및 지원

․ 행정기관의 갈등영향분석서 검토요청에 대한 자문

다) 갈등조정회의

갈등조정회의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

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해 둘 수 있는 회의체이다. 갈등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

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며 모든 구성과 운영은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조정회의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기본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정회의의 의장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통한 갈등해결을 추구

하고 있고, 조정회의가 독립성과 준사법기구적 성격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합의사항에 대한 기판력(재판상화해)인정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지만, 조

정회의를 통하면 갈등해결의 가능성과 부수적 학습효과(당사자간 관계개

선, 갈등해결의 노하우 획득 등)는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다. 

라. 외국의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행정상의 갈등해소법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

의 법제를 검토하였는 바,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행정분쟁(갈등)의 해결을 위해 민간부

문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행정갈등의 해결

인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방법이 활용

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특징적이다. 즉, 연방행정기관이 조정, 화해, 

중재 등의 기타 즉각적이고 비공식적인 분쟁해결기법을 이용하도록 권한

을 부여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이른바 행정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DRA)이 제정되고 1996년에 

그 개정법이 성립되었다. 또한 1990년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nego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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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making)이 국민참여에 의한 공공결정제도로서 행정상의 갈등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안)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ADR기본법의 제정 움직임이다. 즉, 

일본에서 2001년 6월에 제출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에서는 ADR이 국

민의 입장에서 보아 재판에 필적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그 확충, 

활성화를 도모해 가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기본적 사항, 일반적 사항, 조

정절차법적 사항, 특례적 사항을 포함하는 ADR기본법의 제정을 향하여 

ADR검토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요컨대,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외국법제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

리의 경우에도 개별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가야 함은 물론, 우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거나 사업 등을 시행

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이해관계인이

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다.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가족․젠더이슈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의 세계화, 다원화, 지식정보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

과 참여민주주의 사상의 확산,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등과 같은 

변화된 상황은 행정상의 갈등 해소 법․제도에 알맞는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참여와 토의 그리고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과 갈

등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적 행정갈등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행정상의 갈등을 사전예방 내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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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
가. 영국

1) 이혼 중재 프로그램의 대두 배경과 기능

가) 이혼조정의 대두배경

영국에서의 이혼조정은 1980년 가족 중재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이는 

1996년 영국 가족법의 근본적인 개혁에 해당하는 Family Law Act의 제정

을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이혼법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혼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고 몇 

차례의 조사를 시행한 바의 결과이다. 

이토록 신중하게 이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었던 것은 1969년 

이혼법의 개정 이래 이혼율과 동거율이 급증하고 혼외자의 출생율이 증가하

는 등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혼인의 성립을 보다 강화하고 결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이화숙, 2002).

개정 이혼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별거 및 

이혼 절차에 있어 필요한 조정개입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

정에서 영국 정부는 1997년 가족법의 제 Ⅲ 부를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가족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게 되었다. 즉, 가족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과 가족조정 기구들에 대한 실천 지침 및 능력 평가제와 

감사를 도입하였다. 

1999년에는 법률 교육 및 행동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라는 정부기구가 가족조정자들의 교육 지

침과 훈련, 행동 표준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고, 2002년에는 조정의 

질적인 기준(Quality Mark Standard)이 발표됨으로써,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한 조정서비스의 기준 및 지침이 세워지게 되었다. 

아래의 <표 Ⅳ-4>는 ADR 시스템 운영이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발전된 주요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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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UK college of Family Mediatiors 설립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7년 법률 지원 위원회(Legal Services Commission commitment)가 

공적 자금 지원 조정을 담당함 

․1999년 Access to Justice Act requirenments(요건)

․2002년 공적 자금 지원 조정에 대한 품질 마크(Quality Mark)

․2003년 사무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s)의 가족 조정 패널

․2004년 Bar Council의 ADR 위원회 

<표 Ⅳ-4> 영국의 ADR 시스템 운영 

나) 기능

영국에서의 이혼조정 개입은 가족․젠더 갈등에 시행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이다.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요소는 보통 양측 모두

에게 공정성을 부여하고 불균형한 권력의 차이를 어떻게 절충해 나아갈 

것인지가 된다. 이혼 즉 가사 분쟁의 경우는, 부모의 필요 뿐 아니라 아동

의 권리와 욕구가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정의 장점은 특히 가족 분쟁에 있어서는 비공개적으로, 비공

식적인 환경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합의 

내용이 위배되었거나 향후 이슈가 제기될 때, 다시 조정서비스 요청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

가 조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

하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정서비스는 분쟁해결에 있어 좀더 우호적인 방법과 수단

을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임파워링

(empowering)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영국에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결

과의 조정 개입을 위해 'safeguards & regulation'을 관리한다. 이는 이혼 

혹은 가사 분쟁의 해결을 위해 참여한 클라이언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절차상, 심리적, 윤리적인 기본 원칙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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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26) 

가) Family Law ACT 1996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정(mediation)의 법률적 근거는 Family Law 

ACT 1996에서 찾아볼 수 있다(FLA, 1996).

이 법에서는 파탄주의에 따른 재판이혼을 선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

정 이혼법은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첫째, 혼인은 지지되어야 한다. 

둘째, 파탄된 혼인의 당사자들은 혼인상담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혼인

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실제적인 단계를 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셋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혼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

소되어야 한다. 

① 혼인 당사자들과 자녀들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② 당사자들과 자녀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③ 혼인종료 절차상의 불합리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④ 혼인당사자 일방과 자녀들에 대한 다른 일방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인

한 위험이 가능한 한 제거되거나 감소되도록 

또한, 개정 이혼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혼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

어 진다.

(1) 이혼단계

  (가) 정보 취득을 위한 회의 참여(information meeting)

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정보 취득 회의에 참가하

여야 한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이혼에 관련된 정보와 그 결과를 얻고 혼

인 상담전문가를 만나 자녀들의 욕구 그리고 정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조치, 법적도움과 이혼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게 된다. 

26) 이화숙(2002). “영국의 별거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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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인파탄의 진술(statement of marital breakdown)

경솔한 이혼을 피하기 위해 정보 취득 회의에 참가한 후 적어도 3개월

의 냉각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후에도 이혼결심이 변치 않은 배

우자 일방 또는 양측 배우자는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때 혼인파탄의 이유나 그 파탄이 회복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혼인파탄의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적합한 기회가 주어지고 설명회 참가와 그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이 부여

된다. 이로서 이혼절차는 시작되는 것이다.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

해, 이혼진술서는 혼인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다) 숙고와 고려기간(period for reflection and consideration)

이혼의 유일한 원인인 혼인파탄여부는 숙고와 고려기간의 경과로 자동

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기간의 기본적인 지속기간은 9개월이 될 것이

나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혹은 일방배우자가 좀더 숙고하기 위해 

기간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6개월이 연장된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 이혼

을 어렵게 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금까지, 배우자들에게 오히려 자녀를 

원망하게 만들어 그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반대되어 왔으나 의회의 관심은 자녀들의 필요에 초점이 있었으므로 6개

월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폭력이 있거나 기

간의 연장이 자녀와 가족의 복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것으로 법원이 판

단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피할 수 있다. 

  (라) 숙고와 고려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당사자들에게 고려기간을 주는 것은 첫째 화해를 위함이고, 화해가 불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혼배우자와 그들 자녀의 앞으로의 생활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도록 지원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숙고와 고려 및 화해와 이혼후의 설계를 위해 상담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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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담은 법원의 복지관(court welfare office)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 이혼명령신청

숙고기간이 지나면 일방 또는 쌍방 배우자는 이혼명령을 신청할 수 있

다. 이 때 혼인이 파탄되었음과 모든 준비가 충족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

다. 이혼명령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일치된 때 허

용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설계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문제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바) 이혼금지명령

현행법의 이혼금지명령은 개정 이혼법에도 남아 있다. 이 규정에 근거

하여 성공한 예는 거의 없음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혼으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여, 금지조건을 약

간 수정함으로써 배우자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그 조건은 혼인의 종료가 상대방 혹은 가족 내 자녀들에

게 중대한 재정적 혹은 고통을 야기할 것, 그리고 혼인이 해소 되는 것이 

당사자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환경과 자녀의 이익에 반할 것을 요구한다. 

  (사) 이혼명령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일방 또는 양측 배우자의 신청을 받

아 이혼명령을 발한다. 현행법에 존재하는 이혼의 두 단계, 즉 이혼가판결

(decree nisi)과 이혼확정판결(decree absolute)은 폐지되며, 이혼명령과 동

시에 혼인은 종료 된다.

3) 전달체계27)

영국의 이혼조정 전달체계는 <그림 Ⅳ-1>로 나타낼 수 있고 본 장에서

는 전달체계의 요소 중, 재원, 전담기구, 조정자, 조정 서비스 세팅 등을 

27) Tina Kaulbach(2005). "ADR Management and Linkages to the Government on 

Family and Gender Conflict Cases" - 한국여성개발원(2005), ｢국민통합을 위한 사

회갈등 해소방안 국제전문가회의｣자료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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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 가족 조정서비스 지원

헌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교육기술부

(the Department for further 

Education and Skill)

법률 서비스 지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법률 서비스 지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National Family 

Mediation(NFM)

Family Mediation 

Scotland

Family Mediation 

Association

(FMA)

The Solicitors 

Family Law 

Association

(SFLA) 

<그림 Ⅳ-1> 영국의 이혼 조정 전달체계

가) 재원

(1) 재원 부담

영국 정부는 정부산하의 법률 지원 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법률 

지원 위원회는 조정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가능하면 소송에 의

지하지 않고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적, 사적 자금 지원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가족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3년과 2004년 법률 지원 위원회는 법률 자문과 지원에 총 21억 파운

드를 지출하였는데, 이 중 4분의 1은 가족 갈등과 관련한 것으로서 공적 

자금지원 가사 조정을 포함한 가족 갈등 사례에 총 4억 9천 4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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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출되었다. 

가족 갈등 사례에 지출된 4억 9천 4백만 파운드중 가사 조정 비용으로 

천4백만 파운드가 들었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 지원에 7천7백만 

파운드, 그리고 가족들의 소송 등을 지원하는 Legal Representation에 4억 

3백만 파운드가 지출되었다.

이혼 소송 평균 비용이 1만 파운드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조정 서

비스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정부의 공적 자금 뿐 아니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상당한 절약을 의미한다. 

1997년 가사 조정 시범계획 이후 법률 지원 위원회는 33개의 가족 조정 

단체 및 기구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225건의 가사 조정에 대하

여 법률 지원 위원회가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공적 자금 지원 조정의 자격 및 절차 

조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공적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그 재정적 자격에 합당한지를 평가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를 위

한 공적 자금지원을 받기 이전에 조정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

(consider)를 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조정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가족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얻

거나, 혹은 조정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이 회의

는 보통 20-40 분간 지속되며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 회의 

중간에 클라이언트들은 가정 폭력 및 아동 보호 이슈와 관련한 선별 과정

을 거쳐 가족조정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

는 자격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관련한 절차는 다음의 <그림 Ⅳ-2> 와 같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조정서비스 제공의  중간시점이나 또는 완료 후에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FMA(Fmaily Mediators Association)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특히 조정 완료 후 이러한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162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Party A visits Solicitor

(Legal Help)

agreement reached

Party B is given a

Willingness Test

Assessment Meeting

(Funding Code Referral)

Mediation Session(s)

broken down

Option to formalise 

agreement

apply for certificate to

go to court

<그림 Ⅳ-2> 공적 자금 지원 조정의 절차

나) 전담 기구 

영국에서 가족 조정에 대한 책임은 현재 정부의 헌법부(the Depart- 

ment of Constitutional Affairs)와 교육 기술부(the Department for 

further Eduacation and Skill)가 함께 분담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을 위

해 정부 산하의 가족조정기구(Family mediation bodies)를 두고 있다. 

이에 이혼을 포함한 가족 조정서비스는 이러한 정부 산하의 기구들이 

거의 전담하고 있고, 그러한 기구의 한 예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6년 설립된 The UK College of Family Mediators를 들 수 있다. 본 기

구는 가족 조정자들의 훈련과 영국과 웨일즈 내에 있는 가족조정기구의 

역할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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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가족조정을 위한 영국 정부산하 가족조정기구인 The UK 

college of family mediation과 공적 자금 조달 담당자의 역할을 맡고 있

는 Legal Service Commission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The UK college of family mediation

본 기구는 1996년 비영리 부분을 대표하는 National Family Mediation

(이하 NFM)과 Family Mediation Scotland, 영리 부문을 대표하는 Family 

Mediation Association(이하 FMA)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가족 조정(Family mediation - 이혼 혹은 별거 상황에 있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욕구를 돕는)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

국의 Bristol(The College runs a small office in Bristol)에 설립되었고, 모

든 가족 조정자들을 위한 최초의 국가 전문 기구이다. 이곳의 가족 조정

가들은 가족 조정에 대한 평가와 설립 기준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 마련, 

개선 및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효과적인 가족조정자들

의 리스트화된 장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부에 등록된 조정자들

을 여러 도시로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college 구성원들을 위한 뉴스레터와 Mediation 

UK와 연계하여 저널도 함께 발간한다. 

본 기구의 가족조정자들은 영국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있고 대개 법

률가, 카운슬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로서 

family mediation training courses를 성공적으로 마친 효과적인 가족 조

정가 들이다.

본 기구에서는 모든 형태의 커플들(예. 결혼 혹은 동거커플, 젊은 커플 

혹은 나이가 많은 커플, 자녀 혹은 무자녀 커플 등)에게 가족 조정을 수행

한다. 이들의 별거 혹은 이혼에 있어서 가능한 공정하고,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이 실시된다. 조정의 기간은 클라

이언트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조정

자는 3∼6번 정도 meeting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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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조정자는 자원봉사 협력기관, 민간기관, 법률사무소 등 각 단계마

다 요금이 부과되는 영역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일한다. 따라서, 비용

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게 될 조정자에게 사전에 가족 조정 

비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기구에서는 좀더 좋은 효율적인 가족 조정을 위해 가족조정에 

대한 정보가 설명된 광고물을 제공하는데, 이 광고물에는 이용가능한 가

족 조정 기관과 가족 조정자들의 명단이 리스트화 되어 있다.

(2) Legal Service Commission

법률 지원 위원회는 헌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 이

하DCA)로부터 공적자금지원을 받아 1997년부터 가족조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영리․비영리 기구들을 원조한다. 본 기구는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모든 문제(예: 인간관계 문제, 분쟁, 주택, 가정 폭력, 이익다툼 등)를 다루

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rights)

를 보호하며, 정보와 조언을 제공,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조하는 

기능을 한다. 더불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시설(asylum), 이

주, 교육, 고용, 정신 건강, 지역사회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원조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의 네트웤을 수행한다. 

법률 지원 위원회는, 가족 문제 해결에 있어 전체론적 접근 방식

(holistic approach)을 장려하는 가족 자문 및 정보 서비스(Family Advice 

and Information Services - 이하 FAIns)를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였다. 이

러한 시범 사업은, 갈등 해결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의 실행은 처음에는 가족 사무 변호사(family solicitors)들을 중

심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가족 조정가들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다) 조정자

(1) 조정자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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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가족 조정가들은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사무 변호사

(solicitors), 치료 전문가, 카운슬러와 그 밖의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연계

하여 일한다. 가족 조정가로서의 커리큘럼과 훈련과정을 끝마친 이들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지식을 함유한 전문 조정자로서 보통 법률가, 카운슬러, 사회사업가 등

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2)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 

가족과 젠더갈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가족조정자들의 훈련이다. 

이에 가족조정자협회(The Family Mediators Association 이하 FMA)는 15

년 전부터 창설되어 가족조정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영리기구

(independent for profit sector)이다. 

FMA 조정자들은 법률 및 심리 치료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훈련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 가족 조정의 이론 및 실습

- 조정 기술 및 기법

- 가족 역동(family dynamics)

- 젠더 이슈

- 가정 폭력 및 아동 보호 이슈

- 가족법

- 계획 준비(drafting) 및 행정적 관리 기술

라) 조정 서비스 세팅

(1) 영리 부문

2003-2004년 영국의 영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정 건수는 비영리 기관

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지만, 영리 기관의 가족 조정가들의 수는 비영리 

기관의 가족 조정가들의 수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이는 다음의 <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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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와 같다. 2002년 12월에는 정부 산하의 법률 지원위원회에서 조정서

비스 제공에 따른 공적자금지원과 관련, 영리기관과의 영구적 계약체계를 

실시하였다. 

비 교 
영리

(For profit)

비영리

(Not for profit)

조정건수(Number of mediations in 

03/04)
7,626 6,670

조정가(Number of mediators)  157   63

<표 Ⅳ-5> 조정 건수와 조정가들에 대한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 비교

(2) 비영리 부문 

비영리 조정 서비스의 설립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혼 및 

별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단체와 연계 혹은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경우는 아동 상담 혹은 센터와의 접촉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조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가족 조정자들도 있다. 

비영리 기관과의 계약 모델은 이러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고려하도록 

개발되어 있으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법률 지원 위원회와 2004년 10

월에 계약을 맺게 되었다. 

4) 영국 가족조정의 향후 과제 및 한계점28)

가) 향후 과제 

가족 분쟁 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두 정부 부처, 헌법부와 교육기술부는 

가족조정에 대한 공적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클라이언트들이 강제

28) Tina Kaulbach(2005). "ADR Management and Linkages to the Government on 

Family and Gender Conflict Cases".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국제전

문가회의 자료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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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제공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가족조정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장려한다. 

가사 분쟁 해결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반 대중에게 조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헌법부에서는 인식 제고

와 자문 및 실질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시범적으로는 도움의 전화(helpline)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정부

의 승인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움의 전화는, 특정 사건에 조정서비스 제공

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영국과 웨일즈 지방의 지역 공인 조정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비롯, 가족 조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을 담당하게 될 것

이다. 또한 도움의 전화는 언론 뿐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 팜플릿, 포스터, 

카드 등을 통해 조정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하는 캠페인

에 의해 지원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조정의 주(the Mediation Week)를 2005년 10월 말에 시작

하였는데, 이것은 영국과 웨일즈 지방의 민사 및 가족 법원에 중점을 둔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 조정가(local mediators)들은 법원 직원 및 법률 지원 위원회 대

표부들과 함께 사법부, 법원 직원, 법률 전문가, 자문 기구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조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예로, 조정가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와 프레젠테이션, 법원 오픈 데이

(court open days), 대기실, 안내 데스크 및 지방 라디오를 통한 선전 등의 

활동 전개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가족 조정가들 모두 이러한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방 

법원과 연락을 담당할 회원을 보유할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가족 조정서

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8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나) 한계점 

가족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족조정이 모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원조하는 만병 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여전히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

에 대해서는 가족조정가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족조정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전체적인 시스템

(whole system)내에서 각 서비스 제공 기구 혹은 전문가들 사이의 유연성

(flexible)과 상호적인 다학제간의 교류(inter disciplinary)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 미국
1) 이혼중재 프로그램의 대두 배경과 기능

가) 이혼조정의 대두배경

미국에서의 전통적인 이혼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최소화하

고 제3자의 의사결정을 최대화하는 적대적 규범에 기반 하였으나, 점차 

가족관계의 시작 및 종결이 공적인(제도의) 의미에서 사적인(관계의) 의미

로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법정소송에 소요되는 정서적, 경제적 비용에 대

한 사람들의 불만증가와 더불어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정의 잠재적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 초반 파탄주의 이혼(no-fault divorce) 철학을 

가진 일부 변호사들이 "비적대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이혼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을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이혼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다루며, 이

혼을 법률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엮인 다차원적 

과정임에 주목한 결과였다.

1939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법원과 연계된 공적 조정 서비스를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이혼하려는 부부의 화해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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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과 양육권 조정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 1980년에 이르러 

캘리포니아주는 최초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분쟁을 갖고 있

는 모든 부모는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법제화하였고, 그 후에 대

부분의 주(州)에서 의무적인 조정 정책을 펴고 있다.

법원과 연계되지 않은 최초의 사적 조정기관은 1974년 조지아 주의 애

틀란타의 변호사였던 O. J. Cooler가 만들었는데, 그는 1975년 가사조정협

회(Family Mediation Association)를 설립하였다. 이 FMA에는 이혼조정

에 관심이 있는 여러 학문적 배경의 개인과 기관이 참여하였고, 이후 

1982년에 Academy of Family Mediators(AFM)이 설립되어 가족과 이혼

조정자를 위한 전문가 협회가 되었다. AFM은 조정훈련 프로그램을 후원

하고 임상과 자격규정 등 공공정책 이슈를 이끌고 있으며, 2001년 AFM 

과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Network (CREnet)가 합병하여 

Association of Conflict Resolution(ACR)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분쟁해결 

섹션으로 9,000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조정의 기능

조정(mediation)이란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과정으로, 

문제(분쟁)해결 중심의 초단기 서비스, 구조화된 협상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조정의 과정을 통해 중립적인 제3자는 이혼 당사자들의 적대감을 최

소화시켜주고 분쟁의 씨앗이 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과학(science)이라기보다 기술(art)에 가

까우며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일련의 지속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조정을 위한 “올바른 방법” 즉, 조정의 정답이나 왕도는 존재하지 않으

며, 분쟁이나 당사자에 따라 조정을 위한 각기 다른 전략이나 전술이 요

구된다. 

조정자는 자신의 배경, 성격, 기술에 따라 자신만의 독특성과 스타일이 

있으나 어떤 조정에서나 공감, 감수성, 동정심, 경청능력, 직감, 타이밍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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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조정의 주체는 조정자가 아니라 분

쟁의 당사자들이며, 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에는 촉진주의적 조정과 평가주의적 조정으로 구분하

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촉진주의적 조정에서 조정자는 단지 토론이 건

설적인 방식으로 가는데 초점을 두도록, 그리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목

적과 관심을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주의적 조

정에서는 포함되어야 할 이슈 혹은 제외시켜야 할 이슈를 조정자가 구분

하고 토론의 초점을 지시한다. 중요한 것은 제외시켜야 할 이슈를 정하고 

활용되어질 절차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다) 조정의 장점

보고에 의하면 이혼조정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미국의 

연구결과, 이혼조정을 거친 경우에 재판 전 합의율이 더 높았고 항소율이 

감소하였으며, 공동후견의 합의율이 더 높았다고 하며, 분쟁 당사자들도 

재판을 통한 판결보다 합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조정

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절차가 비공식적이므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재판보다 조정에서는 “평화를 전하는 말”을 할 기회가 많다.

○ 민감한 상황을 완화시켜주며, 같은 입장에서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쪽을 ‘승자’로, 다른 쪽을 ‘패자’로 선언하지 않는다.

○ 과정상에 만족도가 높다.

○ 법정보다 적극적 탐색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창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간에 보다 나은 관계가 유지된다.

○ 아이들도 부모가 이혼결정 과정에 참석하여 부모의 결정내용을 알고 

질문할 수 있다.

○ 이혼 뒤에도 자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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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뒤에 가족과 관계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원해준다.

○ 적대적 분위기의 재판보다 조정에서 훨씬 더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 재판보다 조정이 비용면에서 저렴하다.

라) 조정자 유형과 조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혼중재에는 비변호사 조정자와 변호사 조정자의 두 유형이 있다. 비

변호사 조정자는 조정영역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아 어떤 성격의 논쟁이

라도 조정할 수 있다. 변호사조정자는 분쟁에 관련된 법률훈련을 받았거

나 토론을 촉진시키는데 충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비변호사 조정자 

역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진술된 상호만족적인 목표를 향한 토론을 촉

진하기에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 

비변호사 조정자가 조정에서 만나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첫 번째는 조정자가 당사자들에게 단지 형식을 제공하는 일보다 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조정자가 조언을 해주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즉, 변호사 비용과 조정자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비변호사 조정자가 “조정현장에서 승산 없는 싸

움”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조정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당사자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를 말한다. 

한편 동일한 당사자들이 변호사조정자를 찾아간다고 해보자. 변호사조

정자는-덜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다른 선택들에 직면하게 된다. 당사자

들이 변호사조정자를 찾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이 알 필요가 있는 많

은 법적 이슈들이 있을 것이며, 변호사 조정자는 이를 기꺼이 알려주고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조정자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당사자들의 기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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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미국의 조정(mediation)의 법적 근거는 Adoption and Safe Family Act 

(1997)에 근거한다. 연방국인 미국에서의 조정 자격은 주별로 규정되어 있

으나, 조정자자격, 면허, 그리고 훈련에 대한 규정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따라서 조정자에 대한 윤리강령도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

다. 이것은 조정에 대한 정의, 최소한의 자격, 표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만 플로리다, 조지아,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만 자

체적으로 조정자에 대한 훈련, 자격규정 등에 대한 총체적 과정이 수립되

어 있다. 합의된 자격규정이 부재하므로 조정훈련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

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학위과정이 증가하

고는 있으나, 조정 실천 커리어나 수련감독에 대한 과정은 구축되어있지 

않다.

3) 전달체계

가) 조정자의 배경

미국의 이혼조정자들의 배경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정신보건 전

문가들(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가족치료자 등)이 전체 사적 조정영역의 

78%를 차지하며, 공적 조정영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는 

사적 조정영역의 15%를, 공적 조정영역의 1%를 점하고 있다. 한편 가사 

및 이혼조정에 대한 표준모델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협회들(AFM, 

CREnet, 미국변호사협회의 분쟁해결 섹션 등)의 협력적 노력으로 구축되

었다. 

나) 조정 서비스 세팅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법원연계된 조정 서비스부터 민간 조정, 에

이전시와 클리닉, 지역사회의 조정센터까지 다양하다. 이혼 조정에 따르

는 비용은 극소수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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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세팅에 따라 무료에서 시간당 400불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인 조정 

서비스의 세팅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이다.

(1) 법원 연계 조정

미국의 약 10%의 가정법원(가사지원)이 자체적인 조정 프로그램을 갖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은 세입으로 충당한다. 법원은 분쟁 당사자인 

부모로 하여금 자녀 양육 및 면접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조정에 참여하도

록 강요할 수 있으며 법원 연계 조정자들은 주로 사회사업가와 심리학자

들로 가정법원(가사지원)의 책임자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다. 법원 준거

의 조정 서비스의 특징으로는 조정할 수 있는 이슈들은 제한적이라는 것

과(주로 자녀양육 계획), 조정 회기 횟수 역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한 예산과 물리적 공간, 스태프 등의 자원에도 한계가 있다. 조정자들과 

법원 시스템간에는 공생적 관계가 있다.

(2) 사적 영역(민간 조정)

사적 영역의 조정자들의 많은 수가 법률적 또는 정신보건 배경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신보건 배경의 조정자가 더 많으나, 변호사 조정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적영역의 조정자들은 전형적으로 법원의 소개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수임료를 받고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

적 조정자들은 재정과 자녀양육, 재산 등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

정회기의 횟수가 분쟁 당사자들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것이 장점이다.

(3) 에이전시와 클리닉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서비스(예컨대 부모교육, 가족상담, 재정계획 

등)를 제공하는 에이전시 또는 클리닉에서 이혼조정 전문가 1∼2명을 고

용하여 이혼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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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의 조정센터

일부 지역사회 조정 센터도 이웃의 분쟁 해결 차원에서 회사-소비자 분

쟁, 고용주-노동자 갈등, 가사갈등 등, 여러 가지 분쟁 중 하나로 이혼조정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이혼조정은 주로 훈련

된 자원봉사자나 상근 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과 짧은 회기가 특징이다.

다) 조정형식

(1) 변호사가 개입된 조정의 예

  

조정자

상담 #1
5~10분 전화하기

상담 #2
5~10분 전화하기

2개의 마케팅
패키지를

상담자에게 1개, 
고객에게 1개를

보내기

조정자와 변호사의 회의

고객과 변호사의
개별 회기 #1

고객과 변호사의
개별 회기 #2

작업회기

•브리핑

•계획 형식

<그림 Ⅳ-3> 변호사 개입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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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회기와 연속회기의 조정형식

    

단독 회기

접수

1~8시간 작업 회기
화해 혹은 종결에 서명하기

필요하다면
1~8시간
작업 회기

연속 회기

접수

2~4시간

2~4시간

2~4시간

합의도출과
초안 정리

단일 회기
4~8시간

초안과 화해에
서명

중지 혹은
종결

<그림 Ⅳ-4> 단일회기 및 연속회기 조정 형식 

4) 프로그램

가) Florida 주의 Lee and Collier 카운티의 Parent Coordinator 제도

플로리다 주의 Lee and Collier 카운티에서는 변호사와 판사들이 양육 

코디네이터(Parent Coordinator)를 활용하여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둘러

싸고 첨예한 갈등을 겪는 이혼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 Parent Coordinator는 최소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 주에서 인

정하는 정신보건분야의 자격증과 Family Mediation 자격증을 갖고 있어

야 하며, 가족법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법률안

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부모가 가족의 욕구에 가장 효

과적인 부모역할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

모의 갈등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하며 자녀의 발달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Parent Coordinator의 가장 큰 역할은 부모 간

의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부

부의 갈등발생 아래 숨겨진 문제를 다루어 자녀양육을 협조적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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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Parent Coordinator는 부모가 자녀

가 있는 곳에서는 갈등 없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 

Parent Coordinator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조정 작업을 한다.

○ 양쪽 부모의 변호사가 Parent Coordinator의 도움을 받기로 합의하

면, 판사가 명령을 내림.

○ Parent Coordinator는 먼저 양쪽 부모의 변호사를 만나고, 부모와 자

녀를 함께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남.

○ 학교생활,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한 여러 문서를 검토함.

○ 교사나 상담자, 이웃 등, 관련된 제3자(증인)를 만남.

○ 부모와 자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면접일정을 잡음.

○ 양육이나 면접 분쟁을 중재함.

○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의사소통기술, 아동발달 이론, 이혼 시 자녀관

련 문제 등)을 시킴.

○ 조정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면접일정에 대해 건의함.

○ 자녀문제에 대해 자녀와 부모의 관점에서 법원에 보고함.

○ 부모면접을 거부하는 자녀와 상담하고 교육함.

○ 양쪽이 합의에 이르면, 변호사는 성문화된 문서를 작성함. 

○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청회로 넘어가고 parent coordina- 

tor는 법정에 나가 판사에게 증언해야 함. 

나) Iowa Mediation for Permanency Project 

Iowa Mediation for Permanency Project는 부모-자녀 영속성을 만들기 

위해 조정을 활용하는 Iowa 주의 조정 프로젝트로 조정에 대한 비적대적

인 접근방식과 애착 및 능력부여(empowerment)의 원리에 기초하여, 

1997년의 입양 및 안전가족법에 의해 확립되었고 아동복지에 있어 국가

적인 우선 순위로 자녀를 위한 영속성을 추구하고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

이다. 조정은 아동복지단체, 부모, 그리고 개입되어 있는 다른 가족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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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관계를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된 합의서는 장기적인 성

공을 위한 보다 좋은 기회로 삼으며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기술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IMPP 프로젝트의 디자인과 개념적 틀은 CAMP 

(Cooperative Adoption Mediation Project)모델에 기초했는데, 전통적 조

정의 중립성과 가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한 이상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아동복지의 선택안들에 대한 지식이 결합한 것이다. CAMP 모

델과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단지 부모권리의 종결이라는 최종적 시

점이 아니라 영속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논점으로 조정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IMPP는 필요한 만큼 여러 번의 회기에 개입하는 더욱 확장된 모

델을 사용하였고, 조정자들은 왕복 조정(shuttle mediation)방식을 활용하

여 바로 눈앞의 주제나 조정과정 단계에 의존하는 개인, 커플, 혹은 더 큰 

집단을 만난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IMPP의 주요개념에는 중요한 목표가 되는 영속성, 애착과 능력부여, 타

이밍의 유연성 등이 포함되며 모집하고 심사(선발)하는 1단계, 사정하는 2

단계, 조정하는 3단계, 추후작업의 4단계로 구분된다. 프로젝트 스태프의 

역할은 조정에 대한 커뮤니티를 교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

는 이 프로젝트가 영속성 해결이라는 매우 다른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아동복지의 경험과 아동복지 시스템에 대한 분명

한 이해를 가진 조정자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었으며, 이것은 조정자가 당

사자들이 현실성이 있고 영속적인 계획들을 개발하게끔 촉진하는 과정을 

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DHS 사건매니저, 변호사, 판사들을 포함하여 사건

에 개입된 전문가들과 함께 조정자도 신뢰받게 되었다. 따라서 영속적인 

조정에 대해 합법적인 대리인들을 교육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도

전이 되었다. 

5) 조정자 선발 및 훈련 프로그램

가) 조정자의 선발

조정자는 신문이나 TV, 협회광고, 법원 출판물 등의 공고를 통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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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모집되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중 내내 지원서를 낼 수 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일정이 결정된 후 조정기관의 면접을 통해 선발

되는데, 선발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자다운 의사소통 스타일이

다. 조정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은 1∼5일 간의 프로그램을 수료함으로 이

루어진다.

○ 초기훈련은 조정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들을 통해 강의, 시범, 실습, 

역할극 등으로 이루어지며, 훈련 시 베테랑 조정자의 도움을 받음. 

전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역할극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훈련가들

은 훈련생의 잠정과 성장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함.

○ 공식적 교실 훈련 후에 멘토(선배조정자)와 함께 조정 실제에 투입

됨. 베테랑 조정자는 훈련생에게 피드백을 주며 진보를 모니터함. 훈

련생은 공동 조정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멘토십(mentorship)기

간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면 훈련생은 1년간 수련조정자가 됨.

○ 1년간의 수련조정자의 봉사기간을 마친 후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조정활동을 하게 됨. 조정평가자는 수련조정자의 개인 숙련도를 평

가하고 피드백을 줌. 

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의 예

미국의 이혼조정자 훈련 프로그램 중 Michigan주에 본부가 위치한 

Mediation Training & Consultation Institute 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 곳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은 조지아주, 일리노이주, 인디애

나주, 아이오와주, 켄터키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펜실베니아주, 테

네시주 및 워싱턴주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프로그램명은 이혼과 양육권 조정훈련 워크샵(Divorce & Custody 

Mediation Training Workshop)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혼 및 양육권에 대

한 전문 조정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5일간(40시간) 

진행된다. 또한 프로그램은 역할극, 강의, 시뮬레이션, 토론과 함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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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장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조정의 첫 단계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부터 마지막 단계인 완성된 합의서를 도출하기까지의 이혼과 양육권 조

정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관들에서 인정되고 있다.

   - 가족 조정자/갈등해결 협회(The Academy of Family Mediators/ 

Associ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 미시간주 대법원 가사관련 조정훈련 프로그램(The State Court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Michigan Supreme Court as a 

Domestic Relations Mediation Training Program under Michigan 

Court Rule 3.216.)

   - 오하이오주 대법원(The Ohio Supreme Court)

○ 프로그램 아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이혼조정의 개관: 왜 조정을 촉진시켜야 하는가, 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조정의 모델을 보여주며 이혼조정과정의 단계(8단계)를 설명

함.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제들을 제시함.

(2) 정서적 이혼과정과 중재: 이혼의 6가지 차원을 설명하고 협의와 돌

이킬 수 없는 지점, 비애과정의 단계와 이혼 후 관계망의 문제를 조망함.

(3) 사정을 위한 개별면접: 조정이 적절할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를 수

집, 조정자와 각각의 당사자와의 라포(Rapport)형성, 조정과정에 대한 정

보주기, 조정하기를 원하는 주제에 대한 각 당사자의 요구와 관심사에 대

한 정보수집, 조정이 적합한지 사정하기, 만약 조정이 적합하다면 형식에 

따라 과제를 제시함.

(4) 진행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설명(합동회기 1): 당사자 모두와 

조정자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조정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조정하기로 서로 

동의하도록 함.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조정의 행동적 지침에 대

해 알려주고 조정 작업에 헌신하도록 권유함. 조정에서의 그들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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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그것들을 기록함. 개별 회기 때의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다

시 수행하게 하고 첫 번째 이슈로 시작함.

(5) 재산, 세금 및 연금, 재정 비디오: 당사자들이 말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 기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진술문을 작성함.

(6) 지출경비를 세워보기: 한달 단위의 지출경비를 예상해 봄으로써 각 

당사자의 이혼 이후의 생활을 더욱 현실적으로 지각하고 미래의 필요와 

생활양식에 대한 감각을 일깨움.

(7)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준비된 체크리스트로 자녀양육과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해봄.

(8) 갈등관리: 갈등해결 유형을 살펴보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

분하여 win/win하게 함. Fisher와 Ury의 이론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위치

가 아니라 유익과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냄.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고 당사자에게 협

상 가능한 합의에 대안의 초점을 둠.

(9) 조정의 이슈들을 구조화하기: 무엇이 이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각 이슈들의 유형을 규명함. 이슈들을 구조화할 때는 한번에 하나의 이슈, 

중립성, 공동성, 짧고 명료하게, 미래성, 당사자는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그리고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한다는 규칙들을 

기억해야 함.

(10) 자녀와 이혼: 자녀의 경험을 서술하거나 말로 표현해보고 자녀의 

일반적인 필요를 살펴봄. 자녀의 발달적 필요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자

녀의 필요와 관련된 조정자의 역할, 정신건강 전문가의 활용, 자녀가 조정

에 참여하는 문제, 장기적인 부모역할 등에 대한 기본 접근법을 다룸.

(11) 부모역할과 자녀양육비에 대한 합의: 부모가 부모역할을 개발하도

록 돕는 단계를 소개하고 어떻게 조정에서 부모역할 진술문을 만들어내

는가에 대해 설명함.

(12) 조정 기술들: 조정기술들과 도구들을 안내함. 중립성과 공평성, 힘

의 균형, 협력조정의 문제와 정서를 다루는 것, Cacus가 진행되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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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에 따른 규칙들을 설명함.

(13) 가정폭력 이슈: 권력과 통제가 가족시스템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조정에서 가정폭력이 이슈가 되는지 에서부터 가정폭력과 조

정에 대해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됨. 이 영역은 별도의 

자료집이 있음.

(14) 마케팅과 실습, 그리고 어떻게 전문적인 조정자로 개발될 것인가: 

조정자로서 현실에서 활동해가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룸.

(15) 윤리와 기준: 이혼조정자를 위한 실습기준 모델을 제시하면서 윤리

적인 문제와 전문가의 책임을 강조함.

다. 한국
1) 갈등조정기구

이혼을 비롯하여 기타 가족갈등 해소에 있어서는 정부를 주축으로 한 

통합적인 가족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모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갈등 조정 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는 상당

히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재판 이혼의 경우 필요한 조정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가정

법원(Family court)을 들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 심판부 5개부와 

가사 심판부 5개부로 구성되는데, 이혼과 관련한 문제의 접근은 가사 심

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가사 심판부는 가사조정(家事調停)과 가사심

판을 한다. 여기서 가사조정은 재판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정 분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특별절차이다. 이러한 가사조정은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

을 주재하게 된다. 

이혼 시 이러한 가정법원의 조정서비스는 이혼을 고려하는 클라이언트

들의 심리상담을 통한 화해권유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일부 가사조사관의 월권행위가 비난을 받고 있다. 즉,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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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가사조사관들이 합의만을 목적으로 임의적인 합의조항을 만들

어 강권하는 등 무리한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가사조사관은 판사의 명령을 받아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고, 

조정을 위한 조치권이 있으나 가사조사관이 임의로 화해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해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조정안을 도출할 권한은 없는데도 말이

다(이상석, 2003). 다시 말해, 가정법원 내에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클라

이언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문적이고 훈련된 인적자원 구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4. 12. 27.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함

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 3. 2.부터 숙려기간 및 상담을 시범적으

로 실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

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

는 경우는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때로부터 1주일(일종의 숙

려기간임)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부부 중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이 가능하다. 즉, 위와 같은 부부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은 후 그 다음날에 확인을 받든지 상담을 받지 않고 1

주일 후에 확인을 받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다(http://slfamily. 

scourt.go.kr/main/Main.work).

이러한 이혼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

에 이혼상담 등을 담당했던 상담기관들과의 중복성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위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가정지원센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 민간이 운영

하는 기관이다(박인혜, 2005). 따라서 이혼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좀더 차별화되고, 통합적인 서비스



Ⅳ. 각국의 갈등관리체계 183

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이혼과정 및 이혼 시 갈등을 조정

(mediation)하는 형태의 서비스 역할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상담 프로그램

가) 상담 프로그램의 개념 및 현황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 대한 상담적 개입은 결혼관계에서 개인 및 부

부의 욕구와 원함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

비스이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

행될 수 있다. 

현재 협의이혼자 중에 이혼 전 상담, 조정 개입을 받는 비율은 10%이하

이며, 부부가 함께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전영주, 

2005). 즉, 협의 이혼하는 부부 중에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향상된 의사소

통 후에 결혼관계를 종결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

담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과 더불어 상담자에 대한 공적 신뢰도의 결여, 상

담서비스 기관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상담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부부가 심각한 결혼관계의 문제를 

지각하는 때부터 상담을 받기까지 평균 6년이 걸린다고 한다. 부부간의 

갈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쪽 또는 양 쪽 배우자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워짐을 고려할 때, 일찍 체계적 도움을 받을수록 갈

등의 예후가 좋을 수 있다.

이혼을 둘러싼 갈등은 단계 별 개입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과 사후 처

치(상담과 조정)의 두 가지 형태의 개입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은 아동, 청소년기에 공교육과정과 가정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의사소통훈련과 갈등해결방법을 교육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학

생과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의 집단상담프로그램(예: 

이성교제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를 통한 교육(예: 결혼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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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들이 사전예방 

차원의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세팅일 것이다. 또한 심각한 갈등이 없는 

기혼자 대상으로 결혼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갈등

의 사전 예방의 효과가 강하다. 이러한 결혼관계강화 프로그램 역시 종교

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세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방적 차원의 결혼준비교육은 강좌 형식과 소그룹 형태의 집단상담 방

식이 있으며, 후자가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강좌 형식의 결혼준비교육도 결혼관과 가족관, 성역할과 성의식 등

의 가치관에서 성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부갈등 발생 후에 부부가 함께 상담 받을 수 있는 합동 치료적 개입

으로는 부부상담, 이혼상담, 성치료 등이 있다. 물론 개인상담도 가능하

나,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인 부부 모두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협상기간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이며, 이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

면, 이혼부부는 만성적 갈등관계에 빠지기 쉽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

혼협상의 결과와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혼당사자의 심리적 

특성, 부부의 권력특성, 이혼욕구수준, 협상수준(의사소통수준, 갈등해결

방식), 제3자의 개입, 협상소요기간 등이 지적되었다.

나) 상담/조정 프로그램의 미비점

갈등 해결을 위해 예방, 상담, 조정에 대한 개념적 명료화 작업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적갈등의 경우 상담과 교육을 동시에 접

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발급되는 조정/상담 관련 자격증

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으며, 각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이에 

대한 공적 규제가 시급하다. 현재 부부 및 가족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상

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단체로, 한국가족치료

학회(가족치료전문가), 한국상담학회 산하 가족상담학회(전문상담사), 한



Ⅳ. 각국의 갈등관리체계 185

국가족관계학회(가족상담사)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

을 발급하는 학회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학회마다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자격증 취득에 따른 비용이 크고,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므로 취업이나 

개업에서 실제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쟁 당사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는

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조직(학회,협회)에서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해 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

한편 조정/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계층에 

따라 서비스의 근접성이 차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저소득층 

가족의 갈등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

로 중재될 수 있어야하는 한다. 한편,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도 민간가족치료연구소나 정신과 클리닉에서 개별

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갈등을 다룰 있는 전문 조정자 훈련과정(조정자 양성과

정)을 개설하여 법 또는 상담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정자는 일반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이슈들(자녀양육문

제, 위자료, 양육권 및 면접권, 세금 문제 등)에 익숙해야 한다.

다) 상담/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으로는 법원(서울지방법원), 복

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있다.

○ 상담이 이루어지는 민간기관으로는 대학부설 연구소 및 기관, 민간 

심리상담소 및 정신과 클리닉 등이 있다. 

라. 외국의 개인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미국이나 영국의 갈등관리정책이나 제도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대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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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문제를 철저히 사적영역으로 

간주하는 정서 때문에 국가차원의 갈등관리에 대해 일반인들이 정서적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운명론적인 정서로 인해 사

적 갈등에 대해 쉽게 역술가에게 의뢰하는 경향과, 훈련받은 상담가나 조

정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도 우리 사회에서 체계적 갈등중재

가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적갈등에 사회나 국가

의 적극적 개입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까지 상당 기간동안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사랑

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은 이혼조정사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어, 

일반인들이 가사조정에 대해 비교적 익숙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연방국인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갈등조정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

를 하므로 조정자 자격이나 면허, 훈련 등에 대한 주(州) 간의 합의에 이

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통일된 이혼/

가사갈등 조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

이다. 미국은 과거 여러 개의 갈등조정단체들이 난무하여 여러 차례의 합

병과정을 거치면서도 단일단체가 구성되지 못함으로서 현재 주(州) 간에 

획일적인 자격규정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경

우를 타산지석 삼아, 갈등관리정책을 정비하는 초반부터 각계각층의 전문

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해보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이나 영국의 조정제도는 이혼에 대한 파탄주의 관점이 증가

하면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지

향하지만, 세계적 추세가 파탄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

리나라의 사적갈등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혼제도 역시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는 유책주

의의 대표적 예인 간통죄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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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가사조정정책은 남편과 아내가 분쟁의 당사

자임을 인정하지만 분쟁의 최대 피해자는 자녀라는 관점에서, 자녀의 최

대의 복지를 보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혼 전 상담을 받는 대상은 신혼부부와 미성년 자

녀를 두고 있는 협의이혼 부부이다. 즉, 이들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통해 

가능하면 결혼파경을 재고하고 관계회복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인

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목전에 두고 관계회복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며, 따라서 조정은 이혼과정에서 배제되며 부모의 분쟁의 희생

자가 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인 부모가 원활하게 의사소

통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

교섭권,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미국의 방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미국이나 영국의 체계적이며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조정제

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사조정제도를 수정하고 확대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암시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심판부 관할의 가사조정은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개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사례 당 30분∼1시간 정도 할애

되며 합의에 도달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법원 외에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있어, 민간

조정기구나 지역사회의 조정센터에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단독

회기의 경우에는 1∼16시간의 작업회기를 가지며, 연속회기의 경우에는 2

∼4시간짜리 회기를 3회 이상 갖게 된다. 이에 비교하면 거의 단회성의 

30분 조정을 하는 우리나라의 조정 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갈등해결의 실

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현행 조정 시간과 회기를 늘려 

분쟁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조정자는 다양한 학문적, 직업적 배경을 

가지거나, 대다수 가족치료, 심리학, 사회복지 등의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가들과 일부 이혼전문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가사조정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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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지만, 사업가나 병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정자 선발부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정신보

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사조정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

육,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조정자들의 친목 중심의 모임이 있을 

뿐, 가사조정을 위한 학술적 또는 이익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

우 갈등 및 가사조정 관련 협회들의 협력적 노력으로 이혼조정에 대한 표

준모델을 구축하였다. 조정자 단체(협회나 학회)는 조정자들이 정기적인 

워크샵/세미나를 통해 조정기술과 능력을 향상하고, 조정업무에 대한 표

준모델을 제시하며, 조정자 자격갱신을 위한 훈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맞는 조정이론과 조정과정에 

대한 학술적 접근도 필요하다.

넷째, 영국의 경우에는 이혼조정의 개입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될 뿐

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재정과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전달

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되

는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갈등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섯째, 조정자들에게 조정을 위한 윤리적 민감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는 하나, 특히 상담이나 조정

의 영역에서는 윤리적 딜레마가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일부 조정자들이 

합의만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 안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권

한 행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조정자

를 위한 윤리적 강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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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
실질적인 민주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한국사회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개

인 및 집단의 권리주장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갈등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

다. 특히,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찬반입장은 경우에 따라 매

우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정

책 추진절차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성장으

로 인한 과정적 결과물로 여겨진다. 즉, 통제에서 자율로 국정운영방식이 

이행함에 따라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부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피력

할 기회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권한과 이익을 둘러

싼 경쟁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갈등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나태

준, 2005).

이에 정부 또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갈등관리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

다29). 이는 무엇보다 시민사회 대두로 인한 역기능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폐해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적절한 관리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

하면서 구조적 중층성과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어 단일한 가치나 규범 혹

은 일원적 이해관계에 의한 합의형성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주도하는 젠더 및 가족이슈 갈등 

역시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서

구사회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인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

29)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갈등관리 사례 세미나 8/25; KDI 갈등조정제도 국제

심포지엄, 9/22-23;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갈등관리 전문가 워크숍, 10/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사회갈등 해소방안 국제전문가 회의, 10/6-7; 한국행정학회 갈등관

리 기획세션, 10/7; 국토연구원 국책사업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세미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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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지만, 그동안 한국의 산업화는 가족에 기반을 둔 

공동체주의 혹은 국가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질서와 병행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족주의의 구속력은 그대로 유

지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성공적인 산업사회로의 이행에도 불구

하고 가족주의, 공동체주의로 대별되는 집합주의의 내면화를 강요당한 

채, 가족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 인권과 공동체주의가 

빚어내는 가치갈등에 대한 문제인식은 억지(抑止)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오면서 젊은층의 개인화된 삶의 방식이 주요 담론으

로 나타나고 여성들의 권리자각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가 개인행위 및 

사유양식의 원형으로 공유되어온 기성의 가족주의, 공동체 중심주의와 심

각한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른바 개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김

혜영, 2003). 그러나 여전히 가족과 젠더가치 및 행위규범을 둘러싼 집합

주의와 개인주의, 가부장적 부계혈통주의와 양성평등주의는 성별, 세대별, 

계층별, 특정부문별 가치격차를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군가산점제, 성매매특별법,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가족과 젠더이슈 갈등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다. 무엇보다 젠더 및 가족이슈 갈등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당사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갈등경험의 영역이 바로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해결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설득적인 갈등관리기제의 마련과 갈등의 사전예

방기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법적 근거
가족이나 젠더 이슈를 둘러싼 집단 갈등 또한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갈등관리 틀에 준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해야 한다. 무엇

보다 공공갈등이라 함은 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 혹은 사업시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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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정 등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분쟁으로, 

분쟁이 당사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 또는 시민

이나 주민집단 혹은 다수의 공중, 이해집단이나 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흔히 갈등의 쟁점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의 규모가 크

며, 갈등의 주된 원인은 이해 혹은 사실관계이거나 가치규범과 관련되어 

있어 갈등당사자의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강영진, 

2000). 가족․젠더이슈 갈등 또한 다중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행위규범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갈등을 둘러싼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구성도 복잡하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언론이나 여론주도층의 태도가 젠더 및 가족갈등의 진행과 해결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국사회의 공공갈등은 대단히 복잡 다양한 양

상을 띠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발전,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

께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젠더 

및 가족이슈 갈등 또한 최근의 사회변화와 맞물려 있으면서 동시에 여성

들의 권리의식의 발전으로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

만 아니라 모든 남성이나 여성 혹은 가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생활태도

나 행위규범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거나 제 3안의 중재안

이 마련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와 가족갈등 이슈들은 종종 

정부나 새로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여성 및 시민단체에 의해 사회변화

를 수용하는 새로운 성규범과 질서 혹은 가족규범을 법제화함으로써 일

반인들의 의식이나 생활을 계도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사

회적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군가산점제와 호주제 폐지, 그

리고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사회로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합리적인 진통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갈등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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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은 향후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갈등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등영향분석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적 의사결정절차를 도입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명시하는 법

이다. 또한 이를 위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갈등의 

예방 및 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하여 사회통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속위, 2004).

이 기본법(안)은 ‘갈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추

진하는 법령의 제․개정, 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

생하는 공공갈등으로 정의하면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책임을 지는 기

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등 공공단체로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 및 공공단

체의 경우도 이법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갈등관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갈등영향을 분석해야 

하며, 갈등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영향분석서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결과 중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정책 등을 결정하는 등 갈등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중재 시 고려해야 할 요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국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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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적, 참여적, 숙의적 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됨으

로써 많은 사회적 갈등이 예방되거나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젠더 및 가족갈등 역시 정책의 수혜자인 일

반 여성이나 남성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부 선도적이

고 개혁적인 집단이 새로운 젠더 및 가족가치 규범을 주도적으로 발의하

고 정부가 이것을 법이나 제도로 수용함으로써 정책 정보와 이해의 부족

이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갈등을 관리

하거나 중재할 때는 물론 향후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및 집행함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새로운 젠더 질서와 가족가치의 합의도출을 위한 절차와 협의체 구성

대부분의 공공정책이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회적 합의 형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과정이 취약하거나, 정책대상자의 반대로 

정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의견수렴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과 젠더이슈 갈등의 경우처럼 가치갈등

인 경우에는 대다수 정책대상자를 설득하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흔히 정책 당위성만으로 법이나 제도를 강행함으로써 법이나 제

도시행이후 오히려 강력한 저항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합

의형성과 이를 위한 절차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비단 갈등중재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정책의 정치 사회적인 합리성과 명분을 담보하

는 주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정책의제 설정부터 정책평가까지 전 정책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극히 형식적인 참여만 인정하였

다. 그 결과 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책집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

나 현재 한국사회는 빠르게 정치의 민주화와 분권화, 다원화가 이루어지

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이해당사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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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형성과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족과 

젠더 이슈들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

다수의 국민들이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자가 되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들의 다양한 이해가 표출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과 수

단이 마련되어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곧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에 

대한 설득은 물론 홍보효과로 직결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가족․젠더정책에 관한 정보공개와 정책효과의 적극적 홍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정책이나 관련법에 대한 정보는 그 양과 질에 따

라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권력과 자원획득에 지대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부 혹은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

을 확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갈등의 발생시 그만큼 정책이해당사자

를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갈등을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젠더관련 정책이나 법 혹은 제도 역시 입안과정이나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의 효과

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가 결정되고 정책집행이 이루어

지는 경우 그 정책으로 인하여 수혜를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 혹

은 수혜효과가 적은 집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인 정부 정책

의 효과를 통해 불균등한 정책의 효과가 갖는 불만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

다. 특히 가족․젠더이슈 갈등의 경우는 정책의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의 구분이 물질적, 금전적인 이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권리의 획

득이거나 관계의 평등성, 호혜성 확보와 보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의 공공갈등에서 제시된 중요한 합리적 보상체계보다는 오히려 정책효과

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편익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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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3)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신뢰 확보

정부의 공공정책은 일회적이기 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집행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가

족․젠더갈등처럼 대다수 사회성원의 가치와 행위규범과 연관된 정책의 

경우에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신뢰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젠더 및 가족이슈 갈등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가치규범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된 집

행의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만 정책저항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4) 가족․젠더갈등의 조정기구 및 신뢰할만한 조정자 확보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없을 경우 자연적으로 해소 가능한 잠재적 갈등까지도 현실적 갈등으

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자문, 권고, 중재, 지원조치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구, 인원이 존재하

지 않거나 크게 부족함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그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갈등조정기구는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

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전문적으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기

반과 수단이 사업의 결정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나태준, 2005). 정부와 시민간의 갈등조정은 당사자간 해결

방식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준사법적인 기관, 그리고 법원 등 사법적

인 기관을 활용한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특히 젠더와 가족이슈 갈등은 주로 당사자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집단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모든 남성이나 여성 혹

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가능해질 때 진정으로 갈등이 종식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위적인 중간 단계로서의 조정과정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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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 및 규범이 안착할 때까지 발

생가능한 모든 갈등을 조정하고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기제를 확보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상징적 조정자와 이들로 구성된 상설 조

정기구가 갈등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5) 젠더․가족정책효과의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

공공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비용과 편익

의 불공평이 발생한다면 갈등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지역

개발사업이나 시설입지사업의 경우 자원 배분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특정시설이나 토지이용 추진 시 이에 따른 손해, 즉 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만약 시설입지의 혜

택은 지역사회에 골고루 주어지나 피해(비용부담)가 일부 지역과 주민에

게 불공평하게 부과된다면 갈등은 불가피하다(나태준, 2004). 

그러나 가족․젠더이슈 갈등의 경우는 물리적, 금전적인 비용과 경제적

인 편익의 문제이기 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상징적 위세의 손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피해의식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편익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불공평함이나 박탈감이 오히려 물리적 행위를 동반한 비합법적

인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서적, 심리적 박탈감

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갈등에 대해 일

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갈등피해자로 스스로를 규정한 당

사자들에게 선입관과 편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정보의 제공이나 대화와 설득 등 합리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를 위해서는 당장 일부의 남성 집단이나 보수적인 장년세대에게 심리적, 

정서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다음세대에게 가져다주는 평등지

수나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정책

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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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갈등 단계론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족․젠더 이슈 갈등을 공공분야

에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갈등예방적 측면, 

갈등해결적 측면, 갈등사후관리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수 있다. 물

론 가족․젠더이슈는 대부분 여성가족부, 여성계, 사법계가 핵심적 관련 

당사자들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갈등의 범위가 매

우 광범위하여 누가 중요한 갈등당사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단계에 입각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은 사례

별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여성과 젠더의 갈등문

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갈등해결 프로그램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갈등예방프로그램은 주로 갈등발생 이전에 미리 갈등을 예측하고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정책 및 제도의 입안(제정 또는 개

정시)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해

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이미 발생한 갈등의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갈등발생 사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단

계로서 집단갈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반

복 및 학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1) 갈등예방 프로그램

갈등예방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는 갈등예측

단계로서 갈등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협상, 규칙결정, 제

3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3단계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사전에 갈

등을 예방하는 단계이다(관세청, 2005).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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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예측: 갈등영향평가

1) 협상: 갈등 이해당사자 참여

2) 규칙: 협의절차 및 규칙결정

3) 제3자 참여: 참여적 갈등예방기법 적용

합의도출(갈등예방)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Ⅴ-1> 갈등예방프로그램

  

현재 이 연구에서 살펴본 젠더 및 가족갈등 이슈들은 이미 갈등이 발생

한 사례들이라는 점에서는 적용가능하지 않지만 향후 젠더 및 가족이슈

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나 법․제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갈등예측(갈등영향평가)

갈등영향평가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이것은 갈등의 

예측단계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단계적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입안(제정 또

는 개정)에 따라 집단갈등 및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갈

등정도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가족․젠더이슈 가운데 집

단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정책이나 법제도로서, 주로 정책 및 제도

가 입안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갈등이슈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입안부서에서 시행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젠더 

및 가족 정책을 주로 생산하고 시행하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핵심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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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가 되어 시행할 것이며, 젠더 및 가족관련 업무를 다루는 여타 부와

의 유기적 관계에서 갈등영향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적용절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는 정책 및 제도 입안부서에서 갈등영향

평가의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해 갈등영향평가

가 시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갈등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갈등사례의 경우에는 부서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공인된 제3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집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지만 매우 긴급한 갈등사례이거나 해당 사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나 기타 담당부서 외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집단이 없을 경우에는 입안부

서에서 갈등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다음으로는 현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판별하고, 이해당사자에게 미

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해당사자들과 갈등영향을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영향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

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나) 갈등관리 프로그램

(1) 갈등이해당사자 참여(2단계의 ①)

이 단계는 갈등 예측시 이해당사자들을 협상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

여들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대

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조치는 의견취합 및 사실에 관한 공동조사이다. 이를 

위한 대략적인 적용절차는 먼저 이해관계자 접촉 및 상황설명으로 시작

된다. 즉 갈등영향평가단계에서 확인된 이해당사자들과 접촉하여 상황을 

인식시키는 것과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위한 대화의 장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참여 권유). 다음으로는 입안할 정책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책제도 발의부서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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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료의 형태로 제공해

야 한다. 그런 뒤에, 이해당사자들이 설명이나 자료제공을 통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고 청취하여, 그들의 견해를 폭 넓게 취합

하여 반영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실확

인 및 공동조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필요할 경우에만 시행해도 

무방하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인데 문제가 매우 광범위하거나 복잡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시행하

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 합의절차 및 규칙결정(2단계의 ②)

이것은 잠재적 갈등의 관리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는 단계로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결정되는 절

차와 규칙은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관련 핵심적 당사자들

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합의의 

절차와 규칙을 결정하는 단계는 또다시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해당사자간에 합의의 절차에 대하여 토론하는 단계로서 잠재적 갈등을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

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규칙을 토

론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할 구체적인 규

칙을 논의하는 것이다. 셋째, 합의절차 및 규칙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단

계로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잠재적 갈등을 관리할 구체적인 합의절차와 

규칙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3) 합의도출: 참여적 갈등관리 단계

합의도출단계에서는 필요시 젠더 및 가족이슈와 연관된 이해당사자 뿐

만 아니라 전문가나 여성 및 시민단체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인원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최종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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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공론조사(diliberative poll)이다. 즉 가족․젠더 업무와 관련

하여 대표성 있는 인원을 10∼20명 선발하여 이들에게 젠더 및 가족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도 있게 검토 및 토론하게 한 후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절

차는 󰡔1차 의견조사 → 토론참여자 표본 추출(10∼20명) → 정보제공 → 

권고안 작성 → 2차 의견조사 → 집단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규제협상이 있는데 이는 해당 이슈가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핵심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상을 통해 규

제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행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적

용절차는 『이슈선정 및 이해관계자 파악 → 협상위원회 참여자 선정 → 

협상위원회 개최 → 협상에 의한 합의안 도출』의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일 경우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정책 토론방이나 주제별 토론방을 개설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를 일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참여적 갈등예방이 될 수 있다. 

다) 합의도출(갈등예방)

이는 갈등예방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로서 합의 도출안을 정책 및 제

도의 제․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함으로써 갈등요소를 사전에 예

방하는 것이다. 

2) 갈등해결 프로그램

갈등해결프로그램은 현재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에 적용가능하다. 성매

매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성과 여성이 상이할 수 밖에 없는데, 성매매특별

법의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일반 남성들과 여성계, 일부 성매매여성과 여

성계 및 정부, 혹은 업주와 정부는 각기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를 공개적

으로 표현되고 물리적인 집회와 시위가 일어남으로써 갈등이 전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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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이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다.

통상, 갈등해결프로그램은 3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는 갈등발생시 해

당기관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합의결렬시 핵

심 부처내의 갈등조정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고 3단계는 사실 확

인을 요청하는 것이다(관세청, 2005).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Ⅴ

-2>와 같다. 

갈등발생 & 협상프로세스(대화와 타협) 

조정프로세스(토론 및 해결방안 모색)-갈등조정위

사실확인 & (조정적) 중재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Ⅴ-2> 갈등해결 프로그램

가) 협상프로세스(대화와 타협)

본 단계는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

로서 협상대표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며 협상대표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전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협상

의 원칙은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 주장이 아닌 실제로 원하

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상생적이고 호혜적인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 객관적 기준적용과 합리적 선택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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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대략적인 운영절차는 『협상시작하기 → 서

로 이해하기 → 실제로 원하는 것 찾기 → 해법 찾기 → 합의하기』의 순

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성매매갈등사례에 적용시킨다면, 첫째, 협상 시작하기는 협상대

상 갈등을 인식하고, 협상에 참여할 대표자 선정, 협상당사자간 신뢰구축 

등 협상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이므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 가운데 협상에 참여할 신뢰할만한 대표자를 선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즉 성매매여성과 업주들, 그리고 일반

여성과 남성, 이와 연관된 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대상

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성매매 문제의 역사(history)와 현황을 점검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적극적 듣기와 각 당사자들의 주장하는 이슈

를 확인하여 협상대상의 이슈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한 후 갈등해결

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로는 일부 성매매여성과 일

반 성매매여성, 업주, 일반 여성과 남성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솔직하게 의사교환 함으로써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상대가 실

제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다음의 과정은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브레

인스토밍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대안을 탐색 및 평가하고 구체

적 대안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합의하기는 합의안을 

작성하고 소속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최종 합의하는 과정이다. 

나) 조정 프로세스

2단계는 조정프로세스로서 갈등당사자와 제3자가 함께 참여하여 토의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자는 분쟁에 대해 판정

을 내리거나 관리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갈등 당사자들이 조정과정에서 

스스로 대안과 실행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협

상프로세스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제1차 조정프로세스에서 해결하고, 

이것이 실패할 때 2차 조정프로세스로 회부할 수 있는데 주로 1차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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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적기관에서 수행하고 2차 조정은 상급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 단계는 세부적으로 󰡔조정 시작하기 → 갈등의 원인 찾기 → 실제로 

원하는 것 찾기 → 해법 찾기 → 합의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정 

시작하기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단계로서 조정을 접수하고 갈등당사

자들의 조정참여를 확인하고 설명하며 진행을 위한 사전약속을 정하는 

과정이다. 둘째, 갈등의 원인 찾기는 갈등당사자들의 갈등원인을 정리하

고 갈등 원인간 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실제로 원

하는 것 찾기는 겉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이며, 넷째, 해법 찾기는 상생적이고 호혜적인 대안을 창출하고 객관

적 기준의 적용과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성매매갈등

의 경우에는 성매매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와 성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집단과 착취집단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인 합의와 설득이 내부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함은 물론 인내심을 갖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진통을 겪은 뒤 최종적으로 합의

하는 단계인데,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대안적인 합리적 선택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준하는 합의안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다) 사실 확인과 중재 프로세스

사실 확인(fact-finding)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의 원인을 

갈등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들, 그리고 사실 확인자가 수집한 자

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사실 확인자는 조정 

프로세스에서처럼 갈등당사자 상호간의 주장을 참고하고 실제로 원하는 

것 중심의 조정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실 확인자가 제시하는 대안

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갈등당사자들도 사실 확인자가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 결과가 이

해당사자에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적 중재 프로세스로 진입하게 된

다. 이것은 중재 프로세스의 일방적 결정으로 갈등당사자들의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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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고 그 결과 합의안의 불성실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정 프로세스의 장점을 살려 합의과정을 조정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 도출되는 합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이다. 조정적 

중재는 갈등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중재 프로세스로 진입하게 된다. 

중재 프로세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의 원인을 갈등당

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들, 사실 확인자가 제시한 안, 조정적 중재자

의 의견서, 그리고 중재자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

하는 과정으로서 중재자는 조정 프로세스에서처럼 갈등당사자 상호간의 

주장을 참조하고 실제로 원하는 것 중심의 조정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사

실 확인자과는 달리 중재자가 제시하는 대안을 갈등당사자들이 받아들이

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실상 성매매 이슈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이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나 제 3의 

집단에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선별하고 

신망 있는 그들의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청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그간의 불신으로 

인해 과격해진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근본적인 가치의 대립과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합리적 대안마련이 어렵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것만

으로도 갈등의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때로는 정부정책이나 제도에 일부 

설득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성매매갈등에 적

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사후관리 프로그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도 갈등관리의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미 해결되었다고 간주된 갈등을 지

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단계는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시도한 호주제폐지와 군가산점제폐지 갈등에 적용시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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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제품의 판매가 기업업무의 종결점이 아니라 제품이용자들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A/S를 제공하듯이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이 

해결 이후에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사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갈등관리

의 완벽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사후관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합의안의 이행여부 사후관리

갈등예방 또는 관리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합의안에 대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합의안 관리위원회의 구성(합의안 

작성 당시에 구성)

2. 갈등관리 환류(feedback)을 통한 사후관리

갈등해결사례 및 사전 발굴된 갈등예상요인을 갈등예방프로세스에 환류

하여 갈등사전예방

합의안의 이행여부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당사자들의 합의

안에 대한 이해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안의 이행에 어려움

이 있거나 해석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및 협의를 지

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합의안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고충절차를 접수받는 것을 포함한다. 갈등사례의 환류를 통한 사

후관리는 갈등예방 또는 관리프로세스에서 도출된 합의안에 대한 진행경

과나 조치내역 등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자료로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와 호주제폐지로 불거진 남녀평등과 새로운 가족

문화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

하고, 이로 인한 개인 및 집단간 행위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의 재연을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갈등사례별 자료의 축적은 여성과 젠더 부분에 대

하여 다양한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일반적으로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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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축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개인적 수준의 갈등관리체계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갈등을 갈등 당사자가 개인에 포함될 수 

있는 이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에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혼과 

관련한 개인적 수준의 갈등관리 체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진행중인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에서 
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의미 조절

이혼의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개입으로는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

록 하는 법률적 중재개입을 살펴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예로는 현재 우

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통한 근거 마

련을 들 수 있겠다.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계속되는 높은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책

으로서 현행 이혼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

여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재판이혼절차에서의 조정전치주의에 상응하

는 상담전치주의를 협의이혼절차에 도입하며,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子)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합의하

도록 한 것이다(이혼절차특례법(안), 2005).

이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법에서 

제시하는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과 담론들이 계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

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과 더불

어 ‘국가가 이혼에 간섭해도 좋은가’라는 지적과 반발도 있다. 지금도 이

혼 전 조정이나 협의이혼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과 더불어, 제도가 없어 이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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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도 있다(유재성, 2004). 

이러한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여러 논의와 담론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이혼과 관련한 개인적 수준의 갈등에 대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 대

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여러 논의와 담론들의 

입장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분석하기 보다는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는 것을 근거로 하였을 때, 좀더 현실적으로 이혼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충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에서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법원

은 이혼절차 개시일 부터 3개월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조정 등을 

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당사자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혼

절차개시일 전 3시간의 법원 외 상담을 받았거나 숙려기간 내에 3시간의 

법원 외 상담 또는 법원상담을 받은 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제3조)”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정폭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대상

자들이 숙려기간 동안에 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데,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숙려기간이나 부부상담, 부부캠프 등

은 실행 자체가 어려우며, 즉각적인 위기개입이 필요하다. 폭력남편에 대

한 상담수강명령제도도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들에게는 이혼숙려기간을 예외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 위

한 판단절차 자체가 피해여성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여

성의 전화연합, 2005). 

영국의 가족법(Family Law Act)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에, 

가정폭력 혹은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폭력이 있거나 기간의 연장이 자녀

와 가족의 복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기

간연장을 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이혼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정에 있어서도 가정폭력과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폭력을 당

하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유에 근거하여 일반적 숙려기간의 적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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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러한 법

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갈등관리의 중요한 부분으

로 볼 수 있다(변화순, 2005). 

두 번째로, 동 법(안)에서는 상담전치 및 상담명령에 있어서 다음과 같

이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혼

의사확인신청 전 3개월 내에 3시간의 법원 외 상담(공공기관이 하는 경우 

무료.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고, 이혼후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상담전치 등:안 제4조 1항).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

는 부부가 사전에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3시간의 법원 외 상담 

또는 법원상담(무료)을 받을 것을 명함. 다만, 상담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담시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상담명령:안 제4조 제2항).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상담 서비스

에 대해서 보통의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상담 서비스만을 제

공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담 서비스는 부부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 되도록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조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성과를 단계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상담 전치 혹은 상담 명령에 따른 시행에 있어서, 이와 관련

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 외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상담권고(안 제5조)”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

담을 넘어 이혼 및 이혼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조정(mediation)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법률적

인 근거를 중심으로 이혼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상담 시스템과 서

비스 시스템들의 전문적인 네트웤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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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재시 고려해야 할 요인
1) 조정의 목표

조정의 목표는 당사자들의 처벌이나 보복, 책임 여부를 밝히는 문제보

다 미래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조정자는 한쪽이 승

리하고 다른 편이 패배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된다. 조정자는 상호합의

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 당사자들이 건설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조정자는 결정을 하달하는 판사가 아니

며, 상담자나 심리치료사도 아니다. 동시에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옹호자도 아니다. 단,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유익을 대변하지 못할 

때 조정자는 그들의 자녀를 변호할 의무가 있다.

2) 조정자의 자질 및 역할

조정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는 수용성, 객관성, 인내심, 솔직함, 융통성, 

창의력, 균형감각,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자각, 유머감각 등이 있다. 조정

회기 중 조정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조정자는 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고 논의가 계속 진행되도록 

자극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나) 당사자들이 대화를 거부할 때 양자 간 의사소통의 통로를 여는 역

할을 해야한다.

다) 당사자들이 대화는 하지만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조정자는 정

보를 전달하거나 정보의 의미를 통역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라)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진정한 내면적 욕구를 분별하여 여기

에 맞추어 협상입장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마) 가능한 많은 현실적 협상안을 분명히 알고 당사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역할을 해야한다. 

바) 당사자들의 진정한 욕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협상제안의 손

익과 갈등지속/해소의 손익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세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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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종종 당사자들의 분노가 조정자에게 투사될 수 있으며, 이는 분쟁 

당사자에게 돌려져 협상을 방해하는 것보다 낫다. 따라서 조정자는 

유머감각을 가지고 분쟁 당사자들의 부정적 감정을 기꺼이 비난받

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들간에 신뢰가 생겼을 때, 조정자는 선택안이

나 협상전략에 대한 가벼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가) 분쟁 당사자의 심리적 특성, 즉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이 이혼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이나 상대에 대한 

애착이나 적대감도 조정을 어렵게 한다.

나) 결혼생활과 이혼과정에서 부부 간의 권력불균형은 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권력은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자신감, 

의사소통능력, 정보, 지지체계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다) 당사자 간의 이혼을 원하는 정도가 다를 때, 상대의 심리적 욕구를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자녀나 재산문제 등의 분쟁을 협상하기 어려

워진다. 

라) 분쟁 당사자들의 협력적/적대적 태도, 의사소통주순, 강압적/설득

적 갈등해결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협상분위기/협상수준에 따라 조

정은 영향을 받는다.

마) 친척이나 친구, 상담자, 변호사 등 제3자가 조정에 개입하는 경우, 

조정과정이 더 지연되고 격렬해질 수 있다. 

바) 이혼협상의 소요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

다 상대에 대한 감정적 보복을 위해 협상이 지연되거나 회피될 수 

있다.

사) 공동조정의 경우, 조정자들은 분쟁 당사자들 앞에서 자신들 간의 불

일치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공동조정자간에 신호가 엇갈

리거나 진행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현명하지 못한 언행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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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회를 요청하고 당사자들과 따로 모임을 가져야 한다.

4) 조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

조정회기에서 다룰 수 있는 분쟁 이슈로는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조부모와 친척들과의 만남, 큰 사건 발생시 협의나 조정, 자녀의 의료비, 

자녀의 학교선택 및 보호와 활동문제, 자녀 훈육 및 학습, 대학학비 및 대

학원 학비, 배우자 부양비, 주택 및 부동산 처분, 경제적 자산(저축, 주식, 

연금 등) 분리문제, 채무(저당, 대출금, 부과금 등)문제, 은행거래, 신용카

드문제, 세금문제 등이다. 조정자는 주요 이슈들을 패키지를 운용하는 방

식으로 오가며 융통성 있게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한다.

5) 조정의 단계

가) 첫 공동회기에서 조정자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이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과 한번에 한 명씩 말해야한다는 점, 조

정의 전체과정의 비공개성과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해 알려준다.

나) 일반적으로 불만이 많은 쪽 당사자가 먼저 진술을 시작하며, 조정자

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상대 당사자에게 질문을 옮긴다. 조정과정에

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한 쪽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조정자는 중립적이고 긍적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 조정에서는 종종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필

요하다. 개별회기는 협상의 평등성을 촉진시키고 긍적적 협상 전략

을 세우도록 하며 한 쪽 당사자가 완고할 경우 곤경해결에 매우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개별회기를 조정의 필수과정으로 만들되 한 

쪽은 만나지 않고 다른 쪽만 만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한다. 

6) 초보 조정자가 주의해야 할 문제점

가) 분쟁을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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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의 큰 그림이나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함.

다) 조정과정에 대한 총체적 전략의 부족

라) 회기의 부적절한 구조화

마) 전환점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요약

바) 선택안을 줄여나가지 못함.

사) 합의안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아) 조정자의 실수에 대한 방어적 태도

자) 한 쪽 당사자의 선택안을 채택한 후 다른 쪽 당사자를 설득하려고 함

차) 유머감각의 부족

다. 갈등조정기구 및 프로그램
1) 갈등조정기구

한국의 갈등조정기구로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모색 및 가능성

을 들 수 있다. 2005년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혼 조정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능 정립을 위한 노력을 시도

하고 있다.30) 현대 사회에서 가족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 이혼

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2004년 5월에 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이후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이관,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15곳에서 건강가

정기본법에 의거한 가족지원서비스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 중 제31조는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에 대한 조항이 다음의 <표 Ⅴ-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30) 2005년 말 현재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을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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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

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Ⅴ-1>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

 

이러한 조항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단지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과 이혼 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잘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지점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혼의 과정과 그 이후 발

생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

를 확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역할에 대해서

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역할 중 또 하나의 새로운 역할

로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이혼과 관련된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결혼 전, 결혼 

후)부터 갈등이 발생하여 진행되는 단계(초기, 후기), 이혼 후 잠재된 단계

까지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달단계,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조정기관의 근접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전달체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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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혼 전 단계

(1) 아동, 청소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가정과 학교의 공교육을 통해 남녀차이와 의사

소통, 갈등해결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분쟁에 대한 감정적 대처보다 합리적인 해결과정을 접하도록 하고, 다양

한 갈등장면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기부터는 남녀간에 의사소통방식이나 사고방식에 성차

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대학생

많은 대학이 교양강좌로서 <결혼과 가족>, <결혼준비특강> 등 결혼준

비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강좌는 주로 수십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로 진행되는 한계는 있지만, 의사

소통교육, 성의식과 성역할, 배우자선택과 사랑, 갈등해결방법 등의 이슈

를 다룸으로서 대학생들이 남녀차를 이해하고 실제 결혼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부설 학생

상담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소규모 집단상담이나 강좌형식의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3) 일반인

현재 여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식의 이성교제/결혼준

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소그룹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며, 약간의 참

가비를 내거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커플 대상으로 PREPARE과 같은 

커플관계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다. 향후 

결혼정보회사 또한 단순한 배우자선택에서 서비스를 확장하여 결혼준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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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전
단
계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교육과정

가족관련
교양강좌

시민단체

종교단체

결혼정보회사

•남녀차이

•성교육

•의사소통교육

개입내용

•이성교제 프로그램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인간관계기술훈련프로그램

학생상담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그림 Ⅴ-3> 대상별 가족갈등해소 교육 프로그램 

나) 갈등 단계

(1) 결혼갈등 단계

  (가) 갈등초기

갈등초기에 부부관계강화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 부부관계를 

평가받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방법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운다면, 부부가 함

께 성장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갈등이 된다. 특히 결혼초기에 발생하는 갈

등에 부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평생에 걸친 갈등관리방법이 결

정되므로 중요하다.

  (나) 이혼숙려 시기

이혼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한 부부합동상담을 통해 결혼이 개

인과 부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

로 살펴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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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결정 후 단계

  (가) 협의 이혼시

결혼 1년 이내의 신혼기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명

령하는 이혼숙려기간동안 상담을 받고, 이혼이 부부본인과 자녀들에게 최

대 행복을 보장하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혼결정을 한다. 이혼상담에서 

이혼을 재고하게 되면 부부상담을 통해 부부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

며, 이혼하기로 결정한다면 가족의 재구조화를 위한 조정에 들어간다. 

  (나) 재판이혼시

이혼과 관련된 분쟁에서 부부간 합의에 이루지 못해 법원의 판결을 원

할 때, 법원에서 임명한 조정위원들에 의한 조정을 한 차례 이상 받게 된

다. 조정에 의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결
혼
갈
등
단
계

갈등초기

이혼숙려 부부상담

부부관계강화교육

이혼
NO

이
혼
결
정

후
단

계

재판이혼

협의이혼

미성년자
녀有

부부상담

공동부모
역할교육

조정

결혼관계
종결

양육권/면접

위자료/양육비

재산분할

미성년자
녀無

이혼YES

조정

NO

YES

•부부관계평가
•의사소통교육
•갈등해결기술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원연계기관
•민간상담소
•복지관
•대학부설상담기관

연계기관

•법원내부: 

조정위원회
•법원외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상담소, 
정신과,
대학부설상담기관

연계기관

이혼NO

이혼YES

합의YES

합의NO
법원판결

<그림 Ⅴ-4> 갈등단계와 갈등예방 및 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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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혼 후 단계

  (1) 자조집단상담

이혼자들의 능력강화(empowerment)와 정보교류, 정서적지지 등에 매

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에 대

해 비교적 개방적으로 교류하고 이혼 후에 잔재한 갈등에 대해 서로 공감

하며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이 된다.

  (2) 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관계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이 안고 있는 독특한 부모-자녀관계와 이혼가정의 공동양육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이혼한 부부의 해

결되지 않은 감정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개인상담 및 교육

개인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이혼한 개인의 내적치유와 성장에 초점을 

둔다. 심리내적 갈등을 풀어줌으로서 대인관계적인 갈등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
혼
후
단
계

자조집단(소그룹)/집단상담

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개인상담 및 교육

∙ 심리적응 : 양가감정
∙ 전 배우자관계에서의 앙금 완화
∙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
∙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연계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학부설상담센터
∙ 민간상담소
∙ 정신과
∙ 복지관

<그림 Ⅴ-5> 이혼 후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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